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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일차>	2017년 11월 7일 (화) 오전 10시 – 오후 4시

	 <2일차>	2017년 11월 8일 (수) 오전 10시 – 오후 5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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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 11월 7일(화)> 

시간 프로그램 발표자

9:30-10:00 등록

사회

정진경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0:00-10:10 개회사
박종문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

10:10-10:20 
기빙코리아와 NPO연구 :

개편동기와 연구목적

박성연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Session I : 아시아 맥락과 국내 비영리섹터의 환경과 현황

10:20-11:00 
국내비영리현황보고서 :

한국비영리섹터 지형분석

공석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유지연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연구원) 

11:00-11:40 

Doing Good Index : 

아시아15개국 비영리 환경조사

- 제도, 세금, 자금조달, 생태계 

Dr. Ruth Shapiro

(Centre for Asian Philanthropy and Society

 : CAPS 대표)

(순차통역진행)

11:40–12:00 Q & A

12:00–1:30 점심식사

Session II : 국내 비영리 이슈 연구

국내 비영리 이슈 연구
사회  

장윤주 (아름다운재단 연구교육팀 팀장) 

13:30-14:00 기부금품법 위반 관련 사례 분석
박  훈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14:00-14:30 준조세의 적절성에 관한 검토
허  원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고려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14:30-15:00

기초지방자치단체 출연 

지역복지재단의 유형별 역할과 

성격

손선옥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김소영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

노연희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5:00-15:20 Q & A

15:20-15:40 정리 및 폐회

제17회 기부문화심포지엄 GIVING KOREA 2017

한국의 비영리, 누가 움직이나

국내 비영리 환경조사 및 비영리 공익법인 운영 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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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 11월 8일(수)>

시간 프로그램 발표자

9:30-10:00 등록

사회

조상미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적경제 협동과정 교수)

Session Ⅲ : 국내 비영리공익법인 운영 현황 : 거버넌스 중심으로

10:00-10:20 기조강연 박종삼 (한국글로벌사회봉사연구소 소장)

10:20-10:50 
비영리 공익법인 운영 실태와 

지배구조 

이창민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10:50-11:20 

한국 NPO 사례연구 : 

자산제공자와 사용자간의 

이해상충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강형구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전한나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11:20-11:40 패널토론 

좌장 

박성연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소장,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토론자

박란희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편집장)

박태규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11:40-12:00 Q & A

12:00-1:30 점심식사

Session Ⅳ : 비영리 거버넌스 운영 워크숍

비영리 거버넌스 운영 워크숍
사회  

전현경 (아름다운재단 연구교육팀 전문위원) 

13:30-14:00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역사적 맥락에서의 한국형

이사회 개념과 원리 

최영우 ((주)도움과나눔 대표)

14:00-14:30 

한국 비영리조직의 특수성에 

기반한 거버넌스 운영 : 

사회복지법인 사례 중심으로 

조준호 (엔젤스헤이븐 상임이사)

14:30-15:00 

비영리조직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본 거버넌스 운영 : 

푸르메재단 사례를 중심으로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이사)

15:00-15:20 휴식

15:20-15:50

Global Standard에 기반한 

거버넌스 운영 : 월드비전 사례 

중심으로 

전 진 (월드비전 팀장)

15:50–16:30 Q & A

16:30-16:40 정리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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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박 종 문 |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박종문입니다.

아름다운재단 <제17회 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

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2000년에 설립된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

구소는 2001년부터 우리 기부문화의 현실을 진단하고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속적

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올해는 10년의 연구계획으로 국내 비영리섹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첫 연구로서 

국내 비영리섹터의 환경과 규모를 살펴보고, 비영리섹터를 움직이는 구조인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

를 하였습니다. 

총 2일 동안 국내 비영리섹터의 환경과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비영리공익법인 운영 현황에 대

한 연구발표를 진행합니다. 오늘 심포지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 

개편과 연구를 맡아주신 서울시립대학교 송헌재 교수님, 한양대학교 이창민, 강형구 교수님, 이화

여자대학교 전한나 교수님과 실태조사를 함께 해준 (주)한국리서치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국내

외 비영리환경과 현황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신 서울대학교 아시아 연구소 공석기, 유지연 연구원

님, 국내 비영리 이슈 연구를 해주신 서울시립대학교 박훈 교수님, 고려사이버대학교 허원교수님,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손선옥, 김소영 연구원님, 가톨릭대학교 노연희 교수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마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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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기부문화심포지엄 

Giving Korea 2017

올해는 국내외 여러 전문가들께서도 이번 심포지엄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해주셨습니다. 월드

비전 전회장이자 현 한국글로벌사회봉사연구소 박종삼 소장님, Centre for Asian Philanthropy  and 

Society 의 Ruth Shapiro 대표님, 조선일보 더나은미래 박란희 편집장님, 연세대학교 박태규 교수님, 

한국인권재단 이성훈 상임이사님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일차 오후세션에서 다양한 경험을 

공유해주실 ㈜도움과나눔 최영우대표님, 엔젤스헤이븐 조준호 상임이사님, 푸르메재단 백경학 상

임이사님, 월드비전 전진 팀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연구와 심포지엄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힘써주시는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의 박성

연 소장님과 사회를 맡아주실 광운대학교 정진경 교수님, 이화여자대학교 조상미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운영이사회와 연구위원 분들께도 심심한 사

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의 자리를 토대로 우리 기부문화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함께 모색해주시길 바랍니

다. 이 자리를 통해 다양하고 발전적인 아이디어가 생산되길 기대하며 오늘 오신 참석자분들을 진

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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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비영리현황조사 I :
2017 국내비영리현황보고서
한국비영리섹터 지형분석  

공석기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유지연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연구원

 1제17회 기부문화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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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한국비영리섹터 지형분석  

연구자

공석기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유지연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연구원

제17회 기부문화심포지엄 
Giving Korea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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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석기(Kong, Suk-Ki)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 학력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 학사 (1993); 서울대 대학원 사회학과 졸업, 문학석사 (1997)
•�미국 하바드대(Harvard University) 대학원 사회학 박사 (2007)    

⊙ 주요 경력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 (2009. 10 – 현재)
•�서울시 공정무역운영위원회 위원 (2013. 3 – 현재)
•�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 위원 (2010. 9 – 현재)
•�경희대학교 NGO 대학원 겸임교수 (2010. 9 – 2017. 8.)
•�Harvard Yenching Institute Doctoral Fellow (1998. 9. – 2002. 8.) 

⊙ 강의 경력

•�서울대학교, 경희대; 이화여대, Harvard University
•�주요 연구 분야: NGOs & 사회운동론; 정치사회학, 인권사회학, 시민사회, 사회적경제 등

⊙ 연구실적 목록 (최근 5년)

�2017  [주민과 시민 사이] 진인진 (임현진과 공동)

2016  [한국시민사회를 그리다] 진인진 (임현진과 공동) 

2015“�국제개발협력에서 개도국NGO의 역할과 한계: 방글라데시 BRAC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제지역연구』 19(2): 

23-46. (손혁상과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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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비영리섹터 지형분석

 

1. 서론

기부문화의 확산은 한국 시민사회의 성숙과 시민사회의 민주적 토양을 바탕으로 한다. 여기서 말

하는 민주적 토양은 공동체성, 공공성, 부조, 협동, 나눔 등의 가치와 관련이 있다. 미국의 경우 기

부문화가 전통적으로 전승되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기부의 실천적 행위로 이어진다. 이에 반해 

오늘날 한국 사회의 붕괴된 공동체 정신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높으며, 이와 연결되어 한국의 기

부문화의 현실에 대한 성찰을 제고하자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1) 그러나 이것이 곧 한국 시

민사회의 민주적 토양의 결핍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 나눔과 기부의 문화는 본래 한국 사회에 없

었다기 보다, 한국 근대사의 격변기에서 근대화·도시화·산업화의 영향 아래에 약화되었다고 보

는 것이 더 적절하다. 따라서 한국 기부문화 활성화의 과제는 근대화·도시화·산업화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던 시민사회의 나눔의 토양을 회복하는 데에 있다. 기부문화는 과거에 공동체를 중심으

로 연대·협력과 공공성을 도모했던 집단적 기억과 문화를 각인하고 재구성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그러한 공동체 중심의 시민사회 토양을 회복하기 위한 밑거름으로서 현재 한국 시민사회의 역량과 

기부 영역의 주요 행위자인 비영리섹터의 현실을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한국 시민사회의 역량은 공공성을 증진하고 자율적인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를 갖추기에 한계를 노

정한다. 또한, 오늘날 시민사회단체와 조직은 스스로 멤버십을 중심으로 자원을 조달하기에는 조직 

스스로의 역량뿐만 아니라 시민성2)과 시민적 덕목에 한계를 갖는다. 전반적으로 한국의 시민사회영

역은 투명성, 공공성, 민주성의 한계를 지녔으며, 적지 않은 시민사회단체와 비영리조직이 공익성과 

공공성, 또는 애드보커시를 구현한다기보다 영리기업화 되거나 이익집단화, 정치 집단화되어 영리와 

사익을 우선하거나 정치적 진영논리의 매개 역할을 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박태규, 2016). 

비영리섹터와 시민사회영역이 사회의 기대만큼 공공성과 비영리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하

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한국 시민사회가 국가·정부와 맺어온 정치적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

국의 비영리섹터는 정부와 대립하는 한편, 깊이 결탁한다. 정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율성을 갖고자 

하는 한편, 정부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이기도 한다. 

한국 시민사회 역사에서 국가는 시민사회영역을 지배하고 독점하면서 정부에 대한 비영리(비정

1) 뉴스젤리 “당신이 몰랐던 대한민국의 기부 현실 5가지” 2014.1.13. http://contents.newsjel.ly/issue/9/

2) 시민성은 시민이 자율적인 주체로서 반(反)공공적인 것을 감시하고 비판하며 개선하기 위한 과정에 참여하는 책임의식을 가리킨다. 

이러한 시민성은 도덕적·자율적 시민의 덕목으로서 상호적 이타주의와 사회의 결속 및 연대에 기반이 된다. (박태규, 2016. p.20) 

기빙1 국문2017 (1,2부).indd   16 2017. 11. 2.   오후 4:39



17

부)조직들의 의존성, 종속성, 폐쇄성을 심화시켰다. 국가 주도의 근대화 및 경제·사회발전 전략

은 정부에 대한 비영리섹터의 종속을 심화시킨 측면이 있다. 정부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갖는 비영

리영역은 국가-시민사회 간의 수직적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자연스럽게 시민사회의 자율성

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정부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정권의 이념적 지향점에 따라 비영리

단체의 활동이 지속가능성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민주화 이후에 정부의 정책

을 비판하며, 적극적인 저항·주창 활동을 견지해왔던 시민운동단체들은 권리 주장 이상의 공공성

과 시민성 등 사회 전체의 합의가 필요한 가치들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있었다. 과거 

시민운동단체들이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비판적/저항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정치적 정당성을 얻어

왔다면, 이제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수평적 차원에서 합의해야 하는 다음 단계의 과제를 

마주하고 있는 셈이다. 제도, 권력, 자원이 중앙중심으로 집적되어 있는 오늘날 시민사회 지형에서 

시민사회(비영리) 영역 내의 연대와 협력은 더욱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제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오늘날 한국 시민사회는 풀뿌리 지역사회로부터의 변화의 흐름을 목도한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주민공동체조직이나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협동조합(일반협동조합, 사회협동조

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그것인데, 이들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 공동체를 향한 공공적 

활동의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 물론,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조직과 주민자치조직에 대한 중앙정부

와 지자체 정부 주도의 지원 체계는 자율성을 해칠 위험성을 내포하지만, 비영리섹터에 대한 논의

에서 풀뿌리 지역사회의 변화에 대한 부분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과거로부터 축적된 국가-시민사회-정부 간 상호작용의 결과물과 새롭게 등장하는 시

민사회의 영역을 중요하게 인식하면서, 본 연구는 비영리섹터 내의 다양한 영역을 탐구하고  이들 

영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한국 비영리섹터의 지형도를 그리고자 한다. 한국 시민사회를 구성하

는 다양한 영역과 행위자들을 검토함으로써 다층적·복합적인 한국 시민사회의 속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한국 비영리섹터 지형도 분석을 통해 한국의 비영리영역이 국가·시장과 구분되는 제3섹터로

서 충분한 자율성과 공공성, 책임성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국 비영리영역에 대한 기존 문헌 검토와 DB 검토, 지형도 분석의 단계로 접근한다. 

먼저, 한국 비영리섹터의 형성 과정과 비영리섹터를 이루는 다양한 하위 부문에 관련된 문헌을 검

토한다. 비영리섹터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비영리 ’, ‘NPO’, ‘NGO’ 등에 대한 학술적 정의와 비영

리섹터의 성격을 다소 규범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오늘날 한국 시민사회에서 실제

로 비영리적·공공적 활동을 실천하는 조직들의 활동을 살펴보고, 이러한 경험적 분석을 바탕으로 

다양한 비영리 조직들의 성격을 구분할 수 있는 개념틀을 도출하였다. 그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비

영리’를 어떻게 정의하여야 할 것인가를 정리하고 분석하기보다, 한국의 비영리 섹터의 활동이 실

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 더불어, 기존 문헌을 검토함으로써 비영리섹터 

지형도를 그리기 위한 일종의 사전 연구로서 정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한국 시민사회(비영리영

역)의 발전 역사를 종적인 관점에서 분석한다.

본 연구는 비영리섹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실제 비영리섹터 활동을 파악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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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 비영리섹터는 다양한 하위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영역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종합적

인 비영리섹터 DB는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의 비영리영역을 가장 종합적으로 포괄할 수 있

는 방법으로서 각 주무부처에 등록된 비영리법인과 행정안전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리스트, (사)

시민운동정보센터가 발간한 한국민간단체총람(2012)의 NGO 리스트를 검토한다. 비영리법인과 비

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체계를 간략하게 살펴본 후, 법적 근거를 지닌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의 DB를 활동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해 본다. 또한, 법적 근거를 지닌 비영리 조직 이외에 임의단체

와 풀뿌리 단체까지 포괄한 DB인 민간단체총람 DB를 함께 검토하여 기존의 비영리섹터에 대한 DB

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세 DB는 실제 비영리조직의 활동 여부를 나타내기에 불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을 뿐만 아

니라, DB가 확보되지 않은 비영리조직에 대해 간과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문

헌 검토와 DB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비영리섹터를 이해하기 위한 비영리섹터 개념도와 지형도를 

제시한다. 비영리섹터 지형도를 그리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 시민사회가 권위주의 정권과 민주화 

정권,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정권을 거쳐 형성해 온 정부와의 관계가 비영리섹터를 이해하는 데 중

요한 분석기준이 된다고 본다. 더불어, 비영리 조직이 사회에서 정부에 대한 옹호 및 주창의 활동을 

지향하느냐, 아니면 주로 정부의 정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에 주력하

느냐에 따라 같은 비영리섹터에서도 다른 속성을 가질 수 있음을 주목한다. 이와 같이 ‘정부와의 관

계’  와  ‘사회적 역할 및 기능’  의 두 축을 기준으로 한국 비영리섹터 지형도를 그리고, 중요한 하위 비

영리영역들의 위치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비영리섹터 지형도 분석 결과, 본 연구는 기존 DB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비영리섹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국민운동단체와 자원봉사단체, 지역기반협동조합, 풀뿌

리단체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검토한다. 해당 비영리조직들은 기존의 비영리섹터 연구에서 DB

의 부재나 조직 활동의 공공성의 과소평가, 법적 근거의 부재 등으로 인해 주요한 비영리조직 행위

자로 포함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오늘날 한국의 비영리섹터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 비

영리 부문 중의 하나로 이들 조직을 다루고자 한다. 

2. 한국 비영리섹터 DB 현황 

(1) DB 개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민간단체총람 

오늘날 한국 비영리섹터에서 활동하는 비영리조직 및 단체 전체를 포괄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전

무하다. 따라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비영리조직의 개수를 가늠하는 것은 어렵다. 대신, 비영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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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영리법인으로의 인가를 받거나,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할 경우 조직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한국 비영리섹터를 파악하기 위한 1차적 과제로서 기존에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DB를 분석하기로 한다.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는 각각이 근거하고 

있는 법적 제도가 다를 뿐만 아니라, 각각의 인가와 등록 절차가 독립적이기 때문에 두 영역에 대한 

DB도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로 모두 등록된 단체의 경우 

두 영역의 DB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한편, 비영리법인의 성격을 지녔으나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DB는 본 연구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림1>은 법적인 근

거를 통해 설립된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DB 현황을 시각화한 것이다.

<그림1> 한국 비영리섹터 DB 현황

 

(2) 비영리법인  

1960년 이후 시행된 ‘민법’ 제32조는 비영리법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학술, 종교, 자선, 기

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

인으로 할 수 있다.”3) 민법32조는 공익성보다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는” 비영리기관이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공익성보다 비영리성이 더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민법 제31조에 따르면,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허가주의 

원칙을 적용하였으나, 2014년에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허가주의를 인가주의로 전환하였다. 한편, 민

법 제37조는 비영리법인이 주무관청의 검사와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어 각 주무관청이 비영리법인

3)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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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비영리법인을 관리 및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비영리법인

에 대한 DB가 각 주무관청에 의해 개별적으로 관리 감독되기 때문에, 한국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법

인 전체에 대한 DB를 모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일반적인 의미의 비영리법인을 지원하는 법외에도 교육, 사회복지,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은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다. 교육 사업을 하는 비영리조직의 설립과 운영의 근거

가 되는 ‘사립학교법’은 1963년에 제정되었으며, 1970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어 사회복지

법인의 설립 근거가 된다. 1973년에 제정된 ‘의료법’은 의료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의 설립 근거

를 규정한다. 위의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법인들은 특수법인으로서 비영리법인과 구별되어 

관리·감독된다.

그 외에 민법을 보완하기 위해 1975년에 제정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

법)은 비영리법인 중 특히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

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으로 규정한다.4) 공익법인법은 

비영리법인 중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사업영역을 규정함으로써 비영리조직 활동의 

비영리성 뿐만 아니라, 공공성을 더 강조한다. 오늘날 경제성장과 사회발달에 따라 공익법인의 수

가 증가, 규모도 커져서 공익법인이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는 정도도 증대한다. 그러나 다른 한

편 이러한 공익법인에 대하여 국가의 면세조치, 공과금면제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이용하여 공익법

인의 설립자가 이것을 사적인 목적에 이용하여 공익법인을 통한 각종 탈법행위가 이루어져 오히려 

사회에 폐해를 끼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안상운 2011).5)  

비영리법인 전체에 대한 DB는 없지만, 법인세 신고 현황을 기초로 작성한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의 현황을 어림짐작할 수 있다. 2015년 법인세를 신고한 총 비영리법인 수는 

24,574개이다. 이는 2014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21,768개의 비영리법인 수에서 12.9% 성장한 결과

이다. 또한,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비율은 매년 변동을 보이지만, 대략 4%를 유지하고 있다. 

<표1>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 현황

(단위: 개)

2015 2014 2013 2012 2011

총 비영리법인 수 24,574 21,768 21.372 20,420 20,673

증가율 12.9% 1.9% 4.7%  -1.2% 4.4%

총 영리법인 수 567,120 528,704  496,433 462,150 439,941%  

비영리법인/영리법인 비율 4.3%   4.1% 4.3% 4.4% 4.7% 

출처: 국세청 국세통계연보(2012-2016) 법인세 신고 현황Ⅱ, 총 신고 법인 수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5) 안상운, 2011, 『NGO·NPO 법률가이드북』. 아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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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비영리법인 수 변동 추이 그래프

출처: 한국가이드스타, 『2016 한국 공익법인 연감』 (2016)

 한국가이드스타가 펴낸  『2016 한국 공익법인 연감』에 따르면, 2012년 이후부터 비영리법인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2>는 2011년 이후부터 비영리법인 수 변동 추이를 그래프로 나

타낸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가 보여주는 숫자를 한국 비영리법인 숫자 전체로 이해하기 어렵

다. 왜냐하면 관련 통계는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 수만 포함하기 때문에, 수익 사업이 없거나 양도소

득이 없는 법인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6) 

이에 본 연구는 법인세 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수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각 주무관청(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 가진 비영리법인현황 리스트를 모으

는 작업을 했다. 기존에 비영리법인 현황을 공개하는 주무관청도 있었으나, 비영리법인 현황을 제공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비영리법인 리스트를 확보하였다.7) 비영리법인 DB 상의 

법인 수를 종합해보면, 현재 한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수 전체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법인세 제3조 3항에 따르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7) 본 리스트는 각 주무관청에 대해 ‘비영리법인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었다. 그러나 각 주무관청이 비영리법인 DB를 관

리하는 방식이 일관적이지 않아 공익법인·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가 제시하는 비영

리법인 DB 중에서 공익법인·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숫자를 구분하여 말할 수 없음을 밝혀둔다. 다만, 교육부가 제공하는 교

육청 소관 비영리법인 DB의 경우, 공익법인은 3,049개,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은 450개로 명시되어 있다. 그 외에 기관이 제공하

는 비영리법인 DB 상의 비영리법인 지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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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팀이 확보한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DB 현황은 <그림3>, 

<그림4>와 같다. 

<그림3> 비영리법인 현황(중앙행정기관별)8)

<그림3>에 따르면, 교육부부에 가장 많은 비영리법인(2017년 10월 현재, 3,541개)가 등록하였으

며, 그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1,063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916개), 산업통상자원부(771개), 행

정안전부(576개), 외교부(557개) 순으로 많은 비영리법인이 등록되어 있었다. 

<그림4> 비영리법인 현황(지방자치단체별)9)

8) 누락된 기관의 DB는 정보공개청구 진행 중임.

9) 누락된 기관의 DB는 정보공개청구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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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4>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비영리법인 중 가장 많은 수의 비영리법인(3,492개)이 

서울특별시에 등록되어 있다. 서울특별시 이외에 경기도(1,744개), 전라북도(1,199개)에 비영리법인

이 관리·등록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단체가 갖고 있는 비영리법인 DB를 수집한 결과, 현재 등록된 비영리법

인의 개수는 총 19,928개이다. 이 숫자에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주무관청 등록의 비영리법인 수

가 누락되어 있음을 주지한다. 

본 연구는 DB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수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등록된 비영리법인들이 어떠한 성

격의 활동을 하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선, 가장 많은 비영리법인이 등록된 서울특별시의 비

영리법인을 해당 법인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주무부서별로 분류하였다. 주무부서에 대한 정보는 

곧 해당 법인이 주로 어떠한 영역의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5>는 서울특별시 소관 비영리법인을 주무부서별로 분류한다. <그림 5>에 따르면, 서울특별

시 소관 비영리법인 중 가장 많은 법인이 문화본부와 관광체육국에 소속되어 있다. 가장 많은 비율

의 비영리법인이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의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복지본부가 

관리하는 비영리법인이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복지 영역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의 수

가 높은 비율을 차지함을 유추할 수 있다. 그 외에 관련 주무부서 소관 비영리법인수를 통해 여성, 

경제, 국제교류, 교육 영역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의 비율도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서울특별시 소관 비영리법인 현황 (주무부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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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서에 따른 특징 외에 서울특별시 소관 비영리법인 현황에는 다음의 경향성이 보였다.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문화·체육 분야의 비영리법인은 주로 지역문화행사, 전시 및 공연, 문화정책

의 개발 및 수립,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 문화예술단체 운영 및 지역

축제 개최 등의 활동을 한다. 그 외에 문화재지킴이 단체로써 문화재 보호 활동이나 추모사업회, 기

념사업회 운영의 활동을 하거나 전문예술인협회의 성격을 갖는 비영리법인도 보인다. 크게 정치·

경제 분야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은 소상공인 교류 및 보호 관련 활동 외에도 사회혁신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안, 사회혁신기업가 및 전문가 간 네트워크 확산과 발굴, 시민의 민주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 및 지원 사업,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들의 감시와 참여 등의 활동을 개진한다. 그 

외에 시민의식개혁활동, 민주주의 교육, 지방자치제도 연구 및 교육 등 연구·교육과 관련된 활동

을 하기도 한다. 한편, 국제교류 활동에 주력하는 비영리법인 중에는 해외 개발협력 및 개발도상국

의 지역개발 사업을 수행하거나, 해외 후원을 조직의 주요 활동으로 삼는다. 그 외에 언론발전 및 

저널리즘 교육, 언론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도 있으며, 최근 한국 시민사

회에서 중요한 화두로 주목받는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형성 및 지원, 마을활성화 정책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위의 서울 지역의 비영리법인 활동에 대한 분석은 

피상적인 수준으로써, 향후 연구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주요 활동에 대한 전수조사와 심층적 분석이 

요구된다. 

(3) 비영리민간단체 DB 현황

 2000년 제정·발효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목적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

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

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면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 정의된다. (제2조) 법규에 의한 비

영리민간단체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

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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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의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는 학술 또는 전문직 연합회, 협동조합, 사교클럽이나 노동

조합, 종교단체, 정치적 결사조직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는 학술단

체, 각종 문화 및 여가 조직, 종교단체 등을 포괄하는 비영리법인과 비교하였을 때 다소 좁게 이해

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10)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기본적 취지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설립과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다. 비

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직접 지원

으로서 정부의 보조금 지원, 간접지원으로서는 조세감면과 우편요금 감액, 행정지원을 들 수 있

다.11) 직접지원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발효 이후 행정안전부는 1999년부터 공개경쟁을 통

하여 직접 재정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단체를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조직의 관련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에게 

등록을 신청하고 관리되지만, 행정안전부는 전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DB를 제공한다. 2017년 6

월 기준 비영리민간단체 DB 구축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비영리민간단체 중앙행정기관 등록 현황 (2017년 6월)

계
방송통신

위 원 회

국 민

안전처

인 사

혁신처

국 가

보훈처

식품의약품

안전처

공정거래

위 원 회

금  융

위원회

기  획

재정부

미래창조

과학부

1,615

11 53 4 14 2 8 6 7 21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  정

안전부

문화체육

관 광 부

농림축산

식 품 부

산업통상

자 원 부

50 184 167 10 36 216 169 39 10

보  건

복지부
환경부

고  용

노동부

여  성

가족부

국  토

교통부

해  양

수산부
국세청 통계청 경찰청

189 179 47 103 12 28 1 1 11

문화재청
농  촌

진흥청
산림청

중  소

기업청
특허청

국가인권

위원회
법제처

7 5 18 3 2 1 1

<표2>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가장 많은 단체가 행정안전부에 등록

되어 있다. 그 외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단체도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10) 조흥식 외, 2010, 2010년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백서, 한국NPO공동회의.

1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행정안전

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

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

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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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비영리민간단체 시·도 등록 현황 (2017년 6월)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특별자치시

12,126

2,038 809 411 673 593 538 348 26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178 326 448 425 916 564 761 722 350

 <표3>에 따르면 각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가장 많은 단체가 경기에 등록되어 있으

며(2,178개), 그 다음으로 서울(2,038개)에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의 단체가 등록되어 있다. 서울특별

시와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수를 합하면 전체 시·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약 34.7%를 

차지한다. 이는 상당수의 비영리민간단체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앙 집중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6> 한국 민간단체 DB 현황 (영역별 분포)12) (2014년 10월)

출처: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4, 시민사회단체 기초통계 기반구축 결과보고서

12)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영역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존재한다. 그러나 (사)시민운동정보센터는 10여년의 시민사회단

체조사를 통해 20개의 활동 영역을 정리했다. 본 연구도 민간단체총람과 여타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프로그램에서 수행한 조사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20개의 활동 영역을 기준으로 한다. 해당영역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포럼 ② 국제협력, 국제연대 ③ 권력 감시

(정부(지자체), 기업, 의회 등) ④ 노동·빈민(도시빈민운동) ⑤ 농어민 ⑥ 대안사회(풀뿌리 운동, 마을 만들기, 지역공동체 구축) ⑦ 도

시·가정 ⑧ 모금 및 배분 ⑨ 문화·체육 ⑩ 복지(서비스 제공) ⑪ 소비자권리  ⑫ 여성 ⑬ 다문화, 외국인·재외동포 ⑭ 인권 ⑮ 자원

봉사 ⑯ 정치·경제 ⑰ 청년·아동 ⑱ 평화·통일  ⑲ 환경 ⑳ 사회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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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은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영역별 분포를 보여준다. 2014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

소가 국무총리실 산하 시민사회발전위원회의 지원으로 '한국 시민사회단체 센서스 타당성 예비조

사'를 수행하였다.13) 해당 연구는 당시(2014년 10월) 등록된 11,766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전

수조사를 통해 단체의 주요 활동을 중심으로 활동 영역을 분류하였다. 영역별 분포를 보면 문화·

체육 영역이 가장 높은 것으로 21.2%(2,491개)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복지영역이 15.9%(1,856

개), 환경영역 13%(1,524개) 그리고 자원봉사 11.1%(1,306개)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는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샘플로 하여 활동 영역을 분류해 보았다. 그 

결과가 <그림 7>에 나타나있다. 

<그림 7>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영역별 분포 (2017년 6월)

 

<그림 7>에 따르면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는 2014년도의 전국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 영역 

분포와 유사한 영역 분포를 보였다. 문화·체육 영역이 가장 높은 비율(21.5%)을 차지하였으며, 그 

뒤를 복지 영역(16.5%), 환경 영역(10.9%)이었다. 교육·포럼 영역(10.7%)이 환경 영역과 거의 유사

할 정도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청년·아동 영역(8.9%)의 단체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13)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4, 시민사회단체 기초통계 기반구축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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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비영리민간단체 DB의 타당성은 얼마나 높을까? 비영리민간단체 DB는 곧 비영리민간단

체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4조에 의하면, 법이 정한 지원을 받

고자 하는 단체는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 등록을 신청한다. 그러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등록

에 관한 내용만 다루며, 단체 활동 정보(변경·정지·소멸)에 대한 관리 및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다. 따라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수는 누적적으로 증가하지만, 그 중 얼마나 많은 단체들

이 실제로 활동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단체가 활동을 중단했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비영리민간단체 DB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프로그램은 2015년에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의 지원으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

정보 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사업’의 일부로 ‘민간단체 기초통계 DB구축 사업’을 수행하였다.14)  

2015년 6월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12,630개)에 대한 웹서베이 및 이메일·전화조사

를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데이터베이스 상의 비영리민간단체가 실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표 4>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를 통한 전화번호·이메일 주소 확인결과

소속
전체 

단체수

전화

번호수
이메일 수 소속

전체 

단체수

전화

번호수
이메일 수

중앙 1531 1498 1060 서울 1808 1686 961

부산 703 665 249 대구 386 371 196

인천 637 579 298 광주 547 392 230

대전 488 459 207 울산 333 324 149

세종 20 18 2

경기도본청 1483 1262 292 경기도북구청 497 435 84

충청

북도
402 387 62

충청

남도
375 336 65

경상북도 702 597 86 경상남도 672 640 119

전라북도 898 801 140 전라남도 528 430 51

제주도 318 295 65 강원도 297 260 57

출처: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센터, 2015, <2015 행정자치부 지원과제 결과보고서>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목록에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전화조사와 이메일조사를 수

행한 결과, 전체 등록단체에 대한 전화확인을 통해 이메일 주소를 확보한 단체는 6,000개에 불과했

다. 이는 등록단체의 50% 이상의 정보가 잘못된 정보이며, 이에 대한 정보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지

14)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센터, 2015 비영리민간단체 DB 구축 사업 결과보고, 2015.12 

기빙1 국문2017 (1,2부).indd   28 2017. 11. 2.   오후 4:39



29

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비영리민간단체 DB 상의 단체가 모두 활동

하고 있는 단체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접근은 비영리영역의 전

체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동시에, 실제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맹점을 

지닌다. 향후 연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상의 단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4) 민간단체총람 DB 현황 

(사)시민운동정보센터는 2003년부터 3년 주기로 총 4회에 걸쳐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조사를 진

행하였다. 민간단체총람사업은 행정자치부의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하여 수행되었으며, 

『2012년 민간단체총람』이 가장 최근의 사업 결과물이다. 조사단체 수는 2003년에는 3,937개, 2006

년에는 5,556개, 2009년 7,925개, 2012년 11,934개로 점차 증가하였다. 조사 내용은 설립지역, 활

동영역(대분류20개), 설립년도, 회원 수, 상근자수, 예산, 조직형태, 홈페이지개설여부, 정기간행물 

발행여부 등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민간단체총람 DB의 장점은 법

인 단체 뿐만 아니라, 임의단체 및 풀뿌리단체를 포괄하여 조사를 수행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들어설수록, 예산 부족으로 새롭게 형성된 풀뿌리 단체가 포함되기 보다는 대신에 행정자치

부에 신규로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조사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점차 비영리민간단체와 민간단체

총람 DB 간 중첩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8> 2012 민간단체총람 DB 지역별 분포 

출처: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센터, 2014, <2014 시민사회단체 기초통계 기반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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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에 따르면, 민간단체총람 DB 상의 시민사회단체 중 가장 많은 단체(3,268개)가 서울 지

역에 위치한 단체였다. 그 뒤를 이어 경기 지역(1,818개)의 민간단체와 전북 지역(829개)의 민간단

체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림 9> 2012 민간단체총람 DB 영역별 분포 

 

<그림 9>은 민간단체총람 DB 상 민간단체를 20개 활동영역으로 분류한 것이다. <그림 9>에 따르

면, 가장 많은 단체(1,912개)가 복지 영역의 활동 단체로 분류된다. 그 뒤를 이어 1,466개의 단체가 

정치·경제 영역, 1,428개의 민간단체가 환경 영역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DB에서 가장 많은 활동성을 보이는 문화·체육 영역은 민간단체총람 DB 상으로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비율을 차지했다. 

(4) 3개 DB 교차 분석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민간단체총람의 DB는 모두 비영리조직에 관련한 DB임에도 법적 

근거에 의한 조직의 정의 및 등록 체계, DB 관리 시스템에 의해 다른 종류의 비영리단체를 포함하

고 있다. 세 DB가 어떠한 성격의 조직을 주로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DB에 대한 전수조

사를 통해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DB와 비영리민간단

체 DB, 민간총람단체 DB를 교차 분석하여 세 개의 DB가 얼마나 많은 교집합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

고자 하였다.15) 

15) 비영리민간단체 DB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DB를 함께 활용하였다.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상당수가 서울에서 활동하는 비영리조직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 DB를 누락시

킬 경우,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중 상당수가 빠질 것으로 예상되어 중앙행정기관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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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3개(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민간단체총람) DB 간 교차결과 중복단체 (서울지역)

단체명 주소 단체활동내용

마포희망나눔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외계층에 대한 지지, 지원활동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성평등촉진 및 여성권익신장사업

중랑통합부모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부모교육 및 상담

장애여성공감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보 제공하지 않음

사단법인 택시친절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올바른 택시 친절 문화 정착을 위한 연구사업

곰두리봉사협회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 제공하지 않음

SOS기금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보 제공하지 않음

사랑나눔의사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보 제공하지 않음

한국백혈병새생명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백혈병 소아암 교육지원, 환아후원, 봉사자 파견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가정문제 상담 

전문가 양성, 상담소운영

(사)서울문화포럼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각종 정책의

연구 및 개발

서울시니어아카데미 서울특별시 중구

- 노인을 위한 경로행사 실시 - 노인 여가 

지원사업 - 노인들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 사업

- 기타 본 법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패밀리아가정복지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 구성원 상담, 건강가정 교육 및 연구

서울문화사학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지역사 연구와 그 전통문화 발전에 이바지

(사)로터스월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 제공하지 않음

한국운동재활협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 제공하지 않음

구로건강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보 제공하지 않음

대한치어리딩협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내 국제 치어리딩대회의 주최 및 주관

사단법인 로이사랑나눔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년소녀가장 및 결손가정 어린이에 대한

문화지원 사업

한국씨니어연합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인복지와 건강증진 및 재취업활동에 관한 사항

언론인권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론의 취재 또는 보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로부터 그 피해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피해구제를 지원 

(사)인사전통문화보존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문화지구보존관리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요보호여성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관악사회복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1. 재가노인 복지사업 2. 청소년 복지사업 3. 

지역사회 복지정책 및 연구사업 등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 제공하지 않음

한국잠수협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 제공하지 않음

한국생명의전화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 제공하지 않음

(사)한국상록회 서울특별시 중구 향토문화사업 조사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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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비영리섹터 이해를 위한 개념·지형도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민간단체총람 DB만을 통해 한국 비영리섹터의 실제에 대해 이해

하고자 하는 것은 한계를 노정한다. 비영리섹터에 대한 DB 중심의 접근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

를 갖는다. 첫째, 데이터의 타당성이다. 2015년 ‘민간단체 기초통계 DB구축 사업’에서 살펴보았듯

이,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상당수가 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들이

다. 이는 정부에 등록된 단체 정보가 지속적으로 관리 및 업데이트되기 힘든 체계 하에 있기 때문인

데, 비영리법인 DB 관리 시스템도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법인과 비

영리민간단체 DB 상의 단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DB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 둘째, 비영

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의 DB가 한국 비영리섹터 전체를 포괄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

다.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는 복잡다단한 한국 비영리섹터의 부분에 불과할 뿐이며, DB상에 

포착되지 않은 하위 영역과 행위자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한국 비영리섹터의 실제

를 분석하고자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실제 활동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DB를 통해 

포착할 수 없는 다양한 비영리섹터의 하위 영역과 복합적인 속성을 개념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에는 시민사회와 비영리섹터의 형성과정과 그로 인해 축적된 역사성을 심각하게 고

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역사를 통해 축적된 정부(국가)-시민사회 간 관계는 오늘날 한국 

비영리섹터의 지형도에 상당 부분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시민사회와 비영

리섹터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시민사회 역사에서 국가는 시민

사회영역을 지배하고 독점하면서 정부에 대한 비영리(비정부)조직들의 의존성을 심화시키는 한편, 

국가에 대한 저항의 형태로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견지하는 영역으로 분화되어 성장해왔다. 구체

적인 한국 비영리섹터의 형성과정은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한국 비영리섹터 형성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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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진(forthcoming)은 한국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전개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국가-시민사회 

관계 틀을 국가의 시민사회에 대한 네 가지 지배전략에 따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역사

적으로 강한 국가, 약한 시민사회로 특징 지워진다. 

해방 이후 억압적인 국가의 조치에 대해 시민사회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려웠고, 사회운동단체

들은 사회전면에 나서기도 하였지만 조직의 생존을 위해 지하화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강한 국가에 저항하는 강한 시민사회가 점차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국가와 시민사회는 협력과 갈등

이 서로 교차하는 상호 강화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1970~80년대의 권위주의 정권(박정희-전두환 정부)은 정치적 동원을 위해 정부 의존적이고 정

부에 우호적인 국민운동단체를 제정하도록 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였다. 전두환 정권이 1980년에 

제정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 그 예이다. 그 외에도 이른바 한국의 3대 ‘관변단체’로 꼽히는 ‘바

르게살기운동협의회’ 역시 전두환 정권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통해 출범시킨 사회정

화위원회의 후신이라는 사실은 권위주의 정권이 국민운동단체의 등장과 성장에 중요한 정치적 기

반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와 반대로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운동단체는 국가에 의해 의도적·조직

적으로 배제되었으며, 이에 진보적 이념하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상당수 지하화되었다. 이들은 국

가·정부에 대해 저항적·반정부적 스탠스를 취하며, 정부와의 갈등적 관계를 유지해 온다. 

그러나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 이후, 노태우 정부에서 부분적 개방화와 자유화 조치 아래에 상

당수의 지하화되었던 사회운동단체가 지상으로 나와 재조직하는 시기를 맞는다. 민주화의 분위기 

아래 1987년 경제정의실천연합으로 대표되는 시민운동단체가 등장하며 계급투쟁과 민중운동 중심

의 구사회운동과 구별되는 신사회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음. 임현진(forthcoming)은 권위주의 

정권으로부터 민주화 정권으로의 이행기에 정치적·운동적 성격을 지니는 'NGO'와 비정치적·비

운동적 의미를 지니는 'NPO'가 공존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는 시민사회에 대해 '선택적 배제'와 '비공식적 포섭'을 동

시적으로 사용한다. 이 시기 들어 시민사회의 정치적 기회구조는 확장되며, 정부는 시민사회로 하

여금 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물론 정책결정과정에도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동시에, 민주화운동 과정

에서 만들어진 비공식적 관계망을 통해 정부 여당과 사회운동단체 사이의 정책 협의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진다. 더 나아가, 김대중 정권 하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제정(2000년)하면서 시민

사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높이고 협력적 조건을 만드는 한편, 시민사회에 대한 국가의 포섭을 더 

공식화하려고 한다. 한편, IMF 경제 위기 이후 성장담론이 주류화되면서 시민사회는 위축되는 경향

을 보인다. 경제적 이권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의 파편화가 IMF이후 경제 불황 시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연장선 위에서 시민사회에 대한 '공식적 포섭'을 강화하였다. 지방 

분권과 혁신의 키워드 아래에 전국적인 개혁 네트워크를 세우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풀뿌리

지역 시민사회와의 협력적 관계(거버넌스)가 형성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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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주의 정권(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은 '선택적 배제'를 통해 시민사회를 통제한다. 거대야

당-관료-언론-재벌이 구축한 보수기득권동맹과 뉴라이트로 통칭되는 보수적 사회운동이 시민사

회 내의 보수적 세력을 강화한다.

보수세력 결집이 가시화되면서 '시민사회와 시민사회'간의 갈등구도가 심화된다. 진보적 시민단

체에 대한 배제적 조치를 통해 보수적 계열 시민사회 영역과 국가의 긴밀한 유착 관계 형성되는 한

편, 국가의 억압적 통치행태 강화되면서 진보 시민사회의 활동이 위축된다. 진보 성향의 단체들은 

반정부적운동정치를 심화시킨다.

한편, 2008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시장경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적경제 영역이 

급격히 부상한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 기업의 성공과 대안 경제모델로서 수익 

창출, 일자리 창출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사회적 기업 외에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사회

적경제 조직(일반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영역은 지역공동체의 회복

과 풀뿌리시민사회의 연대 강화를 주요 가치로 삼는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주민

공동체조직과의 결합도가 높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경제 활동은 중앙에 

집중된 정치권력의 분권화를 통해 지방정치의 성장을 지향하는 흐름과 일맥상통하다. 이에 마을공

동체만들기,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의 새로운 시민사회의 영역이 성장하고 주목받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 비영리섹터를 이해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정부와의 관계는 중요한 맥락으로 고려

해야 한다. 그런데 비영리섹터 행위자가 정부와 맺는 관계는 행위자가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 및 기

능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한국 비영리섹터는 정부와의 관계의 성격과 그들이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에 따라 하나의 스펙트럼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림 11> 한국 비영리섹터 이해를 위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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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은 정부와의 관계와 사회적 역할을 기본 축으로 구분되는 비영리섹터를 개념화한 것

이다.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저항운동을 전개해 온 사회운동단체의 전통은 정부로부터의 자율성

과 독립성을 견지하려는 시민운동단체(Civil Movement Organization, CMO)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은 정부와의 독립적 관계를 바탕으로 정부에 대한 도전(Challenge)과 이로 인한 사회의 변화

(Change)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CMO의 활동은 때때로 사회의 갈등(Conflict)을 야기할 수 있다. 

CMO와 비교하여 비정부단체(Non-governmental Organization, NGO)는 정부와 협력적인 관

계를 맺는다. 이러한 관계는 ‘협력적 거버넌스’로 표현되기도 한다. NGO는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

력(collaboration)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부와의 상대적으로 수평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경쟁적

(competition) 관계를 맺기도 한다.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 NPO)은 정부의 정책을 

구현하며 정부가 제공하여야 할 사회 서비스를 대신 제공하기도 한다. 그러한 점에서 NPO는 정부

의 기능을 보완하는(complementary) 역할을 하며, 정부와의 협동(cooperation) 관계를 맺는다. 

정부와의 관계와 사회적 역할을 기준으로 그린 스펙트럼을 발전시키면 한국 비영리섹터 지형도

를 그리기 위한 분석틀로 구체화 할 수 있다. 

<표 6> 비영리섹터 지형도 분석틀 

구분 분석 개념 활동 특성

사회적

역할·기능

Advocacy
- 권리 옹호 및 주창 및 사회운동성 견지

- 국가정책 및 정부에 대한 비판적 활동

Social

Service

- 사회서비스 제공

- 정부의 공공재생산과 전달과정을 대행함

정부와의 

관계

안정성
- 정부와의 수직적 관계, 정부 정책을 위탁·협력적 수행

- 정부로부터의 안정적인 재정적 자원 공급받으며, 높은 제도화수준 보임

자율성
- 정부와의 수평적 관계를 통해 정부에의 종속적 관계 지양함

- 안정적인 예산 자원의 부재로 인한 재정 및 예산 운영의 불안정성

<표 6>은 비영리섹터 지형도를 그리기 위한 분석틀이다. 사회적 역할 및 기능에 따라 비영리조직

의 활동은 Advocacy와 Social service의 성격으로 나뉜다. 권리 옹호 및 주창 활동을 주로 전개하는 

비영리조직들은 사회운동성을 견지하며 국가정책 및 정부에 대한 비판/저항적 활동을 지속한다. 이

와 반대로, 사회서비스 제공에 역량을 쏟는 비영리조직들은 정부의 공공재생산과 사회적 서비스 전

달 과정을 대행한다. 

한편, 정부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비영리조직의 성격은 안정성과 자율성으로 나뉜다. 정부와의 안

정적 관계를 맺는 비영리조직들은 정부의 정책을 위탁하여 수행하며 정부와 협력적인 관계를 맺거

나 때로는 수직적 관계를 보이기도 한다. 이와 반대로, 정부로부터의 자율적 관계를 갖는 비영리조

직들은 정부와의 수평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정부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에 대한 종속적 관계를 

지양한다. 따라서 자율적 성격의 비영리조직들은 정부의 재정 지원보다 회원 또는 조직 내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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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 재정적 자원에 더 의지한다. 이에 재정 및 예산 운영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비영리섹터 지형도 분석틀에서 살펴본 사회적 역할·기능, 정부와의 관계의 두 축은 오늘날 한국 

비영리섹터의 지형도를 설명하는 준거틀이 된다. 정부와의 관계를 가로축으로, 사회적 역할과 기능

을 세로축으로 두고 교차한 후,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비영리 영역들을 배

치시킨 결과는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한국 비영리섹터 지형도

<그림 12>와 같이 한국 비영리섹터는 어느 하나의 단일한 속성으로 일원화하여 설명할 수 없는 

복잡다단한 속성을 지닌다. 그리고 영역 간의 명확한 경계를 갖고 있지 않으며, 조직이 수행하는 사

회적 기능과 정부와 맺는 관계에 따라 다른 영역과 상당 부분 교집합을 갖기도 한다. 이러한 한국 

비영리섹터의 복잡성과 중첩성은 DB 중심의 비영리섹터에 대한 접근 방법을 제고하도록 한다. 한

국 비영리섹터 발전 과정의 역사성과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비영리섹터의 지형도를 온전히 이

해하기 힘들다. 따라서 비영리섹터에 대한 개념도와 지형도 분석을 통해 한국 비영리영역의 전체를 

조망해보고, 다양한 하위 영역들을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타당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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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영리섹터 지형도 보완을 위한 추가적 논의

(1) 위로부터의 동원: 국민운동단체, 자원봉사단체

 

 <그림 12>의 비영리섹터 지형도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 비영리섹터를 구성하는 비영리 조직 중

에는 ‘비영리’나 ‘공익’의 이름을 달지 않더라도 조직 및 단체의 활동이 비영리성과 공공성을 지향하

는 조직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국민운동단체와 자원봉사단체는 국가(정부)로부터의 법적·재정적 

지원 제도 하에 한국 비영리섹터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들은 시민사회 내부에서 자발

적으로 형성된 것이라기보다, 국가(정부)와의 적극적인 장려와 지원 하에 발전했다는 점에서 위로

부터의 동원된 측면이 크다.

가. 국민운동단체

국민운동단체(조직)은 법에 의거하여 단체 운영에 재정적 지원을 받는 단체, 또는 정부의 기능을 

대행하고 법에 근거하여 재정을 충당하는 단체를 말한다(이은진 2004).16) 국민운동조직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조례들은 국민운동조직의 활동이 “공익이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다.”고 정

의한다.17) 국민운동단체는 주로 ‘관변단체’로 표현되는데, 관변단체란 용어는 학술 용어로서 적격성

을 확보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현상을 손쉽게 지칭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통용되기도 한다. 이 때 관

변단체는 학술적으로 정부조직법이나 직제에 명시된 정부조직이 아니면서도(즉, 법적으로는 민간

부문의 조직)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며, 민간부문의 조직들이 정부로부터 권한

과 업무를 위탁받아 공공부문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함축한다(정예슬, 김헌 2012).18) 관변단체

로서 국민운동단체는 정치적 편향성과 국가로부터의 동원적 성격에 의해 많은 비판을 받는다. 그러

나 국민운동단체가 풀뿌리 지역사회에서 국민운동단체가 수행하는 비영리적·공익적 활동은 간과

할 수 없다. 국민운동단체의 정치성·정파성을 인지하는 동시에, 국민운동단체의 실태를 파악함으

로써 비영리섹터의 주요한 행위자로서 공공성에 기여하는 부분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법적인 지원은 특별법 및 개별 법령의 형태로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 새마

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의 세 개의 단체에 대해서는 조직육성법이 제정

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등 그 밖의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계통 조직을 지원하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은 1980년 제정되었다. 또한, 바르게살

16) 이은진, 2004, “도시지역 관변 단체의 조직적 특성”, 『지역사회학』 제6권 제1호, pp.39~67.

17) 서울특별시 종로구 국민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18) �정례슬·김헌, 2012, “중앙,지방정부 민간단체 지원제도에 대한 논의: 관변단체 지원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Vol.2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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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동중앙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지원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과 한국자유총연맹을 지

원하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육성법은 모두 1989년에 제정되었다. 각각의 조직 설립 근거법은 <표 

7>~<표 9>와 같다. 

<표 7>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

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

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財源)으로 금전이

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③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

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의 사용·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기 위하

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조세감면 등) ① 정부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에 출연 또는 기부한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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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先導)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

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

한다.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出捐金)이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개인, 법인 또는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교부와 그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사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

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공유시설을 무상

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표 9>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총연

맹"이라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해

당 재산이나 시설물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총연맹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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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출연ㆍ보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총연맹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4조(조세감면 등) ① 정부는 총연맹에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총연맹에 출연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의 세 개의 단체에 대해서는 조직육성법에 

의하면 해당 국민운동단체는 보조금과 출연금 형태로 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조세를 감면받는 등의 혜택을 받기도 

한다.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특혜성 지원에 대해 반발하며 관변단체 지원육성법 폐지가 국회에서 수

차례 발의되었으나 폐지되지 못하였다.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역대 정권에 따라 큰 변화

의 폭을 보였다. 행정안전부(행정자치부)의 자료에 의하면, 3대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김대중 정부(1999~2003년) 당시 60억원, 노무현 정부 (2004~2008년) 13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

였으나, 이명박 정부(2009~2013년)에 들어 219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박근혜 정부(2014년

~2017년)의 국민운동단체 보조금도 194억원으로 큰 증가폭을 보였다.19) 이를 통해, 국민운동단체

는 정치적 환경에 따라 활동 기회의 공간이 제한되거나 확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운동단체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는 복잡하다. 이는 관련 법령 자체에 국민운동

단체의 성격이 모호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국민운동조직 스스로도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활동 영역

에 걸쳐 활동을 전개하기 때문이다. 국민운동단체는 지역 사회 내에서 공동체적인 친목, 정신계몽

을 위하여 지역 가꾸기 운동, 기초질서 의식개혁, 사회복지 부분에서 민간사회안전망운동, 환경보

호 운동, 이웃 간의 친목 도모, 이웃 간의 상부상조,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와 공동협조, 지

역사회의 방위기능을 수행한다. 물론, 국민운동단체가 선거운동에 동원되거나 여론을 동원하는 정

치적 활동을 펼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제 국민운동단체의 활동을 분석함으로써 이들

의 활동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사회의 공공성 제고에 얼마나 기여하는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19) 경향신문, "박근혜 정부, 3대 관변단체에 매년 49억 ‘역대 최고액 지원’", 2017.04.2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

html?artid=201704202206005&code=940100 / 중앙일보, "朴 정부, 3대 관변단체에 역대 최고액 지원", 2017.04.21 http://news.joins.com/

article/21499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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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원봉사조직

<표 10>의 한국중앙봉사센터의 자원봉사센터현황에 따르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단체

는 적게는 약 63,000개에서 많게는 약 92,000개에 이를 정도로 비영리섹터에서 자원봉사활동 영역의 

규모는 매우 크다. 2015년에 자원봉사센터 등록단체에 소속된 회원 수만 해도 7,170,827명에 이른다.  

<표10> 자원봉사센터 등록단체 및 수요처 현황

(단위: 개소)

구분
등록단체

수요처 현황(기관수)
단체수 회원수

2009년 63,547 3,476,560 63,983

2010년 77,032 3,620,049 69,681

2011년 78,692 4,179,876 61,802

2012년 70,465 3,839,173 67,919

2013년 72,207 3,878,390 48,566

2014년 92,427 4,575,876 61,296

2015년 78,422 7,170,827 41,173

출처: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2016, 『자원봉사센터현황』

 <그림 13>은 시·도별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단체의 수이다. 가장 많은 등록단체 수를 

가진 지역은 경기 지역(20,674개)이지만, 그 외 지역의 등록단체도 서울(8,573개), 경남(5,802개), 

경북(5,403개)로 적지 않은 숫자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3> 시·도별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단체

출처: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2016 자원봉사센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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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4> 자원봉사 참여현황 (성인, 20세 이상)

출처: 행정자치부(1365 자원봉사포털통계),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18

<그림 14>는 총 성인 인구수 대비 1365자원봉사포털에 등록하여 1회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 성

인 자원봉사자 인원 비율을 보여준다. <그림 14>에 따르면, 매년 총 성인 인구수 대비 자원봉사참여 

성인인구수가 증가하며, 이에 따라 참여율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민간단체의 참여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자원봉사참여율도 증가하고 있으며 점차 많은 시민들

이 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원봉사는 본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자원봉사단체의 성장

은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정부의 근거 법령과 지원체계에 상당부분 의존해 있다. 정

부의 위로부터의 동원과 지원에 의해 자원봉사단체가 성장한 것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본 속성

으로 전제하는 자원봉사활동과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 

<표 11>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

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방향)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非政派性), 비종파성(非宗派

性)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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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

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민·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

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 방향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추진 일정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추진 시책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財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

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 ① 자원봉사단체는 전국 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

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

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자원봉사의 활동은 개인·단체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며, 자원봉사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로부터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사업비를 지

원받을 수도 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주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진흥 국가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할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단체의 협의체격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설립의 법적 근거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자원봉사활동 체계의 상당부분은 정부의 진흥 계획과 지원 체계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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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9조에 따르면 자원봉사 정책 및 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17년 현재 10개 기

관(안전처, 인사처, 교육부, 외교부, 행자부, 문체부, 복지부, 여가부, 경찰청, 문화재청)과 17개 광

역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 중이다. 자원봉사단체 시스템은 전국단위 단

체를 다루는 중앙자원봉사센터와 시·도 단위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도자원봉사센터와 시·군·

구 단위 단체를 지원하는 시군구자원봉사센터로 나누어 있다.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

과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는 각 행정단위별 자원봉사센터와 긴밀한 협력체

계를 갖는다. 이러한 협력체계는 <그림 15>와 같다. 

<그림 15>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 및 유관기관

출처: 행자부. 2016년 <자원봉사진흥 시행계획>

이와 같이 한국 비영리섹터의 자원봉사조직은 정부의 조직적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운

영되고 있다. 행정에 의한 조직적 관리와 지원체계는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활동의 양적 성장을 

이끌었다. 그러나 비영리적 활동을 도모하는 자원봉사센터 및 단체가 독립적으로 관리되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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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래로부터의 성장: 지역기반 협동조합, 풀뿌리단체 

 오늘날 한국 시민사회에서 주목받는 지역과 공동체, 그리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경제 활

동과 주민자치활동은 무너진 공동체를 풀뿌리 지역에서부터 자발적으로 회복하고자 한다는 측면에

서 긍정적으로 여겨진다. 지역공동체 구성원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호혜적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공

동체를 이루는 지역 기반의 협동조합과 풀뿌리단체들은 한국 시민사회의 민주적 토양을 회복하는 

해답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조직이 영리성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비영리섹터 지형

도에서 배제한다면 그들이 지역사회의 공공성 증진에 기여하는 효과를 간과할 수 있다. 

가. 지역기반 협동조합

협동조합 7원칙은 협동조합 활동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 가치로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

도’,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

협동조합 간의 협동',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명시한다.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영리적 활동을 통

해 수익을 거두고, 수익의 결과물을 조합원 간에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협동조합 7

원칙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을 기반으로 한 협동조합(일반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

조합)은 조합원 간의 민주적 소통과 자율성, 시민성의 교육,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의 공공적 가

치를 추구한다. 이에 비영리섹터 지형도에서 지역기반 협동조합의 비영리적 활동을 주목하여 볼 필

요가 있다. 

<그림16> 협동조합 설립현황 (유형별) (2017)

 

출처: http://www.socialenterprise.or.kr/cooperative/coop_presen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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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현재, 한국에 설립된 협동조합은 11,344개에 달한다. 이 중 10,606개가 일반협동조합이

며, 680개가 사회적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시행된 이후, 약 10,000개에 달하는 

협동조합이 생긴 것이다. 협동조합의 엄청난 양적 성장을 통해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조직

이 비영리섹터에서 갖는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2015년에 발표한 '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4년말 기준으로 협동

조합기본법에 의거하여 신고수리/인가된 6,235개의 협동조합 중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비중은 55.5%에 불과하다.20) 또한, 실제 활동을 하고 있는 협

동조합 중 49.4%가 지역사회 재투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 결과는 협동조

합기본법 제정에 따른 협동조합의 양적인 성장이 곧 협동조합의 내실있는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담

보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역기반 협동조합의 실질적 성과와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에 대한 

양적/질적인 연구가 향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림 17> 협동조합 설립현황 (지역별) (2017)

출처: http://www.socialenterprise.or.kr/cooperative/coop_present.do 

<그림 17>의 지역별 협동조합 설립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협동조합 설립이 편중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협동조합의 지역 편중성과 중앙 집중성은 한국의 다수의 협동조합이 지역

사회의 자발성에 의해 설립되거나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이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 보다 지역사회에 

20)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과, ‘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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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하여 지역 공동체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은 향후 한국의 협동조합이 추구하여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나. 풀뿌리단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풀뿌리(운동)단체는 지역성 강화와 지역의 의제 개발을 활동의 목적으

로 삼는다. 풀뿌리단체는 대체로 활동가나 전문가가 아니라 회원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지역사

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커뮤니티 수준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한국NGO학회(2013)은 풀

뿌리단체가 아래의 3가지 조건을 충족시킨다고 본다.

<표 11> 풀뿌리NGO의 개념틀

개념구성의 요소 구체적 내용 비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

지역주민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참여하여 자생한 단체

NGO의 일반적 조건이지만, 

풀뿌리NGO에서 더욱 중요함

회원의 의사결정참여

소수 간부가 아니라 단체의 회원이 

단체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각종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함

활동가중심형이나 전문가중심형 

NGO와 차이가 있음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의 각종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으로 함

좁은 지역사회에서 생활 주변의 

일상생활 문제를 다룸

출처: 한국NGO학회, 2013, <서울시 풀뿌리NGO조사>

풀뿌리단체는 일반적으로 마을공동체활동,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아동센터 운영, 

공동체 시민교육 등의 다양한 활동을 보인다. 지역 공동체의 공공성 증진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지역기반협동조합 설립 등 지역 기반 사회적경제 활동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풀뿌리단체는 주민 및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아래로부터 형성·설립되는 비영리

조직이기 때문에 설립에 있어 특정한 법적 자격이 요구되거나 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도 

없다. 따라서 한국의 풀뿌리단체의 활동 현황을 알 수 있는 DB 구축도 부재한 것이 현실이다. 다만, 

광역별로 지역의 풀뿌리단체의 현황을 파악하려는 기존의 연구들이 있다.21)

21) 한국NGO학회, 2013, 서울시 풀뿌리NGO조사; 서울 풀시넷, 2012, 서울지역 풀뿌리단체들의 생태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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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 과제: 종합적 비영리섹터 DB 구축을 위한 단계별 과제

한국시민사회 물론 비영리 섹터에 대한 기초통계 부재는 한국 시민사회의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변화에 대응하는데 큰 한계가 된다. 무엇보다도 비영리민간단체 자료의 경우는 부실한 

조사는 물론 체계적으로 자료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와 자료간의 큰 격차를 보이는 심각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비록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단체 중에 어느 정도가 단체 목표에 준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

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공석기·임현진(2016)의 연구는 2015년 6월까지 등록된 12,630개 비영리

민간단체가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의 실제 활동 현황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런 상황이 비영리법인 조직들에게도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최근 들어 한국시민사회

는 새로운 이슈, 즉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사회적경제 활동, 국제협력 등이 급격히 부상하여 이와 

관련된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과 조직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영역과 조직들의 형성과정은 비영리섹터의 지형변화를 분명히 가져오고 있다. 동시에 이와 관련된 

다양한 풀뿌리 단체들이 끊임없이 부침의 과정을 겪고 있다. 이러한 비영리섹터의 역동적 변화를 

읽어 내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올바른 정책지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앞서 한국 비영리 섹터의 데이터베이스 분류 체계를 법적 그리고 경험적 사례를 토대로 살펴보았

다. 비영리섹터 관련 자료 역시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과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으로 매우 복잡

하게 상호 교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런 견지에서 한국 비영리섹터가 건강하게 그리

고 바람직하게 발전해 갈 것을 기대하며 보다 일관성 있는 자료 구축을 수행하기 위한 중장기적 과

제를 제시해 본다.

첫째, 단기적 과제로 비영리섹터 지형도에서 법적 경험적 조사에서 제외된 하위 영역에 대한 제

대로 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비영리섹터 DB 확보 및 전수조사 가능성 및 타당

성 검토가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그 동안 비영리섹터에 대한 분절적 혹은 산발적 지원이 진행된 

것을 지양하고 비영리섹터 전체를 아우르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사회 비영리섹터 

Database는 누가 관리하는가라는 중요한 과제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 이런 책임과 권한을 법적으

로 명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에 대한 시민사회 내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둘째, 중장기적 과제로 비영리섹터 내 다양한 영역을 연결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허브가 필

요하다. 비영리민간체 정보 허브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는 기초통계 시스템(기술적 부문)을 제공하

는데 초점을 맞추고, 기초단체는 지역 조사를 지원하면서 상호 협력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비

영리기초통계 자료를 수집, 관리 및 서비스하는 것은 전국차원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장기적 과제로 사회적 가치 및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다양한 활동에 기부하는 문화가 확산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협력과 연대, 상생이라는 시민성을 갖춘 개인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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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늘어나며 기부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공성 제고를 지향하는 시민들

이 시민사회단체 혹은 비영리법인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살아 있는 정보가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역 주민들은 지역 비영리단체들의 생생한 정보에 대한 갈증이 높은 상황이다.

요컨대. 비영리섹터에 대한 기초자료 구축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 

정부차원에서의 법적 제도적 정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동시에 지방정부 역시 지역에서 활동하

고 있는 비영리 활동 단체들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관리를 유인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지원 생태계를 갖추지 않는다면 한국 비영리섹터에 대한 적확한 지형분석은 

이론과 실제 상의 격차를 지속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존의 비영리섹터 관련 자료를 

모으며 그것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펼침을 통해 검토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빠져있는 

부분을 다시 모으고 이 자료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어 살아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는 비영리섹터 

생태지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기빙1 국문2017 (1,2부).indd   49 2017. 11. 2.   오후 4:39



Giving Korea 201750

참고문헌

공석기·임현진, 2016, 『한국시민사회를 그리다』, 진인진.

국세청 『국세통계연보』(2012-2016)

박태규 외, 2016, 『한국의 제3섹터: 국가와 시장 사이에서 길을 묻다』, 삼성경제연구소

(사)시민운동정보센터, 2012, 『2012년 민간단체총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센터, 2014, 『시민사회단체 기초통계 기반구축 결과보고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시민사회센터, 2015, 『2015 행정자치부 지원과제 결과보고서』

서울 풀시넷, 2012, 서울지역 풀뿌리단체들의 생태지도 

안상운, 2011, 『NGO·NPO 법률가이드북』. 아르케

이은진, 2004, “도시지역 관변 단체의 조직적 특성”, 『지역사회학』 제6권 제1호, pp.39~67.

임현진(forthcoming), “변화하는 한국의 시민사회: ‘시민’ 없는 ‘운동’에서 ‘회원’ 없는 ‘단체’로.”,  『시민사회를 새롭게 

하라』

정예슬·김헌, 2012, “중앙,지방정부 민간단체 지원제도에 대한 논의: 관변단체 지원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Vol.26 No.2 

조흥식 외, 2010, 『2010년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백서』, 한국NPO공동회의

한국가이드스타, 2016, 『2016 한국 공익법인 연감』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2016, 『자원봉사센터현황』

한국NGO학회, 2013, 『서울시 풀뿌리NGO조사』

행정안전부, 2016, 『2016년 자원봉사진흥 시행계획』

경향신문, "박근혜 정부, 3대 관변단체에 매년 49억 ‘역대 최고액 지원’", 2017.04.20, http://news.khan.co.kr/kh_

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4202206005&code=940100

중앙일보, "朴 정부, 3대 관변단체에 역대 최고액 지원", 2017.04.21 http://news.joins.com/article/21499069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과, '제2차 협동조합 실태조사' 2015.12.31

기빙1 국문2017 (1,2부).indd   50 2017. 11. 2.   오후 4:39



51

2부 비영리현황조사 Ⅱ :
2017 비영리 공익법인 지배구조 연구

비영리 공익법인 운영 실태와 지배구조  

이창민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2제17회 기부문화심포지엄 
Giving Korea 2017

기빙1 국문2017 (1,2부).indd   51 2017. 11. 2.   오후 4:39



기빙1 국문2017 (1,2부).indd   52 2017. 11. 2.   오후 4:39



비영리 공익법인 운영 실태와

지배구조 

연구자

이창민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제17회 기부문화심포지엄 
Giving Korea 2017

기빙1 국문2017 (1,2부).indd   53 2017. 11. 2.   오후 4:39



Giving Korea 201754

이창민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부교수

⊙ 학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학사)
•�인디애나 대학교 경제학과 졸업(석사, 박사)  

⊙ 주요 경력

•�한국법경제학회 총무이사
•한국재무관리학회 재무관리연구 편집위원 
•한국금융학회 간사                  

⊙ 주요 연구실적(2010년 이후- 현재)

“�How does organizational structure affect executive compensation?”, Applied Economic Letters, Forthcoming 2017, 

with W. Seok and H. Kang

“�Too Big to Jail? Company Reputation and Judicial Bias in an Emerging Market”, Corporate Governance; An International 

Review, March 2016, With H. Choi, H. Kang, W. Kim and J. Park

최한수, 이창민, 석우남, 임원의 보수 결정 과정에 대한 실증 분석: 미국과 한국의 비교, 자료분석학회지, 2016

최한수, 이창민, 석우남, 사외이사의 실질적 독립성과 기업가치, 사회과학연구 2017; 43(1)

김우진, 고대건, 이창민. 국내 상장 공기업 CEO 의 출신별 기업 성과에 관한 실증 연구. 법경제학연구. 2017 Aug; 14: 339-60.

최한수, 이창민, 국내 상장기업 임원진 보수 결정요인 분석, 법경제학연구 2017

기빙1 국문2017 (1,2부).indd   54 2017. 11. 2.   오후 4:39



55

비영리 공익법인 운영 실태와 지배구조

요약

본 연구는 비영리 공익법인 지배구조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우선 비영리 공익법인에서 연중 이사회 회수는 평균 3.5회로 분기에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다. 또

한, 이사회의 역할이 전략 및 예/결산 정도에만 존재하고 조직 미션에 대한 이해, 사무국에 대한 감

시 및 평가 등의 역할은 비중이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이사회 규모는 평균 9명이고, 고유

목적사업 지출액이 커질수록 커진다. 민간이 설립한 공익법인의 경우 평균 10.3명으로 가장 크고, 

기업이 설립한 공익법인의 경우 6.9명으로 가장 작았다. 세 번째, 이사회의 성별구성을 보면 여성비

율은 14%이다. 이사회의 연령 구성은 50대~60대의 비중이 90.7%이다. 네 번째, 신규이사 선임 방

법은 이사회 추천 약 67%, 이사장 추천이 22%, 외부관련 전문가 공모가 4%, 기타가 7%이다. 이사

회 임기는 중임임기가 91%로 압도적이며, 없는 경우가 4%, 단임 임기가 4%, 연임임기가 1%이다. 

다섯 번째, 지배구조가 비영리 공익법인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

로, 이사회 교육 회수가 윤리규정 존재, 윤리규정 위반 시 처벌, 연간보고서 발간 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사회 교육 회수가 올라갈수록 비영리공익법인의 투명성은 향상되는 것으로 분

석된다.  

핵심주제어: 비영리 공익법인, 지배구조, 이사회, 투명성, 윤리

1. 서론

본 연구는 비영리 공익법인 조직에 대한 대규모 자료를 이용한 실증 분석을 목표로 한다. 특히, 

비영리 공익법인의 지배구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데, 좋은 지배구조는 목적에 부합하는 올바른 의

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지배구조란 일반적으로 조직의 의사결정

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말한다. 영리법인의 경우, 소유구조, 이사회, 주주총회, 임원진 임금 구조 등 

기업의 의사결정에 관련 있는 기제(Mechanism)를 통칭해서 기업지배구조라 정의한다.1) 영리법인

의 경우,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지배구조 정보의 광범위한 공시가 의무적이고 이것을 준수하지 않을 

1)  Monks and Minow(2011)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는 상장기업의 구조와 의사결정 기제(Mechanism)이다. 협의의 의미는 기업에 자본

을 공급한 투자자가 투자의 수익률을 보장받는 방법(Shleifer and Vishny, 1997)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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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채은경(2005)은 비영리조직의 지배구조에 대한 이론적 검토 및 사례연

구를 수행하였다. 지배구조의 주된 축을 이사회와 집행책임자로 보았다. 이사회가 계획, 운영, 예산 

진행 등의 의사결정 및 승인과 관련된 책임을 지며, 집행책임자가 책임을 위임받아 역할을 수행하

는 형태이다. 일반적으로 상층부에 이사회가 있고, 하층부에 일선 구성원이 있으며, 집행책임자는 

중층부에 위치하는 계층적 구조라고 분석한다. 이사회의 주된 역할은 1) 조직에 대한 법적, 신탁적 

책임, 2) 정책 형성 및 기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 3) 조직의 재정 감독, 4) 

집행책임자 임명, 평가, 면직, 5)공공관계 역할수행 등으로 정의한다. 정리하면, 비영리법인 지배구

조의 경우 사무국(또는 집행책임자), 이사회 구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나, 이

에 대한 대규모 자료를 이용한 실증적 분석은 충분하지 않다. 비영리법인의 의사결정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그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본 연구의 목적 중 하나이

다. 본 연구는 비영리 공익법인 지배구조 중 이사회에 가장 관심을 가지나, 이사회로만 범위를 국한

시켜 분석하지는 않는다.  

또한, 지배구조라는 것은 조직의 투명성과도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다. 영리법인(주식회사)의 경

우 지배구조의 개선이 회사의 투명성을 증진시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종종 쓰이기도 한다. 투명성

을 증진시킨 다는 것은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조직의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말

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투명성은 기업의 경영윤리와 연결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에서 

조직의 투명성을 증진시키면 기업의 가치, 평판 등이 개선되는 효과가 생긴다. 이는 주식가치의 상

승, 자본시장에서의 자본조달 비용의 하락 등등 경제적 가치로 이어진다. 비영리 공익법인의 경우,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은 아니지만 투명성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신뢰에 바탕을 

두고 기부금을 유치하고 이를 공익적 활동에 쓰는 것이 기본적인 활동이기 때문이다. 좋지 않은 지

배구조가 조직의 기반을 흔들 가능성이 높은 것이 비영리 공익법인의 특성이기도 하다.        

영리법인, 특히 상장기업의 경우 좋은 지배구조가 기업의 올바른 의사결정 및 기업 가치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인식이고, 다수의 연구들이 수행되어 있어서 선행연

구를 언급할 필요성조차 없다. 미국의 경우 비영리 조직의 지배구조(특히, 이사회)와 비영리 조직

의 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대표적인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Chait, Holland, and 

Taylor(1991)는 비영리 조직 200개에 대한 서베이를 통하여 이사회가 어떻게 비영리 조직의 성과

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론적 설명을 제시하였다. Herman and Renz(1999, 2000), Stone and 

Cutcher-Gershenfeld(2001)은 비영리 조직 이사회의 효율성과 비영리 조직의 효율성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Brown(2005)는 비영리 조직 이사회와 비영리 조직 성과와의 관계에 대

한 여러 연구들을 종합하여 소개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둘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이

고 있다. 비영리 조직 성과에 대한 지표로는 재무적 지표로 총수입과 기부금이 주로 사용되었고, 주

관적 지표는 자체 평가에 주로 의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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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국내 비영리 공익법인의 지배구조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우리는 국내

연구를 비영리 법인 지배구조와 성과와의 관계로 국한시키지 않는데, 그 이유는 기존 국내연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준기(1998)는 비영리단체의 생성과 행태에 관한 여러 이론들을 정리하

고 그것을 기반으로 비영리단체에 관한 일반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노연희(2003)는 국내 사회복

지서비스 조직을 대상으로 조직의 효과성과 이사회의 효과성간에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

다. 그는 미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아직 이사회의 역할이 크지 않음을 보였다. 정구현(2003)은 비

영리 조직의 지배구조, 특히 이사회에 대한 몇가지 이론적 주장을 제시한다. 비영리조직은 주주가 

없고 시장규율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가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이사진 교육 강화, 이사진

의 비영리법인 운영책임자 선임 방법의 개선, 이사회의 감사기능 강화, 정부의 감독기능 강화를 제

시한다. 하승수, 김현수(2007)는 국내 공익법인 지배구조의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그들은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이 필요하고, 감사의 실질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

한다. 이태수(2008)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의사결정체계와 지배구조와 관한 사례 연구를 진행

하였다. 그는 이사회, 분과 실행위, 사무국, 그리고 기부자 등 4개 주체들의 상호관계를 분석하였는

데, 결론은 이사회의 한계를 분과 실행위가 보완, 사무국의 권한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승희(2010), 이수정(2013)은 재벌 공익법인들의 계열사주식 보유현황과 자산, 수입 구조, 이사

회 구성 등을 분석하였다. 그는 재벌 소속 공익법인들은 여러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룹의 

지주회사 및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회사들의 지분을 우선 보유하는 등 재벌그룹의 복잡한 소유지배

구조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2) 

결국, 국내연구들을 정리해보면, 비영리 공익법인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정리 및 주장을 

하거나 몇몇 사례연구들을 수행한 것들이 존재한다. 그나마 대규모 자료를 분석한 것은 재벌 소속 공

익법인들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요약하면, 비영리 공익법인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대규모 자

료에 기반 해서 일반적으로 접근한 연구가 존재하지 않고, 그것 또한 본 연구의 기여 중 하나이다.3)  

Brown(2005)의 연구는 본 연구의 설계에 있어 이론적 출발점이 되어주었다. 그는 이사회의 효

율성 또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한다, 우선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이다. 이사회의 가장 큰 역할은 경영진을 견제(monitoring)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Olson(2000)의 연구이다. 그는 이사회의 규모, 이사진의 평균재임기간, 이사진의 사업경험 등이 비

영리조직의 재무적 실적(총 수입, 기부금액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였다. Callen, 

Klein, and Tinkelman (2003)은 이사회에 주요 출연자(Major donors)가 있을 경우 재무적 실적

2) 재벌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보유에 대한 규제에 관한 연구는 곽관훈(2015)이 있다.

3) 더 나은 미래(http://futurechosun.com/)가 대량 자료에 근거한 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는 연구의 형태라기보다는 특집 기사의 형

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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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좋아짐을 보이기도 하였다. 두 번째는 자원기반 이론(Resource Dependency Theory)이다. 이 

이론은 이사회가 가지는 인적자본, 관계자본(네트워크 등)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Hillman and 

Dalziel (2003)은 이사회가 비영리 조직과 주요 기부자들을 어떻게 연결시키는지, 비영리조직에 전

문적 능력을 어떻게 제공하는지, 비영리조직에 전략적 방향을 어떻게 제공하는지 등을 분석한다. 

자원기반 이론을 비영리조직에 실증적으로 적용한 대표적인 연구 중 하나가 Herman and Renz 

(2000)이다. 마지막이 집단의사결정이론(Group Decision Making Theory)이다. 이 이론은 이사회 

내에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사진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그

래서 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사회의 다양성이다. 이는 성적 다양성, 인종적 다양성, 직업적 다

양성 등을 포괄한다. 또한 이사진의 능력개발 또는 교육정도에도 관심을 가진다. 대표적인 실증 연

구가 Herman, Renz, and Heimovics (1997)이다.     

본 연구는 우선 비영리법인 지배구조 조사내용의 표준틀을 마련하였다. 우리가 가이드스타

(http://www.guidestar.or.kr/main/main.asp)의 자료에 기반 해서 분석해본 결과, 홈페이지를 보

유하고 있는 비영리공익 법인이 43%에 그쳤다. 국세청 공시 리스트는 자산 5억 이상 또는 수입 3억 

이상 비영리공익 법인의 정보를 일부 공개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분석을 수행하기에는 불충분하

다. 그래서 해외의 비영리법인 서베이4)를 바탕으로 설문조사 틀을 마련하였다. 그 후, 총1,259개 법

인에 대하여 한국리서치에 서베이를 의뢰하였다. 최종적으로 319개 법인에 대한 자료가 취합되었고 

그 중 정부가 설립주체인 법인 7개를 제외한 312개 비영리 공익법인이 본 연구의 최종 표본이다. 설

문조사 항목 이외에 기타 추가적으로 필요한 비영리 공익법인 자료는 가이드 스타로부터 제공받았

다. 지배구조 중 이사회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재단법인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사단법인의 경우 

이사회가 아니라 총회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주요 발견 및 비영리 공익법인 운영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중 이사회 

회수는 평균 3.5회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평균 7.3회로 나타나는데 국내의 경우는 분기에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이사회의 역할이 전략 및 예/결산 정도에만 존재하고, 조직 미션

에 대한 이해, 사무국에 대한 감시 및 평가 등의 역할은 비중이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이사회 

안건채택 비율을 보면 조직의 미션과 비젼이 55%이고, 사무국 성과평가는 23%로 가장 낮게 나타나

고 있다.5) 미국의 경우 이사회에 대한 주요 평가 항목 중에 조직미션에 대한 이해가 87%이고, CEO

4) Board Self-Assessment for Nonprofit Organizations : sample survey 사이트 https://boardsource.co1.qualtrics.com/jfe/form/

SV_3frZ8URTi9gz4yh, Leading with Intent: A National Index of Nonprofit Board Practices, http://leadingwithintent.org/

5) 이것과 관련된 또 다른 실증근거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비영리 공익법인에서 이사회가 차지하는 비중(결정권한)은 “전략수립과 

관련 실무”에서 약 33%, “인사관리(채용 및 승진)”에서 약 25%, “예/결산 수립 및 집행”에서 35%, “연례적 일상 업무”에서 약 20%로 

나타나고 있다. 이사회의 전체적 비중도 높지 않고, 전략수립 및 예/결산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이사회의 범위를 이

사장 및 사무국까지 넓힐 경우 다른 주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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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평가가 52%를 차지하고 있다. 위상과 역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두 번째, 이사회 규모는 평균 9명이고, 미국의 평균 규모인 15명보다는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또한 이사회 규모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액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설

립주체별로 이사회 규모를 비교해보면 민간이 설립한 공익법인의 경우 평균 10.3명으로 가장 크고, 

기업이 설립한 공익법인의 경우 6.9명으로 가장 작았다. 기본적으로 규모가 클수록 이사회 규모도 

커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미국보다 이사회 규모가 작다고 해서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

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국 비영리공익법인의 규모가 국내보다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한, 미국의 경우도 이사회 규모는 작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규모 등 외관상의 문제보다는 구성과 실

제적인 운영에 있어 개선방향을 찾아야 한다.    

세 번째, 이사회의 성별구성을 보면 남성이 평균 8명, 여성이  평균 1.3명 정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여성비율은 14%이다. 이는 미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여성비율은 무려 48%에 이

른다. 이사회의 연령 구성은 50~60대가 평균 8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50대~60대의 비중

이 90.7%에 이른다. 반면 미국의 경우, 57% 정도이다. 이사회의 직업구성을 보면 전/현직 기업인이 

3.3명(38.1%)으로 가장 많고, 전/현직 교수가 2.3명(25.6%),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이 1.1

명(12.3%), 시민단체 종사자가 0.7명(7%) 등이다. 이사회의 주요 평가항목인 구성의 다양성 측면을 

보면 성적 다양성은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직업적 다양성은 미국과의 단순비교가 어려운 관

계로 단정적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네 번째,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신규이사 선임 방법은 이사회 추천 약 67%, 이사장 추천이 22%, 

외부관련 전문가 공모가 4%, 기타가 7%이다. 선임방법에 있어서는 이사장 추천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여 진다.6) 이사장과 이사회가 동질적 집단이 됨으로써 오는 장점(협력과 소통의 원활함 등)도 있

겠으나, 이사장에 대한 견제 기능의 미비, 암묵적 담합의 가능성도 분명 존재한다. 한국 비영리법인

에서 이사장 자체의 의사결정권한이 15%~30%에 이르기 때문에, 이사장에 대한 견제도 이사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이여야 한다. 이사회 임기는 중임임기가 91%로 압도적이며, 없는 경우가 4%, 

단임 임기가 4%, 연임임기가 1%7)이다. 단순비교는 불가능 하지만 미국의 경우 2번연임이 최대인 

곳이 41%이고, 연임의 제한이 없는 곳이 28%이다. 임기의 제한을 두는 것이 규범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추세이다. 임기의 제한을 두는 것도 역시 장단점이 존재한다. 장점은 이사회 독점 가능성 배

제, 새로운 인물의 영입 등이 있고, 단점은 업무의 연속성 단절, 이사진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이해

6) 이사회 추천이 67%인데 이 부분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일반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사회 추천을 통해 이사진 구성이 과

도하게 동질적으로 된다면 추천위원회를 만들고 외부 인사를 일정정도 위원으로 영입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7) 연임'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직위를 갖는 자리에 거듭해서 그 자리에 임명되는 것'을 말하고, '중임'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직위를 갖는 자리에 거듭 임명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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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락 등이다. 국내 비영리 재단법인의 경우 이사회 평균 재임기간이 2.9년으로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법인의 상황에 따라 임기 제한도 고려해 볼만한 제도이기는 하다. 

다섯 번째, 우리는 비영리 공익법인 지배구조(특히, 이사회)와 다른 특성들이 비영리법인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회귀분석 하였다. 성과에 대한 지표는 총수입과 기부금8)을 사용하였고, 

성과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지표는 부재하여 사용하지 못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는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이사회 변수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미국과 비교해봤을 때 큰 차이를 보인다. 미국

의 경우 이사회의 다양한 측면과 비영리 공익법인의 성과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결국, 국내의 

경우 이사회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비영리 공익법인의 일상적 경

영, 경영진 또는 사무국에 대한 조언, 감시, 평가 등등이 이사회에 의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

황에서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리라 기대하는 것이 이상하다. 다만, 비영리 공익법인의 성과평가 

지표로 주관적 평가를 사용하지 못한 점은 향후 연구의 과제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비영리 법인의 투명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비영리 공익법인의 윤리규정 존

재여부에 무엇이 영향을 끼치는 가를 분석하였다. 민간이 설립한 비영리 공익법인의 경우 기타 비

영리공익법인(설립주체가 민간, 기업, 기업 오너가 아닌 기타)에 비해 윤리규정이 없을 가능성이 높

다. 윤리규정 위반 시 처벌여부에 무엇이 영향을 끼치는 가를 분석해보면, 민간이 설립한 비영리 공

익법인과 기업이 설립한 비영리 공익법인의 경우 기타 비영리공익법인(설립주체가 민간, 기업, 기

업 오너가 아닌 기타)에 비해 윤리규정 위반 시 처벌 가능성이  낮다. 공익법인 규모가 클수록 처벌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사회의 특성 중 투명성에 영향을 끼치는 유일한 것은 이사회 교육 

회수이다. 이사회 교육 회수가 윤리규정 존재, 윤리규정 위반 시 처벌, 연간보고서 발간 등에 긍정

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사회 교육 회수가 올라갈수록 윤리 규정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윤리 

규정 위반 시 처벌 가능성이 높으며, 연간 보고서를 발간할 확률도 높아진다. 이사회에 대한 교육이 

조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것이 조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

시한다. 미국의 경우, 이사회를 평가함에 있어서 조직의 목적에 대한 이해도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즉, 이사진들에게 조직의 미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전반적인 조직성과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주요발견 중 미국과의 비교가 명확한 부분을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사회 개최 회수가 

미국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 다양성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여성비율이 현저하게 낮다. 이사회의 

안건 구성에 있어서 조직의 미션과 비젼, 집행 단위에 대한 감시와 평가 등이 국내 이사회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는다. 이사진의 임기제도와 관련해서는 국내의 경우 임기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다. 

8) 총수입과 기부금은 규모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비영리공익법인 성과지표로서 적합한 가에 대한 토론은 현재진행형이다. 이

것을 대체할 만한 주관적 성과지표를 만드는 것도 향후 연구과제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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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비교에 근거한 운영제안은 이사회 개최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으며, 이사진에 여성비율을 

높여서 다양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사회에서 비영리 공익법인 미션과 비젼에 대한 논의가 더 활발

해져야 하며 집행단위에 대한 감시와 평가 기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이사

회 중임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고려해 볼 만하다.            

본 연구의 기여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 비영리법인의 지배구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시발

점이다. 현재 국내 비영리법인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정교한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

료의 구축 그 자체만으로도 큰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두 번째로, 기부관련 연구자

들과 기부에 관심이 있는 일반 국민들에게 의미 있는 내용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연구

자들과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관련 연구자들과 언론의 인용지수

를 높일 수 있는 가치 있는 자료로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세 번째로, 국내 비영리법인

의 지배구조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이 가능하다. 영리법인, 특히 상장기업의 경우 지배구조 모범

규준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지만 일종의 최적관례(best 

practice)로 기업들이 지배구조를 설계하는 데에 주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이번 연구를 시발점으로 

하여 장기적으로 비영리법인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비영리법인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근거 자료로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

배구조는 조직 의사결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문제점들에 대하여 정부가 정책

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본 연구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이사회를 분석

함에 있어 재단법인만을 고려하였다. 사단법인의 경우 최고 의결기구가 총회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총회를 통한 의사결정이 어렵다 보니 운영위원회나 이사회 등 다양

한 명칭하의 조직에서 의사결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집행책임자(미국의 경우 CEO)의 개념이 복잡하다. 집행책임자와 이사회의 이원화 구조

도 있고, 이사회 내에 상임이사처럼 집행책임자와 이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

사장이 실질적인 집행책임자처럼 상근하는 조직도 존재한다. 각각의 경우에 따른 심도 깊은 연구가 

차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만을 분석하는 경우에도 다수의 출연자가 기금을 출

연하여 설립한 재단(Public Charity)과 소수의 출연자가 출연한 재단(Private Foundation)을 구분

하여 분석할 필요성이 존재하는데 이번 연구의 분석 범위에 포괄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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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가. 자료구축

공익법인분석을 위한 자료구축단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로 2015년도 국세청 공시자료 명단을 

사용하였다. 학교법인 및 의료법인을 제외하였는데 학교법인과 의료법인의 경우, 법인의 성격과 운

영에 차이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공공기관도 제외하였다. 결론적으로 공시양식을 바탕으로 설립

근거법 중 사회복지 사업법(07), 문화예술진흥법(09), 기타법률(99 : 주로 민법에 기반을 둔) 항목에 

체크한 단체만 명단에 포함하였다. 사회복지법인 중 어린이집(시설운영법인)도 제외하였다. 

2단계로는 모금액, 자산액, 고유목적사업비 순으로 각각 2,000개를 합병한 후, 중복 법인을 제외

한 총 3,476개의 법인을 취합하였다. 3,476개의 법인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다시 재분류하여 총 

1,259개 법인 명단을 최종적으로 작성하였다. 이 단계에서 제외된 법인들은 사회복지법인 중 시설

운영법인, 정부주도하에 설립 및 운영되는 단체, 기타 교회, 직업전문학교 등이다.   

3단계로는 위 1,259개 법인에 대하여 한국리서치에 지배구조 및 각종 변수에 대한 서베이(설문조

사 문항은 첨부 참조)를 의뢰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319개 법인에 대한 자료가 취합되었다. 그 

중에서도 설립주체가 정부인 법인이 7개가 포함되어 7개를 제외한 312개 비영리 공익법인이 본 연

구의 최종 표본이다. 설문조사 항목 이외에 기타 추가적으로 필요한 비영리 공익법인 자료는 가이

드 스타로부터 확보9)하였다. 

나. 자료 기초통계

표1: 설립주체에 따른 비영리 공익법인 분류

설립주체 관측치 비율(%)

기업을 제외한 민간 224 71.79 

기업 37 11.86

기업 오너 30 9.62 

기타 21 6.73  

합계 312 100

9) 이하 분석에 있어 별다른 언급이 없는 경우 한국리서치 서베이 자료이고, 가이드스타로부터 확보한 자료는 가이드 스타 자료라는 

것을 따로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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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의 전반적인 구성을 살펴보자. 비영리 공익법인을 설립주체에 따라 분류해보면 민간(기업을 

제외한 그 외 민간인 경우)이 224개로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기업오너 제외)이 37개로 

12%, 기업오너가 30개로 10%, 기타(정부 민간 공동설립 등)가 21개로 7% 순이다.  

표2: 단체유형에 따른 비영리 공익법인 분류

단체유형 관측치 비율(%)

사단법인 112 36.96

재단법인 159 52.48

인가단체 5 1.65 

기타 27 8.91 

합계 303 100

단체유형(가이드스타 제공자료)에 따라 분류해보면, 재단법인이 159개로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있고, 사단법인이 112개, 기타 27개, 인가단체 5개이다. LEADING WITH INTENT(2017)10)에 따르

면 미국의 경우 자선단체(Charity)가 64%, 연합회(Association)가 8%, 재단(Foundation)이 9%, 기

타가 19%이다.    

표3: 사업지역에 따른 비영리 공익법인 분류

사업지역 관측치 비율(%)

국내 221 73.91 

국내/해외 67 22.41   

해외 11 3.68  

합계 299 100

사업지역으로 분류(가이드 스타 제공자료)한 경우, 국내에서만 사업을 하는 경우가 221개로 전체

의 74%를 차지했고, 국내/해외에서 동시에 사업을 하는 경우가 67개(22%), 해외에서만 사업을 하

는 경우가 11개(4%)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지역(Local)에서만 하는 경우가 39%, 주(State)에서 

하는 경우가 36%, 국가 단위로 하는 경우가 14%, 해외에서 하는 경우가 7% 등으로 나타난다.     

10) 미국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문조사인데 본 연구에서 미국과의 비교는 다 이 보고서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이하부터는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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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비영리 공익법인 설립년도 및 규모

관측치 평균 중간값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설립년도 303 2000년 2005년 2015년 1948년 12.75년

총자산가액

(고유목적 사업과

수익사업 합계)

303 1,546,489만원 220,582만원
127,741 

만원
61,700,000만원 6,021,003만원

총수입

(공익사업 수입과

수익사업 수입 

합계)

303 515,475만원 76,281만원 877만원
 57,900,000

만원

 3,600,197

만원

기부금 244 408,621만원 36,879만원 48만원 52,300,000만원  3,580,813만원

고유목적 사업

지출액

(매출액 개념)

296 486,738만원 60,795만원 6.94만원 67,600,000만원 4,166,651만원

총 상근직원 수 312  14.94명 4명 0명 730명  54.07명

직원 연봉 (세전) 312  2300.34만원 2,500만원 0만원 10,000만원  1610.68만원

설립년도(가이드스타 제공자료)는 가장 오래된 곳은 1948년도, 가장 최근은 2015년도이고 평균

은 2000년도, 중간값11)은 2005년도이다. 총자산가액(고유목적 사업과 수익사업 합계, 가이드스타 

제공자료)은 평균적으로 1,546,489만원, 중간값은 220,582만원이다. 총수입(공익사업 수입과 수익

사업 수입 합계)은 평균 515,475만원, 중간값 76,281만원12)이다. 기부금은 평균적으로 408,621만

원, 중간값은 36,879만원이다. 고유목적 사업 지출액은 평균적으로 486,738만원, 중간값은 60,795

만원이다. 총 상근 직원수는 중간값이 4명으로 나타난다. 그 중 정규직이 4명, 비정규직이 0명이다. 

이는 가이드스타 제공 자료의 3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근

속연수 중간값은 4년이다. 비영리 공익법인 직원의 연봉(세전)은 중간값이 약 2,500만원으로 나타

났다.    

11) 중간값(Median)을 사용하는 경우는 분포의 특성상 평균값이 집단을 잘 대표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12) �미국과의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Annual operating budget이 중간값이 10억이 넘는다. 국내의 경우는 7억 6천만원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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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증분석

가. 통계분석

분석에 있어 본 연구는 비영리 공익법인의 지배구조(Governance)에 초점을 맞춘다. 우선 윤리 

문제를 살펴보자. 

윤리

표5: 명문화된 윤리규정 존재 유무

명문화된 윤리규정  존재 유무 관측치 비율(%)

있다 206 66.03

없다 106 33.97

합계 312 100 

표6: 윤리규정 관리

윤리규정 관리       관측치 비율(%)

윤리규정 내부관리 153 74.27 

윤리규정 외부공지 53 25.73  

합계 206 100

표7: 윤리규정 적용

윤리규정 적용       관측치 비율(%)

윤리규정에 직원서명 받음 47 22.82

윤리규정에 직원서명 받지 않음 159 77.18

합계 206 100

전체 표본 중 66%에 달하는 206개 비영리 공익법인이 명문화된 윤리규정이 존재한다고 대답하

였다. 미국의 경우 59%가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이해상충과 관련된 규정을 가지

고 있는 경우가 94%에 달한다. 

윤리규정을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외부에 공지하지 않는 경우가 전체의 74%, 윤리규정에 대해 직

원들의 서명을 별도로 받는 경우가 전체의 23%로 분석되었다. 전반적으로 윤리규정이 명목상 존재

하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이해상충규정에 대해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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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85%에 이른다.   

표8: 윤리규정 준수여부 모니터링

윤리규정 준수여부       관측치 비율(%)

윤리규정 준수여부 모니터링을 한다. 121 38.78   

하지 않는다. 191 61.22

합계 312 100

표9: 윤리규정 위반 시 처벌여부

윤리규정 위반 시      관측치 비율(%)

처벌한다. 150 48.08

처벌하지 않는다. 162 51.92

합계 312 100

윤리규정 준수여부를 체크하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비영리공익법인 중 39%만이 하고 있다

고 대답하였다. 전체의 66%가 명문화된 윤리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한 것에 근거해 보면 윤리규

정은 존재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윤리규정 위

반 시 처벌규정은 48% 정도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윤리규정을 가지고 있는 66%

에 미치지는 못한다.  

정보공개

표10: 연간보고서 발간여부

연간보고서 관측치 비율(%)

발간하지 않음 127 40.71

발간하여 온라인 상에서만  배포 47 15.06

발간하여 오프라인 상에서만 배포 50 16.03  

발간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배포 88  28.21  

합계 312 100

표11: 온라인 뉴스레터 발간여부

온라인 뉴스레터 관측치 비율(%)

발간함 109 34.94

발간하지 않음 203 65.06

합계 312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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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 오프라인 뉴스레터 발간여부

오프라인 뉴스레터 관측치 비율(%)

발간함 92 29.49

발간하지 않음 220 70.51

합계 312 100

표13: 홈페이지 존재 유무

홈페이지 존재 유무 관측치 비율(%)

있음 130 42.90

없음 173 57.10

합계 303 100

정보공개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연간보고서 발간 여부를 분석해 보면 전체의 41%에 이르는 127

개 기관이 발간하지 않고 있었다. 가장 우수한 경우라 할 수 있는 발간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

두 배포하는 경우는 88개 기관(28%)으로 나타났다. 그 외, 온라인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는 경우

는 109개 기관(35%), 오프라인 뉴스레터를 발간하는 경우는 92개 기관(30%)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정보공개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홈페이지의 유무여부(가이드스타 제공자료)는 

130개 기관이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으나, 173개 법인(57%)이 홈페이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4: 각종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정도

정보
공식적으로 

외부공개

정보공개 

요청 시 제공
비공개

해당정보

없음

재무정보(재정보고) 264 (85%) 31 (10%) 13 (4%) 4 (1%)

사업진행 중 경과에 관한 정보 96 (31%) 132 (42%) 50 (16%) 34(11%)

사업 완료 성과측정에 관한 정보 96 (31%) 127 (41%) 44 (14%) 45(14%)

이사회명단 191 (61%) 91 (29%) 20 (6%) 10 (3%)

외부감사보고서 148 (47%) 83 (27%) 19 (6%) 62 (20%)

이사회 회의록 63 (20%) 150 (48%) 81 (26%) 18 (6%)

주요의사결정위원회 명단 65 (21%) 119 (38%) 63 (20%) 65 (21%)

주요위원회 회의록 37 (12%) 129 (41%) 79 (25%) 67 (21%)

내부감사보고서 93 (30%) 124 (40%) 58 (18%) 37 (12%)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보고서 183 (59%) 70 (22%) 17 (5%) 42 (13%)

정보공개의 항목과 강도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정보공개의 강도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하였

는데, “공식적으로 외부공개”, “정보공개 요청 시 제공”, “비공개”, “해당정보 없음”이다. 재무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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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으로 외부공개를 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사회 명단과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내역

에 대한 감사보고서도 공식적으로 외부공개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사회 회의록, 주요 의

사결정위원회 명단, 주요 위원회 회의록, 내부감사보고서의 경우 정보공개 요청 시 제공한다는 응

답이 가장 많았다.  이것도 역시 미국과의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외부감사를 받는 곳이 83%이다. 

국내의 경우를 설문조사를 통해 추측해보면 80%가 외부감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정보 없

음이 20%이기 때문이다. Form 990(미국 Internal Revenue Service에 재무 상태를 신고하는 양식)

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경우가 38%, 재무제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경우가 29%이다. 국내의 경

우 재무정보를 공식적으로 외부 공개13)하는 비율이 85%에 이르나 이것이 정확히 의미하는 바가 무

엇인지 애매하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어렵다.     

이사회

이사회 분야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비영리 공익법인 이해관계자들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주는 통로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먼저 살펴보자. 

표15: 이해관계자들의 정책결정 영향통로 유무

이사회 기부자 회원 수혜자 자원봉사자 실무자

있다 99% 21% 39% 22% 15% 40%

없다 1% 79% 61% 78% 85% 60%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기본적으로 이사회는 정책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로를 보유하고 있다. 실무자들도 약 40% 

정도는 통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부자, 회원 등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통로조차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영리법인의 주주들과 비영리법인의 기

부자, 회원 등이 유사한 지위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 영향력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13) 관련법에 따르면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해당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

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

서(☞규칙 제18조의2 제5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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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6: 업무별 각 단위의 결정권한 구성

이사장 이사회 사무국 실무단위

전략수립과 관련 실무 22.37%  33.38%  27.23% 17.02%

인사관리(채용과 승진) 30.72%  24.99%  31.74%  12.55%

예/결산 수립 및 집행 17.53%  35.27%   27.01% 10.79%  

연례적 일상 업무 15.35%    20.21%  36.04%  37.82% 

기본적으로 비영리 공익법인에서 이사회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자. “전략수립과 관련 실무”에

서 이사회의 결정권한은 약 33%, 인사관리(채용 및 승진)에서 결정권한은 약 25%, 예결산 수립 및 

집행에 관련해서는 35%, 연례적 일상 업무에서 권한은 약 20%로 나타나고 있다.  

표17: 이사회 규모

관측치 평균 중간값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이사회 규모(등기이사, 

비등기이사 인원 합계)
312 11.63 10 2 110 9.40

이사회 규모(사단법인) 112 14.80 11.5 2 110 13.43

이사회 규모(재단법인) 159 9.07 8 2 25 4.08

이사회의 전체 규모를 살펴보면, 중간값 10명으로 나타난다. 가이드스타 제공 자료는 중간값 9명

으로 나타나고 있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최대값이 110명에 이르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

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이사회 정의의 차이인 것으로 보인다. 사단법인의 경우, 고전적인 이사

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총회의 개념에 가깝다. 우리 표본 중 112개가 사단법인인데 이사회 규모는 

중간값 12명, 평균 15명이나 최대 110명 등 대규모 이사회를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 사단법인의 경우

이다. 재단법인의 경우, 이사회 규모는 중간값 8명, 평균 9명이고 최대값이 25명이다. 이러한 이유

로 이후 이사회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재단법인의 자료만을 이용하였다. 미국의 경우 이사회 규모는 

1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시간 추세는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1994년에는 평균 19

명이었고 2007년에는 평균 16명이었다. 

표18: 설립주체별 이사회 규모 비교: 재단법인

관측치 민간 기업 오너 기타

공익사업지출 339,216만원 423,877만원 440,349만원 70,187만원 145,478만원

이사회 규모 9.1명 10.3명 6.9명 7.3명 9.7명

관측치 159 87 31 2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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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주체별로 이사회 규모를 비교해 보면, 민간이 설립한 공익법인의 경우 10.3명으로 가장 크

다. 반면, 기업이 설립한 공익법인의 경우 6.9명으로 가장 작다.  

표19: 이사회 성별구성 

관측치 평균 중간값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이사회 남성 규모 159 7.78 (86%) 7 0 22 3.89

이사회 여성 규모 159 1.29 (14%) 1 0 15 1.89

표20: 이사회 연령별 구성

관측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사회 연령별 구성 159
0.006명

(0.03%)

0.08명

(0.9%)

0.65명

(8.4%)

3.16명

(35.3%)

5.17명

(55.4%)

표21: 이사회 직업별 구성

관측치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전/현직 기업인 159 3.32 (38.1%) 0 22 3.60

전/현직 교수 159 2.25 (25.6%) 0 13 2.58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 159 1.14 (12.3%) 0 13 1.95

종교인 159 0.35 (3.2%) 0 12 1.39

시민단체 종사자 159 0.74 (7%) 0 13 1.93

기타 159 1.27 (13.7%) 0 15 2.79

이사회의 성별구성을 살펴보자. 남성이 중간값 7명, 평균 8명, 여성이 중간값 1명, 평균 1.3명 정

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여성비율은 14%이다. 이는 미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여성

비율은 무려 48%에 이른다. 이사회의 연령 구성을 보면 50대가 평균 3명, 60대가 평균 5명으로 

50~60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50대~60대의 비중이 90.7%에 이른다.14) 반면 미국의 경우, 

57% 정도이다. 이사회의 직업구성을 보면 전/현직 기업인이 3.3명(38.1%)으로 가장 많고, 전/현

직 교수가 2.3명(25.6%),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이 1.1명(12.3%), 시민단체 종사자가 0.7명

(7%) 등이다.15)      

14) 더 나은 미래 분석결과(조선일보 2016.8.16.일자 기사), 

http://futurechosun.com/archives/15518, 는 우리와 분석과 유사하다. 60대가 37.64%, 50대가 32.39%, 70대가 18.93%, 40대가 7.33% 

순이었다. 30대는 0.33%에 그쳤다. 여성의 비율은 11.5%로 본 연구의 14%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15) 우리의 분석결과는 “[더 나은 미래] 한국을 이끄는 공익법인 이사진 1000명...학계, 경영계 가장 많다.”(조선일보 2016.7.19.일자 기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7/18/2016071801969.html,의 분석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그들은 6월 한달 모금액 

기준 상위 100대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분석했는데 학계가 28.77%, 경제/경영계가 21.17%, 종교계가 11.76%, 법조계가 7.53%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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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2: 설립주체별 이사회 성별구성: 재단법인

관측치 민간 기업 오너 기타

이사회 여성 비율 14.5% 15.6% 14.1% 11.2% 14.5%

관측치 159 87 31 27 14

표23: 설립주체별 이사회 60대 비율: 재단법인

관측치 민간 기업 오너 기타

이사회 여성 비율 55.4% 58.1% 50.6% 53.4% 52.3%

관측치 159 87 31 27 14

이사회 여성비율을 설립주체별로 비교해보면 민간일 경우가 15.6%로 가장 높다. 기업오너가 설

립주체일 경우 11.2%로 가장 작다. 이사회 60대 비율을 설립주체별로 비교해보면 민간인 경우가 

58.1%로 가장 높고, 기업이 설립주체일 경우 50.6%로 가장 낮다. 

표24: 신규 이사 선임 방법

관측치 비율(%)

이사회 추천 107 67

이사장 추천 35 22

외부 관련 전문가 공모 6 4

기타 11 7

합계 159 100

표25: 이사 임기

관측치 비율(%)

없다 7 4

단임 임기 7 4

중임 임기 144 91

연임 임기 1 1

합계 15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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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6: 이사장 및 이사회 평균 재임기간

관측치 평균 중간값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이사장 평균 재임기간

(전체표본)
312 6.27년 4년 2년 39년 5.33년

이사 평균 재임기간

(재단법인)
159 2.87년 3년 1년 4년 0.46년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신규이사 선임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사회 추천으로 약 

67%, 이사장 추천이 22%, 외부관련 전문가 공모가 4%, 기타가 7%이다. 이사회 임기는 중임임기가 

91%로 압도적이며, 없는 경우가 4%, 단임 임기가 4%, 연임임기가 1%16)이다. 단순비교는 불가능 하

지만 미국의 경우 2번 연임이 최대인 곳이 41%이고, 연임의 제한이 없는 곳이 28%이다. 임기의 제

한을 두는 것이 규범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추세인데 1994년에는 63%, 2007년에는 68%, 그리고 

2017년에는 72%이다. 그리고 임기는 3년인 곳이 61%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사회 이사장의 임기(전체 표본, 모든 비영리법인 포함) 중간값은 4년, 평균 임기는 약 6.3년이

다. 최대값은 39년이다. 재단법인의 경우 중간값 4년, 평균 임기는 약 7년이다. 이사회 이사의 임기

(재단법인만 포함)는 중간값 3년, 평균 2.9년으로 나타난다.      

표27: 이사회 횟수 및 이사회 참석률

관측치 평균 중간값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이사회 횟수 159 3.49회 3회 1회 12회 1.94회

이사회 참석률 159 80.72% 80% 0% 100% 14.53%

표28: 이사회 준비 및 진행 

이사회 준비 및 진행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사무국에서 회의를 위해 이사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252

(81%)

56

(18%)

3

(1%)

1

(0.3%)

이사진은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잘 

준비하였다

158

(51%)

132

(42%)

21

(7%)

1

(0.3%)

회의의 결과가 실무에 반영되었다
176

(56%)

129

(41%)

6

(2%)

1

(0.3%)

회의 중 안건에 대해 논의할 시간은 충분하였다
153

(49%)

140

(45%)

18

(6%)

1

(0.3%)

회의는 전략과 정책에 초점을 잘 맞추고 있었다
132

(42%)

155

(50%)

22

(7%)

3

(1%)

16) 연임'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직위를 갖는 자리에 거듭해서 그 자리에 임명되는 것'을 말하고, '중임'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직위를 갖는 자리에 거듭 임명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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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회수를 살펴보자. 2016년 이사회 회의 횟수는 평균 3.5회이다. 분기에 1회도 열리지 않은 

것이다. 이사회에 이사들의 평균 참석률은 81%이다. 미국의 경우 평균 7.32회 열리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사회 준비 및 진행17)과 관련해서는 사무국에서 이사회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사진의 이사회 준비여부, 회의 결과의 실무반영여부, 충분한 논의 안건 및 전략과 

정책에 초점을 맞춘 회의 진행여부 등에서도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9: 이사회를 위한 별도의 교육 진행 여부

관측치 비율(%)

없다 128 80

1회 25 16

2회 5 3

3회 이상 1 1

합계 159 100

표30: 이사회를 위한 연례 워크숍 유무

관측치 비율(%)

있다 22 14

없다 137 86

합계 159 100

표31: 이사회 사례비 지급 유무

관측치 비율(%)

있다 65 41

없다 94 59

합계 159 100

표32: 1회 평균 사례비 
관측치 평균 중간값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사례비 159 38.88만원 20만원 1만원 300만원 54.15만원

17) 이는 재단법인만이 아닌 전체 표본을 사용하여 분석해보았다. 사단법인의 경우 총회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총회의 준비 및 진행을 

분석해보는 것도 유의미하다고 판단했다.

기빙1 국문2017 (1,2부).indd   73 2017. 11. 2.   오후 4:39



Giving Korea 201774

이사진에 대한 교육정도를 살펴보면, 이사회를 위해 별도의 교육을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경우가 

81%, 1회 진행 16%, 2회 진행 3%, 3회 이상 진행은 1%에 그쳤다. 이사회를 위해 연례 워크숍을 개

최한 경우는 14%로, 개최하지 않은 경우가 86%에 이르렀다. 이사회에 사례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41%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59%보다 적게 나타났다. 지급하는 경우 1회 중간값은 20만원이다. 미

국의 경우 이사회 교육을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가 37%로 나타났다. 이사회에 급여를 지

급하는 경우 1%, 사례비를 지급하는 경우 1%, 교통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19%이다.    

표33: 이사회 논의안건 채택 비율 

관측치 비율

연 예/결산 159 97%

연 사업계획과 결과 159 97%

조직의 미션과 비전 159 55%

정관과 규정 159 78%

전략계획 159 71%

사무국 성과평가 159 23%

외부감사 선정과 감사결과 논의 159 63%

이사회 운영평가 159 33%

표34: 이사회 안건 논의 과정

서면보고 후

일괄승인

이사회 내 별도 논의 없이 

전체보고 후 승인

이사회 내 별도 

논의 후 승인

연 예/결산 77 (25%) 33 (11%) 196 (64%)

연 사업계획과 결과 73 (24%) 40 (13%) 192 (63%)

조직의 미션과 비전 54 (26%) 34 (17%) 117 (57%)

정관과 규정 52 (21%) 20 (8%) 177 (71%)

전략계획 51 (22%) 40 (17%) 144 (61%)

사무국 성과평가 22 (25%) 10 (12%) 55 (63%)

외부감사 선정과 감사결과 논의 48 (23%) 33 (16%) 129 (61%)

이사회 운영평가 32 (30%) 15 (14%) 61 (56%)

이사회의 논의안건을 살펴보면, 연 예/결산, 연 사업계획과 결과의 경우 97%가 논의안건이었다. 

거의 모든 이사회에서 연 예/결산은 다룬다고 볼 수 있다. 정관규정 78%, 전략계획 71% 순으로 이

사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회 운영에 대한 평가는 33%, 사무국 성과평가는 23%로 논의

가 많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안건 논의과정을 보면 거의 모든 의제에 대하여 이사

회 내 별도 논의 후 승인한다는 대답이 다수이다. 그러나 사무국 성과평가라던가 이사회 운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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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설문조사에 대답을 한 숫자가 현저하게 낮다. 이는 이사회의 안건이 아니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이사회가 최근 3년 안에 이사회 운영평가를 수행한 경우가 45%, 이사회가 매년 

CEO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경우가 60%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35: 이사회 의사결정 방법

관측치 비율(%)

다수결 87 55

만장일치 59 37

이사장의 최종결정 13 8

합계 159 100

표36: 사무국의 이사회 내 의결권 보유 여부

관측치 비율(%)

예 47 30

아니오 112 70

합계 159 100

표37: 이사회 세부위원회 존재 유무

관측치 비율(%)

예 25 16

아니오 134 84

합계 159 100

표38: 이사회 세부위원회 현황.

관측치 비율(%)

운영위원회 19 45.2

재정/회계감사 위원회 9 21.4

모금/자원개발 위원회 3 7.1

기타 11 26.2

합계 42 100%

기빙1 국문2017 (1,2부).indd   75 2017. 11. 2.   오후 4:39



Giving Korea 201776

표39: 이사회 이사진의 강점

관측치 비율(%)

지역사회 네트워크 42 26

단체가 원하는 전문지식 보유 60 38

자원동원능력(모금능력) 12 8

현 이사진과의 관계 42 26

기타 3 2

합계 159 100

이사회의 의사결정 방식으로는 55%가 이사회 다수결 방식을 사용하였다. 37%는 만장일치 방식, 

나머지 8%는 이사장의 최종결정 방식을 사용하였다. 사무국 최고의사결정자(사무총장, 사무국장 

등)가 이사회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30%, 아닌 경우가 70%에 이르렀다. 미국의 경우 CEO

가 의결권이 없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경우가 38%, 의결권이 있는 경우가 13%이다. 

이사회 산하에 세부 위원회가 있는 경우는 16%, 없는 경우가 84%이다. 세부위원회가 있는 경우, 

참여하는 세부위원회(복수응답가능)는 운영위원회가 19(45.2%), 재정/회계감사위원회가 9(21.4%), 

모금/자원개발 위원회가 3(7.1%), 기타가 11(26.2%)이다. 미국의 경우, 운영위원회가 76%, 재정/회

계감사 위원회가 76%, 지배구조, 인사추천위원회가 70%, 모금/자원개발 위원회가 53% 순이다. 

이사회 이사진의 가장 큰 장점으로 선택된 것은 “단체가 원하는 전문지식(인사관리, 마케팅 등) 

보유”로 38%였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현 이사진과의 관계”가 26%로 뒤를 이었다. “자원동원 

능력(모금 능력)”은 8%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정확히 비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의 경우, 이

사진을 뽑을 때에 무엇을 중요하게 보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 조직의 미션에 대한 열정

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지역사회 네트워크, 전문지식, 자금동원 능력 순이다. 큰 차이를 보이

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사업 환경 및 전망

이 부분은 비영리 공익법인 내부 지배구조는 아니지만 비영리 공익법인을 둘러싼 외부적 환경에 

대한 분석이라 보고서에 추가한다. 우선 비영리공익법인들이 다루고 있는 이슈에 대한 사회적 필요

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다. 자신의 단체가 다루고 있는 이슈의 중요성이 높아

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 낮아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4%, 동일하다고 인식하는 비

율이 20%이다. 즉, 공익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비영리

공익법인들이 인식하고 있다. 서비스하는 대상의 수가 늘어난 경우가 58%, 줄어든 경우가 12%,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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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경우가 30%이다. 사회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각자의 활동영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비영리 기관 및 공익법인을 분석(복수응답가능)해보면 한

국장학재단이 25회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그 뒤로는 월드비전 23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23

회, 굿네이버스 16회, 아름다운재단 11회, 어린이재단 11회이다. 그 외에 10회 이상 언급된 비영리 

공익법인은 없고 매우 다양한 비영리 공익법인들이 언급되었다.  

비영리 공익법인 각자의 활동영역과 중첩되는 영리기관을 분석해보면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55

회, 현대 그룹 계열사가 35회에 언급되었다. 이외 LG가 19회, SK가 17회  등이다. 이외에는 모두 10

회 미만으로 언급되었다.     

나. 회귀분석  

본 장에서는 본 보고서에서 관심을 가지는 주요 지배구조 변수에 대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을 하는 목적은 각각의 항목들이 비영리 공익법인의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 다른 행태를 

보이는 가를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함이다. 

표40: 비영리조직 성과(총수입)에 대한 회귀분석: 최소자승 모형

(1) (2)

설립주체

민간   -.27* (.16)   -.21 (.23)

기업  .16 (.23) .31 (.28)

오너  -.09 (.27) -.23 (.31)

이사회

이사회 규모 -.001  (.02)

여성 비율 -.28 (.38)

60대 비율 -.08  (.26)

공익법인 특성

설립년도 -.005 (.004) -.004 (.006)

고유목적 사업 지출액(매출액 개념)   .79*** (.05)   .76*** (.06)

상수항    22.45*** (7.96)  20.11* (11.66)

관측치 296 153

R2  0.7705 0.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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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비영리 공익법인의 재무적 성과가 지배구조에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하였다. 재무적 성과 지

표로는 총수입을 사용하였다. 회귀분석 (1)과 (2)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고유목적 사업지출

액과 총수입과의 양의 상관관계이다. 회귀분석 (1)에서는 민간이 설립한 비영리 공익법인 경우 기타

에 비해 총수입이 작게 나타났다. 이사회의 규모, 이사회의 여성 비율(다양성), 이사회의 연령 비율 

등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41: 비영리조직 성과(기부금)에 대한 회귀분석: 최소자승 모형

(1) (2)

설립주체

민간 .095 (.55) -.02 (.75)

기업 .851 (.65) .57 (.88)

오너 -.78 (.69) -1.29 (.85)

이사회

이사회 규모 .01 (.04)

여성 비율 .20 (.74)

60대 비율 .19 (.54)

공익법인 특성

설립년도 .008 (.01) -.004  (.01)

고유목적 사업 지출액(매출액 개념)   .58*** (.09)   .63*** (.12)

상수항 -13.19  (20.80) 11.35 (29.45)

관측치 244 111

R2  0.2904 0.3995

역시 비영리 공익법인의 재무적 성과가 지배구조에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하였는데 재무적 성과 

지표로는 기부금 액수를 사용하였다. 회귀분석 (1)과 (2)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고유목적 

사업지출액과 기부금과의 양의 상관관계이다. 그 외에 회귀분석 (1)과 (2)에서 기부금 액수와 유의

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42: 기타 이사회의 특성과 비영리조직 성과에 대한 회귀분석: 최소자승 모형

총수입 기부금

이사회

평균 이사회 회수 .01 (.03) .06 (.08)

평균 이사회 참석률 -.003 (.004) .02 (.02)

이사회 교육 회수 .24 (.17) .32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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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연례 워크샵 유무 .18 (.21) .16 (.42)

관측치 153 111

Pseudo R2  0.7594 0.4393

위 회귀분석은 기타 이사회의 특성이 비영리 법인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나타낸

다. 지금까지의 회귀분석에 포함되었던 설명변수들은 그대로 존재하고, 위 표에 나타나 있는 평균 

이사회 회수, 평균 이사회 참석률, 이사회 교육 회수, 이사회 연례 워크샵 유무 등을 신규 설명변수

로 추가한 것이다.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평균 이사회 회수, 평균 이사회 참석률, 이

사회 교육 회수, 이사회 연례 워크샵 유무 등의 신규변수들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아무런 상관관

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18)19)       

표43: 윤리규정 존재여부에 대한 회귀분석: 로짓(logit) 모형

(1) (2)

설립주체

민간 -.08*  (.65) -1.31* (.80)   

기업 -1.07  (.72) -1.32 (.83)

오너  -1.27*  (.75)   -1.36 (.86)

이사회

이사회 규모 -.01 (.05)

여성 비율 .19 (.99)     

60대 비율  .27 (.56)

공익법인 특성

설립년도 .002 (.01) .02 (.01)  

고유목적 사업 지출액(매출액 개념) .10 (.07) .11 (.19)

상수항 -3.06 (20.56) -39.34 (26.48)

관측치  296  153

Pseudo R2   0.0161  0.0389

18) 본 연구에서 표로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회귀분석을 통해 윤리규정 존재 여부, 연간보고서 발간회수, 홈페이지 존재 여부 등 비영리 

공익법인의 투명성이 재무적 성과와 연관관계를 가지는 가를 분석했다. 홈페이지가 존재하는 경우 재무적 성과 중 총수입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기부금에는 아무것도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상당한 내생성이 의심될 수 있다. 기업의 투명성이 성

과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으나, 수입이 좋고 규모가 큰 비영리법인이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 인과관계에 대한 좀 더 명

확한 분석이 요구된다.

19) 또한 본 연구에서 표로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회귀분석을 통해 이사회에서 조직의 비전과 미션을 안건으로 다루느냐 여부와 정관과 

규정을 안건으로 다루느냐 여부가 재무적 성과와 상관관계가 있는 지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재무적 성과를 총수입으로 보았을 경

우, 이사회에서 조직의 비전과 미션을 안건으로 다루는 경우 성과가 좋아지는 경향이 약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조직의 비전과 미션, 정

관과 규정을 이사회에서 실질적으로 별도 논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는 성과와 아무런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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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회귀분석은 비영리 공익법인의 윤리규정 존재여부에 무엇을 영향을 끼치는 가를 파악하기 위

함이다. 회귀분석 (1)과 (2)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민간이 설립한 비영리 공익법인의 경우 

기타 비영리공익법인(설립주체가 민간, 기업, 기업 오너가 아닌 기타)에 비해 윤리규정이 없을 가능

성이 좀 더 높다는 것이다. 회귀분석 (1)에서는 기업오너가 설립한 비영리 공익법인 경우 기타에 비

해 윤리규정이 없을 가능성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이사회의 규모, 이사회의 여성 비율(다양성), 이

사회의 연령 비율 등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공익법인 설립년도와 공익법인 규모(매출액)와 

윤리규정 존재 유무도 별다른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표44: 윤리규정 처벌여부 회귀분석: 로짓(logit) 모형 

(1) (2)

설립주체

민간 -.96* (.52) -1.26* (.66) 

기업  -1.21** (.60) -1.32* (.75)    

오너 -1.08* (.63)    -.98 (.74)    

이사회

이사회 규모 .03 (.04)

여성 비율 .09 (.94)  

60대 비율 -.36 (.54)

공익법인 특성

설립년도 -.008 (.009)  -.002 (.01)

총자산가액(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합계)

기부금

고유목적 사업 지출액(매출액 개념)  .20** (.08)   .26*** (.10)   

상수항 14.54 (18.59) 1.23 (25.87)

관측치  296 153

Pseudo R2  0.0305  0.0611

위 회귀분석은 비영리 공익법인의 윤리규정 위반 시 처벌여부에 무엇이 영향을 끼치는 가를 파악

하기 위함이다. 회귀분석 (1)과 (2)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민간이 설립한 비영리 공익법인

과 기업이 설립한 비영리 공익법인의 경우 기타 비영리공익법인(설립주체가 민간, 기업, 기업 오너

가 아닌 기타)에 비해 윤리규정 위반 시 처벌 가능성이 좀 더 낮다는 것이다. 회귀분석 (1)에서는 기

업오너가 설립한 비영리 공익법인 경우 기타에 비해 윤리규정 위반 시 처벌 가능성이 좀 더 낮게 나

타났다. 이사회의 규모, 이사회의 여성 비율(다양성), 이사회의 연령 비율 등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공익법인 규모(매출액)가 클수록 처벌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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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5: 연간보고서 발간 여부: 로짓(logit) 모형

(1) (2)

설립주체

민간  .26 (.49) .75 (.62)

기업 -.58 (.57) .19 (.71)

오너 -.31 (.61) .49 (.72)     

이사회

이사회 규모  .01 (.04)

여성 비율  1.34 (.93)

60대 비율 -.09 (.53)

공익법인 특성

설립년도  .02* (.009) .09 (.01)

고유목적 사업 지출액 .07 (.08) .04 (.098)

상수항  -31.98* (19.21) -38.92 (25.76)

관측치  296  153

Pseudo R2   0.0256  0.0402

위 회귀분석은 비영리 공익법인의 연간보고서 발간 여부에 무엇이 영향을 끼치는 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회귀분석 (1)과 (2)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없다. 회귀분석 (1)에서는 설립년도

가 최근 일수록 연간보고서 발간 가능성이 높다.  

표46: 기타 이사회의 특성이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로짓(logit) 모형

윤리규정 존재 유무
윤리규정 위반 시 

처벌유무

연간보고서 발간 

유무

이사회

평균 이사회 회수 -.05 (.10) -.02 (.10) .08 (.11)

평균 이사회 참석률 -.004 (.01) .02 (.01) .01 (.01)

이사회 교육 회수   .89** (.44)   1.49*** (.50)      .90** (.43)   

이사회 연례 워크샵 유무  1.14 (.73) .21 (.55)   1.87*** (.67)

관측치 153  153 153

Pseudo R2   0.0973 0.1464  0.1407

위 회귀분석은 기타 이사회의 특성이 기업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지금까

지의 회귀분석에 포함되었던 설명변수들은 그대로 존재하고, 위 표에 나타나 있는 평균 이사회 회

수, 평균 이사회 참석률, 이사회 교육 회수, 이사회 연례 워크샵 유무 등을 신규 설명변수로 추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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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사회 교육 회수가 윤리규정 존재, 윤리규정 위반 시 

처벌, 연간보고서 발간 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사회 교육 회수가 올라갈수

록 윤리 규정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윤리 규정 위반 시 처벌 가능성이 높으며, 연간 보고서를 발

간할 확률도 높아진다.20) 

4. 결론

본 연구는 비영리법인 지배구조에 대한 자료에 근거한 실증 연구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중 이사회 회수는 평균 3.5회로 분기에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다. 또

한, 이사회의 역할이 전략 및 예/결산 정도에만 존재하고 조직 미션에 대한 이해, 사무국에 대한 감

시 및 평가 등은 비중이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이사회 규모는 평균 9명이고, 고유목적사

업 지출액이 커질수록 커진다. 민간이 설립한 공익법인의 경우 평균 10.3명으로 가장 크고, 기업

이 설립한 공익법인의 경우 6.9명으로 가장 작았다. 세 번째, 이사회의 성별구성을 보면 여성비율

은 14%이다. 이는 미국의 여성비율 48%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사회의 연령 구성은 50대~60

대의 비중이 90.7%에 이르러서 미국의 57%와 역시 큰 차이를 보인다. 네 번째, 신규이사 선임 방법

은 이사회 추천 약 67%, 이사장 추천이 22%, 외부관련 전문가 공모가 4%, 기타가 7%이다. 이사회 

임기는 중임임기가 91%로 압도적이며, 없는 경우가 4%, 단임 임기가 4%, 연임임기가 1%이다. 다섯 

번째, 지배구조가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국내 비영리 공익법인에서 이사

회의 역할은 아직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비영리 법인의 투명성을 살펴보았다. 

이사회 교육 회수가 윤리규정 존재, 윤리규정 위반 시 처벌, 연간보고서 발간 등에 긍정적으로 영향

을 주고 있다. 이사회 교육 회수가 올라갈수록 비영리공익법인의 투명성은 향상된다.     

20) 본 연구에서 표로 보이지는 않았으나 홈페이지 존재유부에 무엇이 영향을 미치는 지도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홈페이지 존재유무

에 이사회 교육 회수 등이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고 다만 고유목적 사업지출액(즉, 법인의 규모)이 클수록 홈페이지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연간보고서 발간 유무와 결과가 조금 다르다. 규모가 크다고 연간보고서를 더 발행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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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이해상충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한국 NPO 사례를 중심으로

(On the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asset provider
 and asset deployer in NPOs: Korean NPO cases)

 

요약

본 논문은 한국 NPO들의 지배구조를 연구한다. 특히 지배구조의 핵심 이슈인 자산제공자와 자산

사용자 간의 이해 상충 문제가 NPO에서 첨예하게 나타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해당 문제가 NPO내

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조직의 문제로서 발현되고 처리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

구는 질적연구방법론에 근거한 사례 연구를 실시한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 NPO들은 자

산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하여 스스로 우려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갖추는데도 관심이 적은 편이다. 이사회의 경우 감시 기능보다는 조언 기

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위와 같은 현상은 한국의 문화적 특성의 영향도 많이 받는 것으로 판단된

다. 본 논문은 지배구조 문제로 인한 한국 NPO생태계에 시스템 리스크를 예방하고 기업의 전략적 

CSR에서 벗어나 제5의 권력기관으로서 주도적이고 풍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한다. 

특히 본 연구진은 NPO 스튜어드쉽 코드, NPO 투자풀, 선택과 집중, 기술 전략(NPOTech), 이사/

임원 기부 등을 제안한다. 

키워드: NPO, 지배구조, 자산제공자, 자산사용자, 이해상충, empire building, 이사회 

서론

본 논문은 한국 비영리기관(이하 NPO)의 지배구조와 주요 이슈를 연구한다. 연구의 핵심 질문은 

“NPO에서 자산제공자(Asset provider)와 자산사용자(asset deployer)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이는 넓게는 조직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문제이다. 

지배구조(governance)는 기업을 대상으로 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기업지배구조 

(Corporate Governance)란 회사를 감독하고 통제하는 규칙, 관행 및 프로세스 등의 시스템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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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영리단체인 기업의 지배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주, 경영진, 고객, 공급 업체, 금융 기

관, 정부 및 지역 사회와 같이 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것이다. 보

다 좁게는 기업지배구조란 지분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제공한 주주가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하

여 기업의 경영자 등 자산사용자들을 감시하는 장치를 의미한다(Shleifer & Vishny 1987). 주주와 

경영진이 분리된 현대의 기업들에게 기업지배구조가 특히 중요하다. 

NPO 지배구조도 비슷한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관의 자금을 제공하는 자산제공자(재단의 

출연자, 기부자 등)와 자산사용자(사무국, 활동가 등) 사이의 이해관계는 영리조직처럼 NPO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NPO에서 자산제공자와 자산사용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지배구조 장치를 집중 분석한다. 

한편 지배구조 이론은 사회의 다양한 조직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이론이므로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그리고 경영학에서 조직원리를 이해하는 주요한 이론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경영학 분야에

서 지배구조 이론은 영리기업의 조직원리를 이해하는 기본 뼈대로 자리잡았고, 그 논리가 매우 정

치한 형태로 발전되었다. 좁은 의미에서 자산사용자(경영진)의 사적 아젠다 추구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이 바로 기업지배구조이다. 기업지배구조를 구성하는 주요 장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우

선 기업지배구조에는 주주총회 (경영진 등 이사를 선임), 이사회 (기업의 주요한 경영사항을 승인

하고 감시), 감사와 준법감시인 (경영상 부적절한 절차나 행위를 방지) 등의 의무적 내부통제장치

가 있다.  또한 재무제표나 공시제도, 정관 (회사의 내부운영 규칙 등) 등의 정보공시의 의무가 있

다. 경영자 보상제도, 배당정책, 주식의 소유구조 등의 각종 계약형태 및 경영권시장 (market for 

control; M&A와 같이 비효율적인 경영이나 무능한 경영자를 규율) 등의 외부 규율기능을 통해 지

배구조가 통제된다. 그 밖에도 상품시장에서의 경쟁, 규제자(정부 등)에 의한 감독과 관련규제 등의 

기타 제도들이 존재한다. 

비영리조직에서 자산제공자와 자산사용자 간의 지배구조 문제는 기업에서의 지배구조에서 보다 

더욱 심각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자산 사용자가 제공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소유함에 따른 정보의 

비대칭성의 이슈가 있다. 추상적, 사회적 성과에 관한 불확실성과 해석상의 논란 가능성이 있고 때

문에 이로 인한 사전적 계약을 통한 규제, 그리고 사후적 검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비영

리 조직에서 자산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이해 불일치에 따른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이해관계의 문제 정의(justice)의 문제로 변형시키거나 자산사용자의 헌신적 역할과 관

심, 열정에 의존하고, 사회적 목표의 고결함 혹은 self-righteousness의 문제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

다. 구체적으로 자산제공자의 의중에 관계없이 자산사용자가 꿋꿋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되는 행동

을 자산사용자가 제공한 자산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장려될 가능성도 있다. 사실 이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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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용자의 의욕이 NPO를 발전시키고 NPO의 사회적 기능을 잘 하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해상

충에 관하여 좀 더 현명한 해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산제공자는 기부라는 행위에 즉 자산제공 그 자체에서만 가치를 두는 관행이 있을 수 

있고, 제공 이후 자산사용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고 맡기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기도 하

다. 뿐만 아니라 만약 자산제공에 대한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기업의 자산제공자에게는 주식을 

파는 간단한 방법이 있겠지만 비영리에서의 기부반환은 좀 더 난해하거나 복잡하고 금전·비금전적 

비용(Costlier transaction)이 많이 든다. 

더하여 비영리조직에서의 감시시스템은 기업지배구조에서의 감시시스템에 비해 더욱 어려운 논

제일 수 있다. NPO직원(자산사용자)의 성과보상체계에 대한 사회의 저항, 정부의 일반적인 규제나 

정부개입의 실효성 문제 혹은 정부의 개입이 제5의 권력기관인 NPO에 개입하는 것이 얼마까지 허

용될 것인가 하는 것 등도 비영리조직의 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해 해결해야할 난제이다. 이와 같이 

비영리조직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매우 현명한 해법이 요구된다. 따라서 영리기업에 대한 분

석에서 도출된 실증분석 결과들을 NPO에 단순 적용하는 것은 NPO의 특성을 도외시하는 오류를 

내포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NPO 등 사회조직 일반에 적용 가능한 지배구조 이론의 기본 논리를 사례 분석에 

적용하려 노력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NPO의 운영에 대한 학계의 기존 연구결과를 새로운 시각에서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NPO의 운영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NPO의 특성으로 인하여 영리기업에서 잘 알려진 지배구조 이슈들이 더욱 날카롭게 등장

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그리고 NPO들이 이러한 도전을 실제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메커니즘은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연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샘플을 분석하는 것보

다는 우리가 관심있는 핵심 변수들의 메커니즘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를 집중 분석하는 것

이 유리하다. 따라서 우리는 사례연구와 질적연구를 사용하여 분석을 하였는데 이러한 연구전략이 

우리의 연구주제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사례분석의 대상은 모금이라는 수단이 운영자금의 기반이 되는 NPO, 구체적으로 ‘재단법인’, ‘사

단법인, ‘사회복지법인’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본연구에서는 법인체계의 법률적 구분 보다는 

자산제공자와 자산사용자와의 관계를 보기위한 경제적인 구분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즉 재단법

인의 재산출연자, 사단법인 시민단체의 회원, 일반기부자 등은 모두 경제적인 개념의 자산제공자로 

통일되며 법률적 설립체계의 차이에 따른 기부에 대한 세제혜택 등의 차이 등은 본연구의 쟁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NPO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당사자들은 자산사용자로 구분하여 자산사용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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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제공자의 이해상충 문제에서 비롯되는 이슈를 관찰하고 NPO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정책

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전략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NPO를 지배구조를 분석한 기존 문헌이 없

다는 점도 주목했다.

본연구의 동기와 학문적/실무적 공헌은 다음과 같다. 첫째, NPO 지배구조 구축과 운영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많은 NPO들이 본인들의 특수성을 강조한 나머지 지배구조의 일반적이고 중요

한 원칙과 문제들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연구진은 상당수 NPO에서 자산제공자-사용

자 간의 이해상충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발견했

다. 이는 NPO의 재산사용자들이 자산제공자의 의도나 권리는 상대적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가

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사용자의 영역확대 혹은 관심사업(empire building)들이 지나치게 강조될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이러한 현상을 되려 자연스럽게 생각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본 연구

진이 수행한 인터뷰에서 NPO에서는 사무국의 관심과 열정이 가장 중요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선택

하고 내부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찾을 수 있었다.   

둘째, NPO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우리는 특히 지배구조에 초점을 맞춘다. 본 연구진의 

조사에 따르면 자산제공자의 의도와 자산사용자의 역량과 선호를 조화시킬 수 있는 공식적/ 비공식

적 메커니즘의 부재한 상황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메커니즘을 발굴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개발한다. 예를 들어 이사회와 사무국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친하거나 사이가 안 좋다’라는 흥미로

운 관행이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자산제공자-이사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논의조

차 없는 경우가 많았다. 자산제공자 간의 이해상충 가능성(예: major vs minor asset providers)에 

관한 논의도 부족하다. 

NPO의 지배구조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이사회에도 주목한다. 전통적으로 이사의 역할은 크게 

모니터링(monitoring)과 어드바이징(advising)으로 나뉜다. 모니터링과 관련 이사회의 중요한 책무 

중의 하나는 NPO의 자산이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특히 자산사용

자가 자산제공자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자산을 이용하여 관심사업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

이 중요하다. 이는 영리기업에서 이사의 수탁자 책임과 비슷하다. 어드바이징(advising)관련 이사

들이 기관의 가치창출을 위하여 자문적 역할(advising role)이나 생성적 역할(generative role)을 수

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기업과의 프로젝트형 컨설팅형 사업에 이사진이 투입될 때 일반 자

산제공자들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 연구진은 NPO에서 이사들이 어떻게 

다양한 역할을 조화시킬 수 있을지 논의할 것이다. 

셋째, NPO 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자산제공자와 자산사용자 간의 추

구하는 바와 행위가 잘 조화되지 않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NPO에 대한 일반 기부가 감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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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 대신 이해상충을 최소화하는 프로젝트형 아웃소싱 혹은 컨설팅 계약이 증가할 것이다. 프

로젝트형 계약의 특징은 기업이 NPO가 사업 영역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계약을 통해 강조하고 

각종 비용에 대한 유연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는 지배구조에서의 중요한 개념인 현금흐름가설1)  

(free cash flow hypothesis; Jensen 1988)에 정확히 부합하는 현상이다. NPO 생태계에서 일반기

부의 감소, 프로젝트형 기부의 증가는 실제로 발생하는 현상이다. 

일반기부감소 - 프로젝트형 기부의 증가로 인하여 NPO는 문제 탐색과 해결에 관한 역량과 잠재

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실제로 연구진은 사무실과 인건비를 기부하던 자산제공

자가 철수함에 따라 점진적 사업청산(sunset foundation)과 기업과의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방안 사

이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NPO를 목격했다. 

위와 같은 현상이 계속될 경우 NPO는 기업의 전략적 사회적 책임(strategic CSR)의 아웃소싱 기

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궁극적으로 한국 NPO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

능성도 내포한다. 그러나 NPO는 제 5의 권력기관으로서 사회에 공헌하고 기업을 리드해야 할 엄중

한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일반 자산제공자들이 기부한 자산을 플랫폼으로 프로젝트형 기부에 집중하는 경우는 이

는 일반 자산제공자들이 프로젝트형 기부를 진행하는 기업들을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것을 의미한

다. 이 역시 경계해야할 일이다. 

영리단체에 비하여 NPO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지배구조에 관한 전통적인 이론의 적용을 경계하

는 의견들에 대해서 본 연구진은 어느정도 동의하나 NPO에서 지배구조 문제가 특히 심각할 수 있

다고도 판단한다. 특히 최근 큰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 비영리 지배구조 실패 사례들은 본 연

구진의 관점을 뒷받침한다. 지난 2017년 8월 새희망씨앗이라는 사단법인 경영진의 약 120억원 횡

령사건 등NPO의 자산사용자들의 비리 및 예산 남용에 대한 문제는 큰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 위와 같은 행위는 꽤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NPO의 자산사용자들의 관심사업 확대 (empire 

building) 가능성은 영리단체보다 NPO에서 더욱 첨예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그 이유는 다음

과 같다. 

첫째, NPO에서 자산사용자들은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

이 높다. 자산사용자들이 자신들도 일종의 기부활동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 그리고 도덕적인 우

1) 부채를 활용하여 경영자가 고정적으로 현금을 상환하게 하여 회사내에 경영자가 자의적으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줄여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를 견제한다는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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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감 정의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는 일견 사실이기도 하지만 자산사용자들의 책

임을 감소시킬 이유는 될 수가 없고 특히 자산제공자들에 대한 의무를 경감시키지는 않는다. 

둘째, 자산제공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산제공 활동을 멈추면 되고 굳이 사용자들의 활동에 

간섭할 필요가 없다고 믿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할 가능성도 있다. 기업에서는 자산을 제공한 투자

자나 채권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나 NPO에서

는 상대적으로 이에 관한 수단이 미흡하다. 그러나 이미 제공된 자산에 대한 수탁자의 책임은 NPO

라고 해서 영리단체보다 적을 수는 없다. 

셋째, NPO의 성과는 추상적이다. 기업의 경우 수익률 또는 회사가치와 같이 성과의 정의가 명확

하고 측정에 대한 다양한 검증된 전략들과 연구가 존재한다. NPO가 추구하는 가치는 각각 다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 펀딩 당시에 자산제공자가 NPO의 목적과 비전을 

보고 의사결정을 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시행되는 과정에서 자산사용자의 자의적이고 창의적인 판

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무척 크고 성과는 더욱 판단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자산사용자가 자신들만의 

관심사업 위주로만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를 미리 예방하는 것도 어렵고 사후에 검증하고 적절한 액

션을 취하는 것도 쉽지 않다. 사후 검증에 대한 제도도 특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문헌연구

지배구조(Governance)는 영리 법인 뿐 만이 아닌 NPO에게도 중요한 학술적 이슈로 거론된다. 

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이사회에 대한 다

양한 논의도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Bradshaw et al. 2007). 세계화, 기술 혁신 및 지식 시대

의 출현을 기반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는 NPO 생태계에 외생적 충격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화하는 조직 구조에 발맞추어 지배구조 모델의 혁신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Cooke et al. 2004). 아래 표는 NPO에 대한 기존의 학술 연구를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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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NPO 지배구조에 관한 문헌연구 

Panel A: 영리 기업 지배구조 벤치마킹에 관한 문헌 

분류 문헌 주요 논제

영리 기업 방식의 

지배구조 적극 응용

Unterman and Davis 

(1984), Steckel et. al 

(1987), Fine (1990), 

Benz et al. (2007), 

Osterloh et al. (2001)

- �책임과 예산이 정부에서 비영리 부문으로 

크게 옮겨 감에 따라 비영리 조직 간의 

경쟁구도가 심화되고 있음

- �비영리의 생존을 위해 좀 더 기업화 된 형태, 

구조, 사업방식 및 철학으로 경영을 하는 것이 

필요

- 투명경영 및 지배구조 관행에 대한 개선 필요

영리기업 지배구조 

메커니즘 선별 적용

Hansmann (1980), 

Fama and Jensen 

(1983), Valentinov 

(2008), Prakash and 

Gugerty (2010)

- �NPO는 기업과는 달리 인센티브 구조가 

불명확 

- �이해관계자 (stakeholder)도 명확히 나열하기 

어려움; 포괄적으로 기부금의 기증자, 수혜자, 

그리고 납세자들까지도 조화롭게 관리할 

필요성

- �기업의 지배구조를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비영리식의 지배구조의 개선 및 상황에 따른 

선별 메커니즘이 필요

Panel B. NPO에 요구되는 규범

분류 문헌 주요 논제

사례기반 규범 연구 US: O’Connell (1985), 

Houle (1989), Carver 

(1990), Bowen (1994), 

Duca (1996), Block 

(1998)

UK: Kirkland (1994), 

Adirondack (1999) and 

Nunan (1999)

- �미국 영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대표규범 정리 

및 ‘실무자 지향적’ 조언

- �예1: 이사회의 구성과, 전문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명확한 절차의 엄격한 이사회 

모집기준, 신규 이사회 멤버에 대한 정보 및 

교육제공, 이사회 구성원 참여를 장려하는 

절차, 이사회 성과 및 시간 할애와 참여도에 

대한 정기적 검토

- �예2: 경영진의 선임 및 모니터링, 조직 미션 

설정, 전략 개발, 정책 및 예산 승인, 조직에 

필요한 자원 확보 등

사례 기반 규범 연구 

비판

Herman (1989), 

Cornforth (1996), 

Jackson and Holland 

(1998)

- 규범 위주의 문헌과 현실 사이 종종 큰 격차 

- �규범내용은 모든 상황에 접목시키기엔 비현실 

적이고, 따라서 동기부여의 문제가 존재 

- �결론적으로 체계적, 경험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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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C. 계량 연구

분류 문헌 주요 논제

About dependent 

variables: 이사회의 

효율성과 역량 측정

Chait et al. (1991), 

Jackson and 

Holland (1998)

- �6개의 이사회의 주요역량 (1. 전략적 역량, 2. 

명확한 목적과 장기목표의 수립, 3. 프로세스와 

전략계획의 명확한 정의, 4. 대인관계에 대한 

역량, 5. 조직적 응집력, 6. 이사회의 통일된 

입장)을 나열한 Board Self-Assessment 

Questionnaire (“BSAQ”: 이사회 

자체평가질의) 개발 (Chait et al. 1991)

- �BASQ의 신뢰성, 타당성 및 민감성, 조직 

효율성과의 관계를 연구결과 효율적인 툴이라는 

결론 (Jackson and Holland)

About independent 

variables: 이사회 

효율성과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Harris (1999), Wood 

(1992), Murray et. al. 

(1992), Dart et. al, 

(1996), Bradshaw et. 

al. (1992), Green and 

Griesinger (1996), 

Herman and Renz 

(1997)

이사들의 충분한 임기; 이사회와 사무국간의 

적절한 권력 분배; 체계적인 조직문화와 구조; 

기금 모금능력; 이사회의 여성비중; 경영진과 

이사회의 소통; 이사회의 명성; 사무국의 효율성 

등은 이사회의 효율성과 역량을 향상

기업의 지배구조와 NPO지배구조의 비교

사회, 경제, 보건 등의 많은 부분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과 예산이 정부에서 비영리 부문으로 

큰 폭으로 옮겨 가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비영리 조직 간의 경쟁환경도 조성되고 있다(Salamon 

1989). 최근 비영리법인들 간의 모금 활동, 회원 확보,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쟁이 발생했

다 (Steinberg 1987). NPO들이 보다 치열한 재정적 압력과 경쟁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비영리 

부문의 투명경영 및 지배구조 관행에 대한 개선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비영리법인들은 

생존을 위해 좀 더 기업화 된 형태, 구조, 사업방식 및 철학으로 경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

한다 (Fine 1990; Steckel et. al 1987; Unterman and Davis 1984).

영리 목적의 회사에서 어떻게 조직 구성원에 대한 유인구조를 디자인하는 지는 많은 연구가 되

어 있고 이론적으로도 잘 정립되어 있다. 대리인 (Agent)은 금전적 보상이라는 대가로 회사에서 

일한다고 볼 수 있다 (see e.g. Frey 1997; Osterloh and Frey 2000). 그와 달리 NPO의 대리인들

(Agent)에게 부여되는 인센티브는 이론적으로 훨씬 복잡하고 불명확하다. 이와 같이 인센티브가 명

확하지 않고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잠재적으로 악용 할 수 있

는 당사자에 의한 기회주의적 행동의 가능성도 증가한다. (Prakash and Gugerty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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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해관계자(Stakeholder)들을 영리법인과 같이 생산자, 소비자 등으로 

나열하기 어려우며 기부금의 기증자, 수혜자, 그리고 납세자들까지도 조화롭게 관리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 비영리 조직의 진정한 역할은 이해관계자들의 인센티브 구조의 변화와 함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검증, 상황별로 영리기업의 메커니즘에 대한 선별적인 구축과 확립이 필요할 수 있다

(Valentinov 2008).

NPO Governance (지배구조)에 관한 문헌연구

Middleton (1987)과 Harris (1999)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영리 조직의 직원들의 이사회에 대한 

만족도는 낮다. 이사회가 경영 문제에 과도한 간섭을 하고 있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충

분히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도 있다. 실제로 지배구조 실패가 미국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아

왔고 NPO지배구조의 효율성에 대한 대중, 정부 및 규제 당국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Gibelman 

and Gelman 2001). 이러한 추세는 특히 1990년대부터 미국의 각종 인쇄매체를 통해 알려졌는데 

미국 NPO/NGO들의 여러가지 혐의 또는 실제 범법행위에 대한 사례들이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Gelman et al. 1996; Gibelman et al. 1997).

위와 같은 배경을 토대로 전반적으로 ESG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ESG의 중요한 부분인 지배

구조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같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비영리 단체의 지배구조 문제와 특

히 북미 지역의 단체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있다. 초기 연구의 대부분은 규범식의 조언을 제공하

는 ‘실무자 지향적’ 문헌이다. 관련 초기 연구는 주로 미국 학자들이 주도했다. 예를 들어 O'Connell 

(1985), Houle (1989), Carver (1990), Bowen (1994), Duca (1996), Block (1998) 등의 연구, 그리고 

National Center for Non-profit Boards에 게재된 많은 논문들이 있다. 이 연구들 중 특히 Carver

의 연구는 영국에 영향을 주었다. 영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실용적인 안내서가 NPO 지배

구조에 대한 만들어졌는데 그 예로는 Kirkland (1994), Adirondack (1999) 그리고 Nunan (1999) 

등이 있다. 

거론된 다양한 연구들이 효율적인 이사회에 대한 하나의 공통되거나 통합된 모형을 제시하고 있지

는 않다. 하지만 연구들이 제안한 각각 다른 규범들 간에도 일부 유사점이 있다. 대표적으로 Herman 

(1989)은 기존 연구들 에서 나열한 규범들의 유사내용들을 정리하였다. 그 중에는 이사회의 구성과, 

전문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명확한 절차의 엄격한 이사회 모집기준, 신규 이사회 멤버에 대한 정

보 및 교육제공, 이사회 구성원 참여를 장려하는 절차, 이사회 성과 및 시간 할애와 참여도에 대한 정

기적 검토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Herman의 연구에는 경영진의 선임 및 모니터링, 조직의 미션 

설정, 전략 개발, 정책 및 예산 승인, 조직에 필요한 자원 확보 등 이사회의 주요 업무와 기능에 대해

서도 논의하였다. 그의 전반적인 요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가능한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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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존 규범 위주의 문헌에는 두 가지 관점의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첫째, 규범 위주의 문

헌과 실상 간에 종종 큰 격차가 있고, 현실 적용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Herman 1989; 

Cornforth 1996). 둘째, 기존 규범위주의 문헌은 체계적, 그리고 경험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

다. 예를 들어 Jackson and Holland (1998)에 의하면 기존 문헌들은 주관적인 개인 경험과 일화적 

증거에 근거를 두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하여 기존 문헌이 성과 측정 또는 이사회 성과가 조직의 

업무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증검증을 기반한 기준을 제공하지 못

한다고 비판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비영리 단체의 성과를 평가하는 체계적 실증연구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다. 예

를 들어 Chait et al. (1991), Bradshaw et al. (1992), Green and Griesinger (1996), Herman et 

al. (1997), Jackson and Holland (1998), Herman and Renz (1998) 등 문헌이 있다. 이러한 실증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세가지 변수 (이사회의 다양한 특성, 이사회의 성과와 효율성, 조직의 효율성) 

의 관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했다. 위 체계적 실증연구들의 연구 표본 설정의 방식과 대상, 

실증적 접근방법은 다양하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캐나다 비영리 단체들을 표본으로 이사회의 구조, 절차와 이사회의 효율성과 조직의 성과와의 관

계에 대한 분석에서는 조직 성과와 이사회의 효율성에 대한 관계에 객관적인 지표를 적용하여 상

관관계 분석을 통해 이사회가 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이사회가 비영리

의 예산 증진에 미치는 영향 보다는 재정 적자를 예방하는데 미치는 영향이 크다(Bradshaw et al. 

1992). 한편 발달장애성인을 위한 16개 비영리 단체 이사회 및 최고경영자 대상의 인터뷰를 통한 분

석에서는 이사회 성과와 조직의 효율성 간의 밀접한 관계를 찾았다. 특히 정책 형성, 전략 기획, 프

로그램 모니터링, 재무 계획 및 통제, 자원 개발, 이사회의 발전성 및 분쟁 해결 등의 요소가 조직의 

효율성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Green and Griesinger 1996). 효율적인 이사회는 비효율적

인 이사회에 비하여 사회적인 명성이 비교적 높고 경영관리 절차와 변화대응 전략을 잘 갖추는 경

향이 있다(Herman and Renz 1998). 

 

이사회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툴은 여섯 개의 주요 역량을 정의된다: 1. 전략적 역량, 2. 명확

한 목적과 장기목표의 수립, 3. 프로세스와 전략계획의 명확한 정의, 4. 대인관계에 대한 역량, 5. 

조직적 응집력, 6. 이사회의 통일된 입장. 이를 바탕으로 Board Self-Assessment Questionnaire 

(“BSAQ”: 이사회 자체평가질의)가 개발되었고 다수의 기존 문헌에서 이사회의 역량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었다(Chait et al. 1991). BSAQ의 효용성은 미국 64개의 NGO의 623명의 이사회 멤버 대상

으로 신뢰성, 타당성 및 민감성, 조직 효율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입증되기도 했다 (Jackson 

and Holland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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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사회가 조직 성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기존 문헌에서 일치하나 세부적인 측

면에는 좀 더 복잡한 결과를 보인다. 예를 들어 BSAQ로 측정된 이사회의 효율성은 이사회의 충

분한 임기 (life-cycle) (Dart et. al, 1996; Wood, 1992), 이사회와 사무국간의 권력 균형(Murray 

et. al., 1992), 체계적인 조직의 문화와 구조 (Harris, 1989) 에 의하여 향상된다. Bradshaw et al. 

(1992) 은 이사회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기타 요소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기도 했는데 그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기금 모금능력, 여성 비중, 경영진과 이사회와의 효율적 소통, 이사회의 비전 공감, 잘 

수립된 조직의 전략, 효율적인 회의 참여와 관리, 작은 내부갈등의 경험, 이사회의 규모, 이사회 정

보 공개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이사회와 비영리의 효율성에 대한 적절한 측정방법 및 어떠한 역

량이 효율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일관되고 강력한 상관

관계의 요소가 결여 되어 있고 기존 실증연구들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을 내기 어렵다. 이는 NPO의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서는 하나의 최선의 접근 방식이 아닌 상황에 따른 다양한 접근 방식이 필

요하며 이사회 등 지배구조의 기본 장치를 잘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Bradshaw 2009)는 점을 

시사한다고도 해석 가능하다. 본 연구는 자산제공자와 자산사용자 간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기초로 

NPO 지배구조 연구에 새로운 시각과 결과를 제시한다. 

연구 디자인

특히 본 연구는 Eisenhardt (1989)의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연구 질문을 작성하고 결론을 도출

한다. 먼저 연구과제와 사례정의를 위해 현 비영리재단 생태계 이슈 파악하고 기존 기업지배구조 

연구를 바탕으로 주요 개념과 임시 가설 등 프레임워크 확립한다. 이를 통해 주요 이슈와 관련 사

건, 명제(proposition)를 선정한 후, 분석 틀 정립, 전반적인 연구 디자인, 정성사례조사를 위한 설

문 및 인터뷰 계획 디자인, 관련 문헌 파악에 도입한다. 이러한 절차를 마친 후에는 사례 및 인터뷰 

대상을 확정하고, 내/외부 전문가 인터뷰를 수행한 후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마친다. 그리고 

끝으로 데이터 분석에서 주요 시사점 및 제안사항을 도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세부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며 (Gersick 1988; Pettigrew 

1990) 이론에 기반한 현실적인 제안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중사례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다중사례 

연구방법을 적용한 논문들은 개별 사례와 교차 사례 분석 및 결과를 포함하는 다른 섹션 등으로 구

성되며(Yin 2013) 본 논문도 이와 같은 구성을 따른다. 사례비교 기반의 분석방법(comparative 

method interpreting empirical cases: Bonnell 1980; Ragin and Zaret 1983)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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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비교 기반의 분석방법은 연구자의 실증적 자료의 사용과 해석을 강조하는데 이를 위하여 특

정 주제에 대한 가정을 작성하고 수집 된 데이터를 관찰하며 이론을 입증하거나 반증하는 실험을 

실시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얻은 정보 및 데이터가 연구의 기초가 된다 (Skocpol and Somers 

1980). 이를 바탕으로 사례를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 이상의 중요한 인과 관계 패턴을 발견 할 수 있

다 (Ragin 2013).

사례비교의 구체적 프로세스는 grounded theory의 접근 방식을 따른다. 구성주의자 관점의 

grounded theory 접근법은 연구 문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및 결과를 형성하기위한 이론적 틀을 

구축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Mitchell 2014). 본 연구 역시 grounded theory를 활용하여 참

여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참가자들 과의 상호 작용을 기반으로 주요 시사점을 도출한다 (Glaser 

and Strauss 1967; Charmaz, 2006). 

위와 같은 연구 프레임워크에 근거하여 본 연구진은 ‘NPO 지배구조에서 이해 상충 발생의 배경

과 그런 갈등을 줄이기위한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연구 질문을 설정하고 분석했다. 이를 기반으로 

구성된 아래 ‘사례분석 프레임워크’는 주요 이해 당사자 (기부자, 사무국, 이사회) 간의 이해상충 문

제에 대한 세부 분석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접근하도록 설계되었다. 

사례분석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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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분석 프레임워크에서 이해 상충 문제에 대한 세부 질문은 NPO의 이해상충 문제관련 정보를 

상호 배타적(mutually exclusive)이며 집합적(collectively exhaustive)으로 분류 가능하도록 디자

인되었다. 먼저 이해상충이 존재할 경우 NPO의 인식 (특히 기부자, 사무국, 이사회 별), 해결 메커

니즘, 현황과 지배구조 영향, 그리고 이사회 등 관련조직에 대한 요소를 집중 분석하였다 또한 이해

상충문제에 대한 모든 요소를 집합적 (collectively exhaustive) 으로 다루기 위해 자산 제공자와 사

무국간의 이해상충문제가 낮은 경우도 조사하였다. 이와 같은 이해상충 관련 이슈의 세부분석을 통

해 본 연구는 비영리 지배구조와 이해상충 가능성과 주요 변수를 탐구하고 해결책을 제안한다. 

사례 수집

사례연구에 사용되는 표본들은 사례분석 프레임워크의 이슈별로 다양성(sample variation)을 제

공하는 대상들이어야 한다 (Stake 2013). 본 연구는 사례분석의 대상은 모금이라는 수단이 운영자

금의 기반이 되는 NPO, 구체적으로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그

러나 본연구에서는 법인체계의 법률적 구분 보다는 자산제공자와 자산사용자와의 관계를 보기위한 

경제적인 구분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표본 추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사

례분석 대상을 구조화 샘플링 했다. 이는 NPO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 혹은 통합 구조로 1차 분류한 

후 국내, 해외 기반 NPO 혹은 이사회의 역할에 따라 대상을 선정했다. 또한 본 연구는 비영리 지배

구조의 실패의 대표적 예를 추가로 다룬다. 

샘플링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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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NPO의 사례는 글로벌 NPO 및 국내 NPO로 나누었다. 이를 통

하여 국내 NPO와 글로벌NPO의 지배구조 방식과 절차의 차이를 보고 글로벌NPO의 국내 적응과정

에서 지배구조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 분석할 수 있다. NPO의 설립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NPO의 

경우 조언 역할에 더 중점을 둔 이사회와 모니터링의 역할에 더 중점을 둔 이사회의 NPO로 분류하

였다. 이와 같이 이사회의 두 가지 주요 역할을 기준으로 이사회를 분류하는 방법은 이사회의 기능

을 분석하는 기존 연구에 바탕을 둔 것이다. 이사회의 구조 연구 (Raheja 2005, Adams et al. 2007 

및 Linck et al. 2008)에 관한 연구에 기반한 것이기도 하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이사회의 모니터링 기능과 조언 기능은 대체로 명확히 구분된다. 모니터의 

기능에 충실 이사회는 경영진이 조직에 부정적이고 해로운 행동을 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하는데 

집중을 한다. 조언 기능충실 이사회는 이사회가 적극적으로 자문을 할 뿐만 아니라 조직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며 경영진이 조직의 사명, 전략 및 행동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

원한다. 이러한 감시 및 조언 구조의 비용과 편익은 조직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다 (Linch et al., 

2008).  

한편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 지배구조의 실패를 극명하게 보여주며 지배구조 시스템화의 중요성

을 강조하는 예를 별도의 범주에 포함하고 분석한다. 

위와 같이 구조화 된 표본 추출 체계를 기반으로 선정된 사례 연구의 대상 다음과 같다, 첫째,    

A단체, 글로벌 NPO, 둘째, B단체, 국내 NPO, 그리고 셋째, 모니터링 기능에 충실한 이사회를 둔 

C단체, 넷째, 자문기능에 충실한 이사회를 둔 D단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영리 지배구조의 실패의 

예를 보여준 새희망씨앗재단이다.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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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 사례연구 대상:

분류 NPO 선정사유

글로벌 NPO A단체 소유와 경영이 잘 분리되어 있으며 한국에 진출한 대표적인 글로벌 NPO

국내 NPO B단체 3개의 소규모 NPO의 통합으로 발족하여 26년째 성장하고 

있으며 사업비의 대부분을 개인 기부자에 의지하고 기업과의 프로젝트형 

사업의 비중이 작아 지배구조가 중요한 점을 고려; 사회적 영향력도 큰 

편이고 관련 언론 기사나 자료도 풍부

감시형 

이사회

C단체 설립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NPO 중 감시형 이사회를 가진 NPO; 최근 

설립된 NPO(2012년 설립)이며 활발한 국내외 활동을 벌이고 있음; 

이사회가 설립과 초기 전략수립에 깊이 참여하였으나 현재는 경영/운영 

활동에 개입하기보단 감시역할에 중점을 둠

자문형 

이사회

D단체 관련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NPO; 설립 이래 이사회 구성의 변화가 

없었으며 이사회가 단순 감시활동을 넘어서 모금 및 경영/운영 활동에 

이사회가 활발히 참여하고 있음; 전문성을 갖춘 전형적인 자문형 이사회; 

병원 건립과 운영에서 자산제공자와 사용자간 조화가 매우 중요

지배구조 

실패의 예 

새희망씨앗 최근 모금액의 대부분을 경영진이 횡령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음. 

비영리 지배구조의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된 대표적 예 

본 연구는 불특정(또는 특정) 다수의 기부자를 모금대상으로 하는 ‘재단’의 지배구조를 연구한다. 

한편 현재 모금단체 중에는 ‘아름다운재단’과 같이 재단법인인 경우도 있는 동시에 사단법인의 법적 

형태를 갖고 있는 단체도 있다.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이사회, 임직원, 기부자들로 협의의 이해당사자들이 존재하지만, 사단법인

의 경우에는 회원전체로 구성된 총회, 이사회, 임직원, 기부자 등으로 이해당사자들이 구성되어 있

다.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재단법인의 경우와 달리 이사회의 의결과 더불어 총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또다른 유형의 모금단체 중에는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의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사회의 구성에 공익이사제도가 도입되고 있으며, 이사회의 구성에 대한 조건이 ‘공익

법인 설립 및 운영에 법’과는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부자들에 대한 세제혜택도 차별될 수도 

있다. 

재단법인의 유형에는 다수의 기부자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재단(지역재단)과 달리 특정인, 특

정 가족, 특정 기업이 출연한 재산을 기반으로 한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이사회, 임직원, 재산출연

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이 되기 때문에 위의 경우와는 차별을 보이며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의 

연구 범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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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세청에 공시된 단체 중 단체의 설립구조(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의

한 자산제공의 방식2)이나 모금의 목적3)에 따른 NPO별 차이점 보다는 위 표의 각 유형(글로벌NPO, 

국내NPO, 감시형 이사회, 자문형 이사회 등)에 의한 차별성에 의미를 두고 사례연구대상 단체를 선

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사회의 작동을 근본적으로 결정하는 이해상충에 초점을 맞추고 이러한 경제

적 관점에 근거한 사례의 구분, 분석을 통해 학술적 공헌을 창출한다. 

사례 개요

A단체: 국제NGO소속 회원국간 책임과 균형

A단체는 1950년 B목사를 주축으로 한국에서 설립된 기독교 기반의 NPO이다. 한국전쟁 중 죽어

가는 수많은 어린 생명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초기 모금활동은 주로 미국에서 이루어졌다. 현

재 세계적으로 약 100여개국에 4만5천여명의 직원을 보유, 약 3조원 (USD 2.7billion)의 예산으로 

약 1억 2천만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다. A단체는 세계 최대 민간 국제기구 중 하나이다. A단체는 

‘UN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NGO중 최상위 지위로 일컫는 ‘포괄적협의지위’를 부여 받았으며 BBB, 

Charity Navigator, ECFA등 NPO의 투명성 평가기관으로부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NPO라는 평

을 받고있다.

A단체는 영국과 미국에 자리하고 있는 국제A단체 (국제 본부)의 약 20개 지원국 (모금 가능국가) 

중 하나로, 지난 1991년 A단체 회원국 중 최초로 구호 대상국에서 지원국으로 변환했다. 현재 A단

체는 국내단체 중 유일하게 WFP(유엔세계식량계획) 공식협력기관으로 지정 받았으며 약 750여명

의 A단체 소속 직원들과 함께 자산 약 494억원 (2015년 기준) 연간 약 2,500억원의 사업비 (2016년 

기준)를 활용하여 국내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16년 기준 총 지출금액의 88.4%가 어린이, 가

정,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한다. 또한 A단체는 개인후원금의 비중이 높은 NPO로 일

반후원금의 약 80%가 개인후원으로 채워진다. 이는 A단체가 우리 연구에 적합한 사례인 이유 중 

하나다. 

2) 재단법인의 형태는 자산제공의 방식에 따라 1) endowment fund based foundation: 특정 개인이나 기관이 출연한 ‘영구기금’ 운영 

수익금 기반의 운영 재단. 2) public foundation - 돈의 출처가 불특정 다수에서 오는 경우, 그리고 3) private foundation: 특정 개인이

나 가족이 돈을 출연한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3) 또한 재단법인은 재단의 모금의 목적에 따라 1) grant making foundation(기금배분재단) : 타 비영리의 기금 배분을 위해 모금/배분

을 하는 기관, 그리고 2) operating foundation(운영재단) -자기조직을 위해 모금을 하는 재단으로 구분 할 수도 있는데 미국의 재단은 

대부분 grant making foundation이지만,  한국은 대부분 operating foundation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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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활동기반을 지닌 A단체는 A단체를 포함해 약 100개의 회원국들과 ‘A단체 파트너십’이

라는 체계를 통해 소위 ‘쌍둥이 시민권’이라 부르는 연방주의 원칙을 따라 각 회원국의 독립적 권

한, 상호의존, 책임성을 부여하고있다. 예를 들어 A단체는 한국만의 고유 목적사업에 대해 A단체의 

큰 정책, A단체의 핵심가치는 반하지 않는 선에서 단독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한 A단체

가 해외개발사업에 참여할 시엔,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를 후원할 경우, 모든 사업총괄 및 의결은 에

티오피아 현지 사무소에서 결정 및 코디하며 파견되는 한국직원의 역할은 모니터링, 관리, 감독 에 

제한된다. 한국의 기술전달 및 아이디어 제안, 협의는 가능하나 해외사업에 직접적인 개입 혹은 후

원사업 선택은 불가능하다.  이 역시 A단체의 지배구조가 한국적 특성을 일정 부분 반영하여 다른 

NPO의 사례와 비교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이는 다시 A단체가 우리 연구에 적합한 사례인 이유다. 

 

A단체는 투명경영실현과 책무성 체제구축을 위해 다양한 체계적 노력을 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도 투명경영실현관련 정보와 법인윤리규정 등을 상세히 공시하고 있으며 조직운영규정은 국제적 

협약을 따르고 있다. A단체는 1964년부터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 회계법인 감사 및 정

부 감사를 통해 후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 검증을 받고있는데 특히 매 5년마다 A단체의 국제적

인 내부 감사시스템인 “Peer review”를 진행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국제A단체가 Peer team

을 타 회원국에서 약 7명으로 꾸려 해당 평가국의 지배구조 시스템 수향과 효과성 및 A단체의 핵심

가치와의 연계성을 검증하는 절차로 이사들의 헌신도, 사무국의 리더쉽 등도 평가대상 항목이다. 

Peer review 평가결과가 나오면 해당국 이사회에서 검토 후 차후 개선점 등을 구축한다.

A단체의 이사회는 약 15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임기는 3년으로 과거에는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였으나 최근 총 9년까지의 연임가능으로 정관을 변경하였다. 모든 이사는 비상임이사이다. 

국제적으로도 A단체에는 상임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사회 선임은 한국정부가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 제고 책무성 실현을 위해 2013년 도입한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4)’를 적용하고 있다. 

A단체는 이사진의 역할 확대 및 실질적 사업참여율, 관심도를 높이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있다. 

사업에 대한 이해, 사무국 대비 정보에 대한 이해도의 비대칭 이슈 해결을 위해 신임 이사진이 위촉

되면 하루 일정의 신임이사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며, 이사회 사업장방문 행사도 매년 1회 국내사

업장 해외사업장을 번갈아 가며 진행한다. 또한 이사회를 위한 지배구조 (Governance)5) 워크샵도 

1박2일로 주최하며 다양한 분과위원회 (발전, 사업분과, 후원개발분과, 감사소위원회 등)를 운영하

여 사업참여율을 높이고자 노력한다. 이와 같은 A단체의 신임이사 관련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

도 증진을 위한 노력은 Herman (1989)의 연구내용 중 모범적이라 일컫는 이사회 관련 규범사례의 

내용과도 대부분 일치한다. 

4)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 이사 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을 시 도의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시 군 구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에서 2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법 제18조 제2항, ’13.1.27시행)

5) A단체는 내부적으로 Governance를 ‘통치’라는 명칭으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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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질적으로 A단체는 이사진의 사업참여 및 이해에는 한계가 있고 참여율 및 이해도에 이

사진별 격차가 크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제A단체 자체에서도 Peer review시 A단체 이

사회의 효율성과 참여율에 대해 다소 저조한 평가를 하고있다. 또한 A단체는 이사회 내에서도 이사

진 서로의 Peer Review를 권장하여 이사진 평가와 참여율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평가방식이 한국정서적, 문화상 납득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행되지 않고있다. A단체 이사회

의 이사들은 본인들의 역할이 감시, 감독보다는 조력, 격려의 역할이 크다고 자평하고 있으며 공식

적으로는 연 3회 조찬모임 정도의 이사회 개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A단체는 회장의 선임에 있어서도 국내 비영리 단체 중 비영리 단체의 투명성 제고에 있어 모범적

인 사례를 구축하고 있다. A단체는 최근부터 과거 호선제 였던 회장선임 절차를 컨설팅 업체에 의

뢰하여 후보 리스트를 받는 방식으로 하고있다. 회장은 이사진과 마찬가지로 3년임기 총 9년까지 

연임이 가능한데 연임에 있어서도 외부 컨설팅 업체에 의뢰하여 직원 설문까지 동원한 평가체제를 

통해 연임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는 마치 독일의 공동결정제도6) (Benelli et. Al 1987)를 통해 근

로자가 경영참여를 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A단체는 ‘직장인협의회’라는 소위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어 실제 직원들의 경영참여가 일정선에서 이루어진다. 

B단체: 26년째 꾸준히 성장중인 국내 NPO

       

B단체는 1991년 3개 단체 소규모 단체들의 합병으로 설립되었다. B단체는 백두 대간, 연안 해양 

및 DMZ (비무장 지대)를 무분별한 발전과 해당 지역에 서식하는 야생 생물들의 멸종을 막기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글로벌 위기인 기후 변화를 막고 지구를 구하기 위해 핵 폐기, 에너지 전환 및 에

너지 자립을 촉진하는 시민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B단체는 이러한 다양한 시민 운동을 통해 인간과 

녹색 자연의 공존을 추구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B단체 산하에는 4개의 전문기구 (**교육센터, **법률센터, **사회연구소, **출판소)가 있으며 

한국 전역에 9개의 지역 사무소가 있다. 경영진의 구조에 있어 B단체의 특이점은 공동대표가 4명

이라는 점이다. 또한 B단체에는 이사회 대신 ‘전국운영위원회’라는 체계가 단체의 중요결정과 방향

성을 결정한다. 본 전국운영위원회에는 조직 외 인원 (사외이사)이 없으며 전부 조직 내에서 선출된 

위원이 참여한다. 최근 정관의 변경에 따라 전국운영위원회에 1/3은 외부인사로 구성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나 현재까지 실행되고 있자는 않다. 

6) Mitbestimmung: 노동자가 기업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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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B단체가 지역에 단체들과 연대하고 있고 이사회의 실질적인 역할은 전국운영위원회가 

하고 있는 셈이다. 전국운영위원회는 각 지역 대표들의 모임이다. 이사들은 총회때만 이사회가 참

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사회의 감시기능은 없다고 판단되며 조언기능 역시 제대로 작

동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B단체는 직원은 ‘활동가’라 부르며 기부자는 ‘회원’이라는 조직 고유의 명칭으로 일컫는다. 

그리하여 B단체는 본사에 32명의 활동가가 있다. B단체는 14명의 전문가의 지원도 받고 있는데 그 

중 한 명은 B단체 본사에서 상근직으로 기여 하고있다. B단체는 조직문화 및 구조가 전반적으로 수

직적 조직문화를 지닌 타 국내 NPO에 비해 매우 수평적이라고 자평한다. 이러한 수평적 조직문화

는 B단체의 '인사위원회'를 예로 들 수 있다. 인사위원회는 대표의 선임에도 관여하며 활동가도 위

원으로 참여한다.  

2016년 기준 B단체는 전국적으로 약 1만 5천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본부기준 약 

5,7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B단체의 연간 예산의 약 80%는 기부금 (2016년 기준 약 7억 9

천만원)으로 충당되고 있다. 총 기부액 중 99%는 개인후원자로 구성되며 개인후원자의 75% 이상

이 기부액은 1 만원 미만이고 평균 기부 금액은 약 12,000 원이다. B단체의 총 예산 중 74%는 프로

젝트에 사용되며 약 26%는 운영비로 사용된다 (2016년 기준). 이러한 분산된 자산제공자 구성은 본 

사례가 우리 연구에 적합함을 보여준다. 

B단체는 매 2 개월마다 발송하는 뉴스레터와 격주의 홈페이지 업데이트 및 모바일 문자 메시지

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해 기부자들과 최대한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자 노력한다. 또한 B단체는 회원

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어놓는 방식으로 회원들의 의사를 직간접적 반영할 수 있

도록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B단체는 2016년 한 해에만 약 1,800 명의 회원을 직접 만났다.

B단체는 전국운영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등의 위원과 대표를 포함한 모든 경영참여 임원에 대

해 상대적으로 단기간의 (2년 임기,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 임기 규정을 두고 있다. 공동대표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B단체의 수평적 구조로 인하여 사무국(활동가)의 목소리가 조직의 방향성과 사업

의 세부결정에 작지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외부인사의 부재가 자산제공자의 의사반영 및 자산

사용의 효율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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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단체 : 감시형 이사회

2012년 5월 2일 설립된 C단체는 한국에 본부를 두고 전 세계적으로 자연보호를 목적으로 한 다양

한 캠페인을 운영하며 기후 변화에 인해 발생되는 기후 난민 대상의 국제구호활동을 펼친다. C단체

는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정부와 기업, 기타 비영리 단체 및 지역 사회와 전세계적인 협력체계

를 구축하고 있다. C단체의 다양한 국제사업 중에는 기후난민 긴급구호 (필리핀 태풍피해지역, 네

팔 지진피해지역), 동남아시아 이동 의료센터 운영, 세계 생태계보호구역 개발 (몽골, 피지 등), 산

호, 남극, 북극, 보전 프로젝트 등이 있다.  

C단체는 2016년 기준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약 11억 7,600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했다. 기부금 총

액에서 개인 기부액이 7%에 불과하지만 기업 기부금의 약 50%는 일반기부의 형식이다. C단체의 예

산 중 91%는 목적사업인 환경보전관련 프로젝트와 구호사업에 사용되며, 예산의 약 6%가 운영비로 

사용된다. 이는 본 사례가 우리 연구에 적합함을 보여준다. 특히 자산제공자가 기업 위주로 일반 기

업 중 기관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사례와의 유사성도 있다. 

포브스 (Forbes)의 2014년 기사 "혁신적인 신생 기업으로 주목받는 한국 기업가" (Forbes 2014) 

에 언급된 내용에 따르면 젊은 리더들이 설립한 C단체는 인도주의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

을 목적으로 설립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신생 NPO 중 하나이다. C단체는 사회적, 환경적 문제에 

대한 대중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경각심을 높이는 방식의 다양한 캠페인을 주축으로 대중의 문제

해결 동참을 주도하고자 노력한다. 예를 들어 C단체는 설립과 동시에  '지구를 사랑하면 행동하라' 

라는 슬로건의 글로벌 캠페인과 'Beautiful World’라는 캠페인 노래를 발표하였다. 본 캠페인에는 

약 200여명이 넘는 K-POP 스타, 배우, 스포츠 스타 등의 유명인사 (모두 C단체 홍보대사)가 참여

해, 해당 캠페인 노래가 전 세계의 MTV (미국 대표 음악채널),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 등에 몇달간 

지속적으로 방영되며 국제적인 관심을 받았다. 특히 C단체의 주체가 억만장자나 정부 혹은 대형 엔

터테이먼트사가 아닌 지구를 사랑하는 20대 청년 이라는 데에 주목을 받았다.

C단체 설립자 K이사장은 현재 이사장, 그리고 상임이사로서 C단체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C단

체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6 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감사는 2명이 있다. 이사진의 임기는 

3 년이며 감사의 임기는 2 년이다. 이사회는 3 명의 교수, 1 명의 전직 공무원 및 1 명의 기업가로 구

성 되어있다. 상임이사 (이사장)은 기부자들 특히 C단체의 기부기업들을 직접 관리하며 사업의 감

시, 감독 역할 충실에 대한 내용보고를 수시로 공유하고 있다. C단체의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

부기업들의 기부는 계속 유지되고 있어 이러한 기부자를 위한 관리, 감독 시스템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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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단체의 이사회는 모니터링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앞서 연구디자인 항목에 언급하였듯이 이

사회의 기능인 모니터링에 대한 학계의 정의는 조직의 부정적인 행동과 유해한 행동을 통제함에 있

다. C단체의 이사회는 공식적인 이사회 외에도 최소 한달에 한번 이상의 비공식적 회의를 통해 재

단의 중요한 예산 및 프로젝트 관련 결정을 통제한다. 이사회는 모든 예산 배분 문제에 긴밀히 관여

하고 있으므로 이사회의 모니터링 기능은 매우 강력하다고 간주된다. C단체 이사회의 모니터링 기

능강화를 위한 노력은 C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정관에도 명시되어 있다. 정관 “제21조 

이사회의 서면결의 금지”조항에 따르면 예산집행을 포함한 재단의 중대결정 등을 위한 이사회의 모

든 결의는 이사진의 소집을 통해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현 이사회 구성원은 C단체의 설립 과

정에는 관여 하고 자문역할을 하여 이사회 구성원과 C단체의 사무국간의 정보 격차는 매우 낮은 편

이다. 그러나 재단의 운영과 모금활동 등에는 실제 크게 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사회의 자문 역

할은 낮은 편이다. 흥미로운 점은 모든 이사회 구성원이 C단체의 프로젝트의 운영 및 모금활동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이사회 구성원과 직원의 대부분은 재단의 기부자이기도 하다. 

C단체의 직원은 공채를 통해 채용된다. C단체는 거의 매달 자선콘서트, 자선파티, 자선바자회, 

세미나 등의 자금 모금 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이사회 및 기부자들, 그리고 홍보대사들 과의 

만남을 자주 갖는다. C단체는 홍보대사들의 자발적 참여와 홍보대사들을 포함한 프로젝트를 구성

하는데 적극적이다. C단체의 자선모금활동 중 다수는 홍보대사들이 직접 준비하는 행사로 구성되

기도 한다. 또한 C단체의 해외 구호프로젝트에는 기부자들과 홍보대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

고 있어 종종 기부자들과 홍보대사들이 직접 C단체의 프로젝트를 참여하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갖도록 한다. 

C단체는 기부자 등 이해관계자의 다수가 소셜 네트워크에 활발한 활동을 갖고있는 세대라 가정

하며 C단체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트위터 등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재단의 활동정보를 거의 

매주 종종 업데이트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추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C단체

의 활발한 인터넷 매체, SNS활동은 인도 대기업 M그룹의 기부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와 같이 C단

체는 기부자의 의사반영을 위한 비공식적 메커니즘은 갖추고 있다고 고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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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단체: 자문 중심의 이사회

 

D단체는 J상임이사가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병원을 건립을 목표로 2005년에 설립한 비영리공익

재단이자 장애인 지원 전문단체다. J상임이사는 아내가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가지게 된 후 사회의 

냉혹함과 소외에 좌절하기보단 D단체를 설립해 직접 장애인들을 위한 병원을 만들기로 결심하고 L

변호사, K변호사, N 사장, F 사장, S 대표를 주축으로 발족하였다. 그리고 설립을 주도한 인사들이 

D단체의 이사진으로 역임하며 재단의 운영과 모금활동 등에 많은 역할을 하고 관여했다. 이는 이사

회의 역할을 자문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배경 되었다. 

D단체는 2012년 서울시 종로구 신교동에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기부 재활센터를 개관하였고, 

2016년에는 모 대기업의 후원을 받아 통합 재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하

였다. 그 외에도 D단체에는 산하기관이 총 9개이며 각각의 기관장들의 책임경영을 지향하고 있다. 

D단체는 2016년기준 약 7억원의 보조금, 4억원의 후원금을 모집하였고 세입합계의 총액 약 58억원

의 약 52퍼센트가 사업 수입이었으며 세출의 약 56퍼센트인 약 32억원이 인건비로 사용되었다. D

단체의 경우 타 NPO 대비 사업수입과 인건비 비중이 큰 이유는 D단체의 주요목적사업이 병원운영

에 있음이 클 것이다.

 

이사회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호선제이며 무기한 연임이 가능하다. 현재 창립이래 거의 대

부분의 이사들이 연임을 하고있다. 이는 이사회가 감시보다는 자문 기능을 강조함을 보여준다. 장

기간 관계로 인한 객관적 감시 기능은 침해될 수 있으나 전문성 강화로 자문 기능은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D단체에서는 이사회가 승인안건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시 제재

를 가하고있다. 예를 들어 과거 병원건립 및 재단사옥 건립에 관련한 사업비 등에 대한 결정에 의견

이 분분하여 설득과 결론 도출에 긴 시간을 할애하기도 한다고 한다.

또한 D단체에는 배분위원회가 존재하여 의료비, 재활치료비, 보조기구, 정형신발, 구강건강증진 

등 배분사업의 방향과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대상을 심사, 선정한다. 한편 심사에는 이사진들도 참

여해 실질적으로 재단사업의 운영에 참여, 참관, 관리, 감독에 일정 부분 관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사진의 효율적인 사업 참여의 노력은 이사회가 조직의 재정 적자를 예방하는 등 조직의 성과에 미

치는 영향이 이사회의 효율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에 부합한다(e.g. Bradshaw et. al, 1992).

현재 D단체의 이사진 및 직원들은 모두 일정액 D단체에 기부를 하고있다. 약 170여명의 병원직

원들은 모두 의무적으로 임금의 일정 부분 병원에 기부를 하도록 한다. 그 이유는 D단체의 목적사

업과 비전에 직원들이 다같이 한마음으로 참여하고 경영투명성과 책무성에 일조하며 본인들이 기

부자의 입장이 되어 더더욱 적극적으로 재단의 책임과 비전 달성에 노력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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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은 영리법인의 우리사주 조합과 형식이나 의의가 비슷하다.

그 밖에도 D단체에는 투명경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있다. 일례로 D단체 홈페이지에는 후원금

수입명세서와 후원금사용명세서가 세세하고 보고되고 있는데, 모든 건수가 개인정보를 해치지 않

는 선에서 날짜순으로 내용과 금액까지 세세하게 보고되고있다.

그러나 D단체가 고려해야할 개선점 중 하나는 현재 J상임이사 한 명의 역량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향후 상임이사의 건강이나 기타 사항으로 부재 시 조직전체의 역량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경영승계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상황에서 자문형 이사회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새희망씨앗: NPO 거버넌스 실패

2017 년 8 월 14 일, 대부분의 방송 채널은 ‘새희망씨앗’ 이라는 사단법인의 경영진 횡령혐의에 대

한 뉴스를 다뤘다. 해당 비영리의 회장, 사장 및 직원 4 명이 약 120억원에 다다르는 모금액의 횡령

에 대한 공범으로 기소되었다. 새희망씨앗은 2014 년부터 약 3 년간 불우한 아동을 돕기 위한 모금

활동을 벌여 약 128 억원의 모금액을 모았는데 대부분의 기부는 콜센터 운영 방식의 소위 ‘텔레 마

케팅’을 통한 무작위 전화연락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모집되었다고 한다.

현재 진행중인 경찰 수사 브리핑에 따르면 새희망씨앗은 전체 128억원의 기부금 중 목적사업인 

불우아동 돕기에는 약 1.6%에 불과하는 2억 1천만원의 예산을 할당했다. 나머지 모금액의 대부분은 

경영진의 개인 사치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횡령, 배임, 기금의 부적절한 이용 등은 NPO의 지배구조에 아주 중요한 문제요소로 떠오

른다.  설사 기소 된 사건이 무죄로 판명 되더라도 부적절한 것 행위에 대한 거론 자체가 비영리의 

평판 리스크 (reputation risk)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신뢰

성 있는 NPO 지배구조 시스템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최근 공공예산 및 사회

적 문제해결의 책임이 많은 부분 정부에서 NPO로 이동하고있는 추세에 따라 체계적인 NPO 지배

구조에 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는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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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분석

서론 및 문헌 연구에서 언급했듯이 기업과 NPO의 효과적인 지배구조에 대한 연구사례는 다수 있

다. 기업과 NPO의 경우 모두 이사회의 기능은 모니터링 및 조언의 기능에 집중한다. 기업에서는 주

주 가치 극대화를 위한 이사회의 모니터링 및 조언 기능이 중시된다. NPO와 같은 구조하에서도 자

산 제공자와 자산 이용자 간에 이해 상충의 여지가 존재하며 때문에 이사회가 제역할을 하지 못한

다면 조직에 부정적이다. 

그러나 NPO의 경우, 조직의 목표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에 비해 추상적인 경향이 있으므

로 이사회의 역할과 개입은 훨씬 더 복잡 할 수 있다. 특히 NPO의 성과 측정 방법이 불명확한 경우, 

이사회가 모니터링 및 자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평가, 판단할 수 있

는지가 어려운 질문 중 하나이다. 

사례 분석을 앞서 본 연구진은 자산 공급자와 자산 이용자 간에 이해 상충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

다고 가정 했다. 그러나 몇몇 인터뷰에서는 자산 제공자가 NPO (간접적으로 NPO 이사회 및 사무

국)가 명시된 임무를 수행 할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해 상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들

은 또한 이사회와 사무국이 기부자가 후원하는 조직의 목표를 통감한다고 이야기하며, 이사회가 조

직의 목표달성에 관련 없는 활동 (empire building)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자산 제공자가 후원하는 NPO의 방향이 목표달성을 저하시키거나 사업수행에 저

촉된다고 판단할 경우, 자산 제공을 중단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동의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진은 자산제공자의 기부중단의 선택의 이유가 자산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이해 상충에 대한 암

묵적 표현이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이 이미 자산을 제공한 이해관계자들의 이

익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는 불명확하고 간과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보면 이해상충의 문제 발생시 NPO의 경우 자산제공자가 자산 이용자의 행

동을 점검하거나 지배구조 실패의 경우 자신제공자가 일정 형태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메커니즘

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NPO의 지배구조 실패에 대응하는 즉각적인 방법이 후원을 

중단하는 것뿐이라면 실질적으로 자산제공자의 의사표현 메커니즘 혹은 권한은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더 큰 문제는 만약 자산제공자의 기부중단 형태가 대규모로 발생하지 않는다

면, NPO는 자산 제공자의 이러한 불만 표시에도 불구하고 지배구조 또는 관행을 변화시킬 동기부

여가 거의 없을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자산을 제공한 이해관계자가 자산사용자를 견제할 수 있는 장

치가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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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인식

 각 NPO별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분석과 교차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NPO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한 인식

A단체

- 사무국의 인식은 높은 편

- 이사회의 인식 향상을 위한 ‘지배구조(governance)워크샵’ 운영

- �A단체는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empire building에 통제가 구조적으로 마련 (해외 

프로젝트 후원 시 A단체는 프로젝트에 대한 ‘기부자’; 프로젝트에 직접적 관여없이 

모니터링만 하고, 해당 프로젝트 수행은 대상국이 담당)

B단체

- �잠재적인 이해 상충 가능성; 수평적 조직 특성으로 인해 프로젝트 수행관련 권한을 

사무국이 가장 크게 갖고 있음 

- �아직 이사회 (B단체 내 ‘전국운영위원회’가 이사회 유사조직)에 외부이사가 없고 

전체 내부인사로 구성됨

- �그러나 최근 ‘전국운영위원회’ (이사회)의 1/3을 외부인사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정관변경을 하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인지하고 대비

- 기부자(회원)들의 만족도는 파악이 어려움

C단체

- �이사회와 사무국은 이해 상충 문제를 인식함; 이사회는 모니터링에 대한 기능에 충실함

- �그러나 아직 설립 5 년에 걸쳐 조직의 성장에 따라 프로젝트 범위 및 대상지역 등 사업이 

확장되는 과정에 있었으며 그 과정 중 일부 기부자의 의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이사회의 강한 모니터링 기능에도 불구, 긴급구호사업 수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개입에 

한계가 존재함 (예: 자연 재해 난민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 지원 결정 및 예산 배분은 

시급한 사안이므로 사무국이 이사회의 전반적 동의 하에 세부내용을 관장하고 통제함)

D단체

- �이사회와 사무국은 D단체의 목적사업이 매우 명확하므로 큰 그림에서는 기부자 들과의 

이해 상충이 없을 거라 주장

- 따라서 대체적으로 이사회의 역할은 자문에 충실하는 편

- �그러나 예산 할당 결정 (토지, 미술품 구매 등) 및 자산 관리 문제로 인한 이해상충 

가능성 존재; 이사회는 주요 예산결정문제에는 깊이 개입하고 배분위원회 등의 이사회 

소위원회 등에 참여함

새희망씨앗 - 이해 상충 문제가 무시되고 기부금의 1 % 미만만 명시된 목적사업에 배분됨

교차분석

- �NPO의 이해 상충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명확한 해결책은 

없고 신의성실의 의무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 특히 기존 자산제공자와의 이해충돌 

해결책으로 향후 기부 여부를 제시하는 문제점; 이는 이해충돌에 대한 해결책으로 

엄밀하게 볼 수는 없음   

- �새희망씨앗의 케이스와 같이 3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사무국과 

이사회가 무시하고 횡령이 있었음에도 불구 실질적으로 기부자가 과정에 개입해 

통제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었음

- �일부 조직의 즉각적인 의사 결정의 필요성 (긴급구호)의 성격을 감안할 때, 강력한 

모니터링 기능을 갖춘 이사회도 empire building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할 수도 있음 

- �NPO가 범위, 프로젝트 관심사 및 목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경우 성과평가의 측정이 

어려울 경우 자산제공자의 이익이 완벽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NPO의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자산관리가 NPO의 주요 역량이 아닌 만큼 자산 관리 및 

운용이 최적화되지 않는 경우, 자산제공자의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가능 

- �많은 NPO는 회계 방법 및 재무보고 방식을 내부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 

이와 같은 체계는 외부에게 잘못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자산 및 

자원의 잘못된 할당을 야기 가능 (Marais et al. 1989, Bradshaw et al., 2001)

비고) 본 연구진이 진행한 인터뷰는 주로 NPO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기부자/사무국의 입장과 인식은 유추와 추측에 의

존하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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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진이 접한 다수의 비영리는 이해 상충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명

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대체적으로 사무국의 신의성실의 의무와 양심에 의존하는 경우

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해상충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체계들도 존재했다. NPO의 자산제공자에는 개인 뿐만

이 아닌, 기관,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포함된다. 기여도가 높은 기부자의 경우,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아웃소싱 계약 형태의 프로젝트 기반 의 계약을 통해 프로젝트의 목표, 타임 

라인, 주요 결과물 및 재무 세부 정보를 명시하고, 자산 제공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계약 기간 동

안 자산 배치자가 책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이해 상충 위험을 줄이기도 한다. 즉 소수의 고액 기부

자는 아예 프로젝트 계약으로 전환하여 사전에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전략이다. 

위와 같은 지정기부 혹은 계약기반의 기부형식 외에 또다른 기부의 대표적인 형식으로는 일회성 

기부 또는 정기기부가 있는데 D단체의 경우 명확한 목표, 예를 들어 어린이 병원 설립과 운영과 같

은 특정 목표 또는 프로젝트의 간결화를 통해 이 자산 제공자의 의향을 반영하는데 도움이 되어 이

해상충을 줄일 수도 있다. 일종의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이고 감시가 용이하

도록 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자산제공자의 신뢰를 획득하여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높은 정기 기부 등도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해상충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체계도 존재하지만 그 외에 비영리들이 또 

중시해야 할 요소 중 하나는 신뢰 있는 평판의 유지와 관리이다. 평판은 NPO가 가진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다. 자산제공자들도 평판을 보고 의사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평판이 사업 

성공에도 중요하므로 평판 관리는 자산사용자들의 의무이다. 한편 평판에 대한 위험 관리 과정에서 

다양한 사업 기회들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위 언급한 바와 같이 자산제공자 (특히 개인)가 자주 직면 해야 하는 어려움 중 하나는 사무국을 

신뢰하고 이사회가 실제 모니터링 역할에 충실하여 비영리가 실제 명시된 사업의 목표를 위해 신의

성실을 다한다는 전제에 의존하는 것 이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연구진이 인터뷰를 한 

모든 사례에서는 감사보고서, 재무보고서와 같은 정보를 해당 웹 사이트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새희망씨앗’과 같은 최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산제공자의 의도

와 자금의 실제 사용에는 큰 격차가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설사 비영리의 횡령과 자금 부당 이용과 

같은 명예에 위촉 되는 사건의 혐의가 무혐의로 판결되더라도 그 부적절한 행위의 대상으로 거론되

는 그 자체로도 회복 불가능한 평판 하락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신뢰 있는 비영리의 평

판 유지는 자산제공자의 자산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체계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산제공자와의 상

호소통으로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줄이되 이러한 소통과정을 NPO평판을 관리하는 전략적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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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주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들을 창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하여 영리법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영리의 재무보고서는 체계적 운영체제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Davidson et al., 2004). 영리 비영리 모두 대체적으로 소유와 운영이 분

리되어 있어 자산 제공자는 재무제표와 경영진이 제공한 정보에 의존해 현황파악을 할 수 밖에 없

다. 그러나 회계 방법이나 원칙은 종종 경영진과 사무국의 선택과 판단에 달려 있어 (Marais et al. 

1989, Bradshaw 외 2001) 때로는 경영자와 사무국으로 인해 재무보고 내용이 잘못 전달될 여지도 

존재한다 (Jensen 2001). 또 이로 인해 자산과 자원의 잘못된 할당이 발생할 수 있고 (Bradshaw 외 

2001) 엠파이어 빌딩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 이러한 잠재적인 재무상 위험을 감안할 때, 객관적인 

원칙, 규범의 자발적 실천과 정보 관리는 비영리들의 중요한 과제이다. 

2. 기부자, 사무국, 이사회의 관계

 

각 NPO별 기부자, 사무국, 이사회의 관계 분석과 교차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NPO 기부자, 사무국, 이사회의 관계

A단체

- 광범위한 프로젝트 범위와 규모로 인하여 임원과 이사회 간의 정보 격차가 존재 함

- �정부 규제 및 통제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추천제8)’)로 인한 이사회 구성원의 교체 

빈도가 높아 신규 부임 이사진의 정보격차해결이 어려움

- �그러나 워크샵 및 국내외 사업장 방문을 통해 이사회의 A단체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음

- �약 2,000억원 (2016년 기준)에 다르는 후원금을 제공하는 다수의 기부자와 750여명의 

본사직원 및 이사회의 관계는 물리적 한계 등으로 인하여 제한적 

B단체

- �B단체의 이사회(전국운영위원회)에는 사외이사가 없음; 따라서 이사회와 사무국이 

분리되어 있지 않음

- 정기기부자 (10 년 이상 정기후원)가 전체 기부자의 30 % 이상

- �2016년 기준 약 1,800여명의 기부자가 B단체의 워크숍이나 프로젝트 미팅에 참여함; 

기부자의 사업참여도 용이한 편이며 SNS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 

C단체

- 이사장 (설립자)이 상임 이사로 근무 

- �이사회가 C단체의 설립부터 관여; 단체의 미션, 목표, 전략 설립에 직접 참여함. 

이사회와 사무국간의 정보비대칭성이 낮은 편 

- �기부자와 소통이 원활한 편 (2016년 기준 약 11억의 기부금 모금액 중 소액기부는 

한정되어 있으며 대다수 고액기부자 위주이므로 관리해야 할 기부자가 적음)

D단체

- 이사회는 자문역할에 충실한 편 

- 이사회의 거의 모든 인원이 설립이래 함께하여 정보 격차가 낮음

- 이사회는 배급위원회 등의 분과위원회를 통해 기금 모금 및 사업의 세부내용에 참여

8)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 ’13.1.27시행): 이사 정수의 ⅓ (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을 시 도의 사

회복지위원회 또는 시 군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2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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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씨앗

- 이사회관련 정보 없음 

- �최근 경찰조사 관련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기부자와 사무국과의 관계가 없음을 

유추가능 (기부자는 단순히 전화모금 활동에 의한 설득으로 자산제공(기부)에 참여)

교차분석

- �이사회의 모니터링 역할이 종종 강조되지 않고 있으며 대다수 비영리의 이사회는 

자문역할에 치중. 그러나 모니터링, 조언 역할은 모두 NPO의 이사회에서 중요하다는 

학술연구 다수 (Raheja 2005; Adams et al 2007; Linck et al 2008)

- �자문과 감시를 위한 이사회의 물리적 시간 할애에 한계가 있음 (예: 모 단체의 경우 

바쁜 이사진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조찬으로 이사회 대체)

- �이사회 책임감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동기부여 메커니즘 또는 인센티브 시스템도 

대체적으로 부재 

 

A단체의 경우 이사회와 사무국의 거리가 큰 편이다. C단체와 D단체의 경우 이사회와의 오랜 인

연으로 인하여 사업의 이해도는 높은 편이며 사무국과 이사회의 정보격차도 낮은 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B단체의 경우는 특수하게 이사회의 구성원이 모두 내부에서 선발되므로 실질적으로 지금까

지는 사무국과 이사회가 분리가 되지 않은 형태이다. 

다수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이사회와 사무국간의 독립적인 관계에 기반한 상호 견제

는 이사회의 역할수행, 기부자를 대신하여 사무국을 모니터링하는 의무 수행을 위한 객관적인 입장

을 유지하기위해 필요한 전제이며 이와 함께 사무국간의 정보격차도 최소화 되어야 한다(Linck et 

al. 2008). 이사회의 독립성은 조직의 가치증대에 기여한다는 연구 논문들도 다수 있다 (Weisbach 

1988, Hermalin 1988). Szewczyk and Varma (2004)에 따르면 이사회 독립성을 통해 횡령, 배

임 등의 문제도 낮출 수 있다. 이사회의 독립성은 기업 지배 구조 문헌에서 크게 강조되고 있으

며 일부 학자들은 이사회 독립성을 올바른 지배구조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본다 (Hermalin and 

Weisbach 1988, 1998, 2001, Bhagat and Black 2002). 이는 비영리의 경우에 성과의 불확실성과 

정부의 지원, 사회에서의 역할을 감안하면 오히려 더 강력하게 적용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이사회의 독립성 문제에 있어 논의되는 이슈 중 하나는 사외이사의 필요성과 그 규모이다. 실증

연구에 따르면 사외이사를 둔 회사의 재무 제표에서 정보표기 오류가 적은 경향이 있다(Beasley 

1996). 기업성과와 이사회의 연계성을 연구한 경우 외부인이 이사회 구성원으로 더 많을수록 기업 

성과가 더 우수한 경향이 있다 (Baysinger and Butler 1985). Fama 와 Jensen (1983)와 같은 경제

학자들은 이사회의 최적 구성은 내부인과 외부인의 혼합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

는 대체적으로 외부 이사의 비율에 따른 회사의 성과를 연구하며, B단체와 같이 외부 이사가 아예 

없는 이사회에 대한 연구는 많이 다루어 지지 않았다. 

기부자와의 관계 관련 D단체과 C단체의 경우 사무국과 이사회의 대부분이 기부자다. 이러한 참

여 방식으로 기부자의 의견을 반영하기도 한다. NPO에서의 이러한 관행은 경영노력 (Smith and 

Watts 1992)과 기관의 소유권 (Perry and Zenner 2001)을 높이기 위해 회사가 스톡 옵션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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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하는 방법과 유사하다. 이 외에 기부자(특히 소액기부자)들의 의견을 구속력 있게 받아들이

고 심도 있게 소통을 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다.

3. 기부자 의사반영 공식적/비공식적 메커니즘

 각 NPO별 기부자 의사반영 메커니즘 분석과 교차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NPO 기부자 의사반영 메커니즘

A단체

- 기부자가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접근하기 쉽고 체계적인 메커니즘 부재

- �기부자를 대리하여 의견을 대신 반영하기 위한 이사회 산하 분과위원회 (발전위원회, 

사업분과, 후원개발분과, 감사소위원회) 운영 (이사진의 사업참여율 높이기 위한 목적) 

B단체9)
- �사무국은 기부를 중단하는 기부자에게 연락을 취해 그 이유를 조사하며 기부자들의 

의향을 파악하려 노력함

C단체

- 국내외 사업 현장 기부자 참여 권장

- 기부자 의견 공유 행사(기부자모임 행사 등)를 정기적으로 개최

- �기부자 및 홍보 대사를 종종 사업 아이디어 회의에 초대함 (대다수의 기부자가 

고액기부자인 편)

-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상 기부자들과의 소통이 

활발한 편 

D단체

- �투명성 증대를 위해 일반적인 회계내역 뿐만이 아닌 매우 상세한 회계 정보 (일일 

지출내역 및 기부금 납입내역) 를 홈페이지에 공유

- 이사회가 기부자를 대신하여 대규모 예산 결정에 대한 논쟁에 참여

새희망씨앗 - 기부자의 의견을 적용하는 메커니즘 불분명

교차분석

- �기부자 (주로 적극적인 참여자)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오프 사이트 행사, 사업참여 

장려 등의 비공식적 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모든 기부자의 의견반영이 

가능한 공식적 메커니즘은 대체적으로 결여되어 있음

- �사무국이 기부자의 이익에 적합한 방향을 제시하고 기부자의 의견을 수렴하기위해 

최선을 노력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명확한 인센티브 구조가 부족. 이러한 

시스템의 부재는 엠파이어 빌딩을 초래할 수 있음 (Prakash and Gugerty 2010)

- �최근 정부의 예산 편성 및 비영리대상의 기부가 증가하는 추세는 각 NPO 역량과 

사회문제 해결 능력이 높으며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할 것 이라는 믿음을 전제 (Disley 

et al., 2011; Disley et al., 2015). 일부 NPO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대는 그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뿐더러 기부자들의 

의견이 결여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연구진의 분석 결과 인터뷰 대상 단체의 대부분은 기부자들의 의견을 수렴 할 수 있는 공식 채널

이나 메커니즘이 약하다. 비공식적인 다양한 방식이 활용되고 있으며 세미나, 워크샵, 회의 등과 같

은 여러가지 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 기부자들과 소통의 장을 열어놓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소수 

활발한 기부자들의 의견을 반경 할 수 있으나 전체 기부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볼 

9) B 단체의 기부자 의사반영 공식적/비공식적 메커니즘은 B단체만의 특수 메커니즘이라기 보다는 많은 단체들이 대체적으로 활용하

고 있는 기부자 의사반영 메커니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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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에 관하여 최근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기부자들의 의사를 반영하려는 일부 NPO의 노

력은 주목할만하다. 

Shen and Chih (2007)은 주주와 경영진 간의 정보 비대칭은 중요 경영정보 누락 및 재무정보

의 조작 등의 가능성을 확대한다고 이야기한다. NPO의 경우에도 기부자와 사무국의 의견교환 메커

니즘과 정보 공유의 활성화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중요 요소다. 주주의 활발한 의견 개진과 감시

는 회사의 이익을 늘리기도 한다(Schnatterly et al., 2008; Dailey et al. 2003). NPO의 경우에도 

기부자의 적극적인 의견 공유가 NPO가 명시된 목표와 미션달성에 있어 조직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정보 공유와 검증은 정보의 비대칭성 등 대리 이론 관련 이슈를 해결하는 핵심 전략 중 하나다. 대

리 이론에 따르면 이사회의 가장 중요 역할은 자산제공자와 자산이용자 간의 이해 상충을 줄이고 대

리 비용을 최소화하며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대리 이론은 이사회의 역할에서 

감시와 통제를 강조한다 (Eisenhardt 1989). 이에 대비하여 본 연구진의 사례연구에 따르면 한국 

NPO의 이사회는 감시와 통제의 역할 보다는 자문과 사무국과의 협력에 충실하고, 이에 반하여 이사

회를 통한 기부자 의사반영 메커니즘은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한국 NPO 

생태계에서 정보공유와 공유된 정보에 대한 검증 메커니즘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4. 이사회의 구성 절차

각 NPO별 이사회 구성 분석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NPO 이사회의 구성 절차

A단체 - �이사회 선임은‘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추천제’를 따름 (해당 법은 모든 NPO에 

적용되지 않고 사회복지법인에만 적용됨)

- �정부가 이사회의 선임과 임기를 통제함; 정부의 관련 법규와 통제가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과 지배구조 기여하는지 의문 (예: 이사진의 잦은 교체는 사무국과 이사진의 

정보비대칭 효과를 극대화 시킴) 

- 민간의 자율기능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 대두10) 

10) 국내 학술논문들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 18조 외부추천이사제는 과잉규제라는 관점이 대체적이다. 외부추천이사제에 대한 부정

적인 의견을 뒷받침하는 주장들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법인을 시설법인과 지원법인의 성격으로 구분하며 시설법인의 경우 공공성

이 강하고 사적자치의 제한이 이미 존재하므로 외부이사제 등의 법률적 제한이 불필요하다. 지원법인에 대해서는 투명성 확보를 담보

할 수 있는 규제만을 남겨두고 외부이사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사회복지법인들의 고유 사업목적, 운영철학을 존중할 

수 있고 사회복지서비스의 다양성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김연, 김정우 2015).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추천제의 타당성의 연구에서는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의 외국 선진 입법 사례를 비교하여 국내규제를 평가했다. 외국의 사례에 경우 공익을 위해 출연된 재산의 부적

절한 사용을 막기위한 규제는 존재하지만 이는 모두 사후적 개입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의 사회복지사업법과 같은 사전적 개입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18조 외부추천이사제는 헌법 제 27조 제 2항에 언급된 과잉금지 원칙에도 반할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민간 비영리 분야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의 개입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하윤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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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단체 - �모든 이사진은 내부 인력 (특별한 이유는 밝히지 않음; 사단법인 특성상 이사회라는 

말을 쓰지않고 총회로 대체; 사단법인 설립기반 현행 법규 (민법 제 32조) 상 이사회의 

구성 및 사외이사 선임은 필수요건이 아님, 그러나 최근 1/3 외부인사 선임 가능으로 

정관 변경)

- �직원(활동가)이 인사위원회에 참여 함으로서 영향력 행사 (현재 이사진이 전원 

내부인력인데 다시 내부에서 주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 상충의 소지가 존재할 

가능성)

- 대신 임기는 비교적 짧은 편 (2년 임기, 최대 4년 연임가능)

C단체 - 설립 이래 이사진 인원변동 없음 (임기는 3년 연임 가능제)

- �이사진, 경영진 호선제 (재단의 사업을 잘 이해하고 보수없이 오히려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인재를 이사진을 통해서 쉽게 확보하기 위한 전략)

D단체 - �위 C단체와 동일 (재단법인의 특성상 재산 출연자 및 설립에 참여한 이사진들의 사업 

개입과 참여가 재단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침; 따라서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하여 인원 변동률이 낮으며, 신규인원 선임시에도 기존 인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할 

수 있는 인력배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이해) 

새희망씨앗 - 이사회에 대한 정보 없음. 

- 모니터링 및 자문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 

교차분석 - �정부의 이사 선임 및 임기 제한 등에 관한 규제는 이사회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과잉규제가 될 수 있음. 특히 이사회의 모니터링 역할 (Dart et al., 1996, Wood, 

1992)의 수행에 지장 가능

- �이사회의 구성은 NPO의 전략과 조직에 매우 중요한 이슈(Chait 외 .1999); 그러나 

정부의 통제에 의존하면 NPO가 스스로 효율성을 추구할 유인 저하

- �이사회의 적절한 연임은 조직의 효율성 증가 (Bradshaw 외 1992, Green and 

Griesinger, 1996, Herman and Renz, 1997, Jackson and Holland, 1997)

- �사외이사 존재가 이사회가 주요 역할 (모니터링 및 자문)을 수행하는 데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학계 주류  (Beasley 1996, Butler 1985)

- 외부인과 내부인이 혼합된 이사회가 최적의 이사회 구성 (Fama and Jensen 1983)

본 연구진의 인터뷰에 따르면 한국 NPO 이사들은 ‘외부이사추천제’를 적용 받는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하면 대부분 호선제로 선임되고 있다. 

이사회 구성은 지배구조와 조직 효율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Fama and Jensen 1983; 

Williamson 1983). 따라서 NPO는 이사회 구성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 해야 한다. 본 연구진이 실

시한 인터뷰에 따르면 기금모금이 NPO 이사회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Salancik과 Pfeffer (1978)의 연구와 비슷한 맥락이다. 그러나 경제학이나 재무 등의 문헌에서는 

이사회의 역할은 자산제공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모니터링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

견이 많다 (Daily et al 2003, Faleye et al. 2012). 한편 관련 연구 모두 NPO의 이사회 구성이 

NPO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과 자산의 가치를 보호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견

해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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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외 각 NPO의 지배구조 관련 이슈 

기타 각 NPO별 지배구조 관련 분석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NPO　 그 외 시사점 

A단체 - �A단체는 글로벌 NPO의 일원으로서 대체적으로 글로벌 NPO의 지배구조 관련 

내부규범을 따름. 그러나 이사진 간의‘Peer review’등 일부 견제 장치는 문화적 

차이, 수용의 어려움과 효율성 등을 이유로 국내에 미적용 (이는 국내 NPO에서 이사회 

내외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문화적인 이유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암시)

B단체 - ��사업 지정기부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없으며 이를 많이 활용하려 노력 

  �(그러나 실제 사업 지정기부를 명확시하는 방법은 일시 기부이며 정기기부는 사업관심 

분야만 체크가능. 대부분의 후원은 사업지정기부가 아닌 정기기부. 또한 장기기부자 (10 

년 이상 정기후원)가 전체 기부자의 30% 이상이나, 최근 정기기부 회원수는 감소함 

(2017년 기준 신규회원 462명, 후원중단 회원 754명)

C단체 - �이해상충의 문제가 없는 사업 지정기부 활용 (기부사업 관련 협의 시 실비용에 대한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사전/사후보고서 공유에 대한 내용도 명시함)

- �이사회 및 사무국의 대부분이 기부자임 (사업참여도와 관심도를 높이고 부자와의 

이해상충 요소를 낮추기 위한 노력)

D단체 - 어린이병원 설립 등 지정 기부에서는 기부 전에 이해상충 문제 해결 

- 이사진의 대부분이 기부자; 직원은 의무적으로 임금의 일정부분 기부해야 함 

새희망씨앗 - �지배구조의 실패와 이사회의 모니터링 역할 불이행으로 목적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

- 경영진의 횡령 등 부적절한 행위로 실추된 NPO의 신뢰성은 회복이 어려움

교차분석 - 이사회의 지배구조에 있어 문화적 차이와 관련된 이슈도 검토해야할 필요

- �일반 기부금의 활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을 사용. 이를 통해 일반 기부금을 좀 

더 투명하게 확보하고 사용하는 방안 구상 가능

- �이사회와 사무국의 기부참여는 기부자와의 유인구조를 정렬하여 이해상충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

- �일부 NPO의 부적절한 행동의 모습은 NPO 전반의 지배구조에 대한 공공의 불신을 

야기할 수 있음; 지배구조에 관한 NPO생태계내에서의 자율규제 등 필요성 대두 

    

A단체의 사례는 글로벌 NPO와 현지NPO 간의 지배구조의 차이를 보여준다. A단체의 경우 지

배구조 시스템을 대체적으로 글로벌 시스템을 적용시키고는 있지만 몇 가지 사안에 있어서는 문화

적 차이를 이유로 한국에서 적용시키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A단체는 이사회 내 서로 간의 ‘Peer 

review’를 장려함으로써 이사회 참여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A단체는 이러한 

평가 방법이 이사진간 문화적으로 받아 들여 지기 어려울 것으로 고려하여 실행하지 않고 있다. A

단체의 자체 평가에 의하며 한국의 이사회는 A단체 내에서도 타 국가 이사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

동성이 낮은 편이라고 한다.

그 밖에 NPO들에 이해상충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각종 케이스들도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지

정기부 혹은 사업선택적 기부의 형식은 기부형태 자체에 자산제공자의 의향이 명확히 명시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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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소한다. 이와 같은 방식을 착안하여 이해상충의 여지를 낮추는 새로운 아

이디어 제시도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 기부금의 활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NPO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지도록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NPO의 생태계에 있어 최근 일부 NPO의 부적절한 행동의 모습은 NPO의 지배구조 

전체에 대한 공공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 NPO의 사회적 책임이 늘고 있는 만큼 NPO생태계의 신

뢰구조 회복을 위한 지배구조의 효율성과 투명성의 증진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크다. 

6. 사례 분석 결과 주요 이슈와 해결책

아래 표에서 우리는 사례 분석 결과의 주요 이슈와 이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해결책별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사점 섹션에서 제시한다. 

변수 사례 분석 결과 요약과 핵심 이슈 해결책

이해상충 

(사무국)

- �기부자 개입과 견제를 위한 공식적 메커니즘 부재; 성과평가 

불명확; 이사회 등에 의한 모니터링 한계 

- 사무국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 부재

NPOTech; 

직원기부

이해상충 

(이사회)

- �모니터링과 자문역할을 모두 활발히 수행하는 이사회가 드묾; 

이사회의 물리적 시간적 한계

- 자문 역할 중시 경향 vs 감시역할에 대한 조직 내부의 저항

- 이사회 인센티브 결여; 이사진의 기업 프로젝트 참여

자율 규제; 

이사진 기부

소통과 

지배구조 

역량

- 구속력을 갖는 공식적 소통 메커니즘 부재

- �사업영역 확대, 전문성 및 역량의 문제; 기부자가 다양한 NPO를 

활용 스스로 다각화를 할 수 있는 기회 상실

- 자산 관리, 회계, 정보공개 등이 NPO의 역량과 미션이 아님

투자풀, 

선택과 집중

이사회 구성

- 정부의 이사선임 및 임기제한 등에 관한 규제의 문제점

- 이사의 적절한 연임 이슈

- 사외이사를 통한 이사회 역할 (특히 모니터링) 강화 필요

사외이사, 

연임 규정

기타 이슈
- 국가/문화적 차이와 연관된 지배구조 관행

- 일부 NPO의 부적절한 행동은 NPO 생태계에 시스템 리스크

한국적 

자율규제

위와 같이 본 연구진은 사례연구 프레임워크를 통해 다섯가지 변수에 따른 분석결과 및 핵심이슈

를 수집하였고, 분석결과에 대한 이해상충문제 해결방안을 고안하였다. 그 해결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 섹션에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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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본 연구는 NPO에서 자산제공자와 자산사용자 간의 이해상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례와 방안을 연

구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하여 한국 NPO에 대한 사례연구와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NPO 생태계의 발전과 일반 기부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NPO가 기업

의 전략적 CSR을 아웃소싱 하는 데서 벗어나 기업을 오히려 견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략과 제도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진은 사례분석을 기반으로 비영리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과 목표를 정리하

고 다음 표에 정리된 바와 같이, 네 가지 제안을 구상 했다.

Value chain Implications

Inbound & 

Procurement

NPO 투자풀 운영: 투명한 자산관리와 관련 비용 절감과 수익률 증대

비 핵심 업무인 금융에 관한 역량 구축 비용을 절감하고 이사회는 자문에 더 

많은 시간 투입 가능

HRM & 

Operation

NPO 스튜어드십 코드: 정부규제가 아닌 생태계 차원의 자율규제

NPO 생태계 시스템 리스크 제어

Service

선택과 집중: 비영리의 다각화 외에 기부자 자산제공 다각화 기회 증가

단순한 목표와 사업에 대한 집중으로 사무국의 엠파이어 빌딩의 가능성 예방; 

일반기부와 지정기부의 시너지 창출 가능 

Infrastructure

비영리 사업별 기부자 연결 플랫폼 구성 (NPOTech)

기부자의 의사 직접반영 가능; 비영리 생태계 진입장벽 약화

축적된 빅데이터는 신규사업 발굴 및 기존사업 평가에 활용가능 

4th industrial revolution

구체적인 제안들은 다음 세부 섹션에 자세히 설명한다.

제안 1: NPO 투자풀 운영

본 연구진은 NPO의 유동성 자산들에 관하여 투자풀을 운영을 제안한다. 투자풀 운영은 NPO의 지

배구조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를 쉽게 해결해줄 뿐만 아니라 NPO 자산의 가치를 증대 시킬 것이다. 

첫째, 재단 자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운용하게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을 줄여줄 것이다. 투자풀 

운용 기관에서 투명성 관련 모든 작업을 일괄 처리하여 투명성을 통일된 형식에 기반하여 유지하고 

투명성 관련 각 NPO에서 지출해야 할 고정비용을 절약시킬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진이 제안하는 NPO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업무도 투자풀 운용기관에서 상당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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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할 수 있다. 이로서 이사들의 업무를 간명하게 하고 모니터링보다는 자문업무에 집중하게 하여 

기회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셋째, 금융이 핵심업무도 아니고 관련 역량을 쌓거나 유지할 필요가 없는 대다수 NPO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이로서 자산의 수익률 극대화하고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여 더 많은 

리소스를 NPO이 추구하는 가치에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모든 NPO는 급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하여 

유동성 자산을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 투자풀을 활용하여 각 NPO가 운영해야 하는 유동성을 공

유하면 각 재단에서는 유동성을 줄이고 생산적인 부분에 더 많은 지출을 할 수 있다. 

아직 사용하지 않고 적립된 자산들을 잘 유지하고 그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도 수탁자로서 자산사

용자의 자산제공자에 대한 중요한 의무이다. NPO들은 투자풀 운용을 전문 자산운용사에 위탁하여 

이와 같은 의무를 준수할 수 있다. 특히 소형 NPO들은 대체투자나 해외투자와 같이 전문지식이 필

요하고 일정한 규모 이상의 투자의 경우 수행이 어렵다. 그러나 소형 NPO들의 자산들을 투자풀을 

통하여 함께 운용하게 된다면 이러한 투자도 가능하게 된다.

넷째, 투자풀을 통하여 NPO 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NPO 투자풀은 특히 단순한 수익보다

는 사회적 임펙트까지 기대할 수 있으므로 사회책임투자와 관련 투자 방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

다. 비슷한 목적을 가진 NPO들은 투자풀을 통하여 공동으로 사회책임투자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자한 회사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인 요구를 할 수 있는 등 사회책임투자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

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자산운용사에 투자풀 운영을 위탁할 때 하부 운용사 선정기준, 투자방식, 

포트폴리오 등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NPO들의 투자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비슷한 사례

로 연기금 투자풀을 참고할 수 있다. 연기금 투자풀에 대한 개요는 부록에 설명되어 있다. 공익신탁

11) 제14조(신탁사무의 위임)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사무를 수탁자 외의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신

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문 지식이 필요한 신탁재산의 관리•운용과 관련된 사무

2. 모금활동과 관련된 사무

3. 타인에게 위임하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신탁사무 또는 이와 유사한 사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영 제10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신탁사무를 위임 받은 자에게 보수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보수등과 해

당 공익신탁의 재정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보수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만을 진다.

12) 제41조(금전의 관리방법)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관리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국채, 지방채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사채의 응모•인수 또는 매입

2. 국채나 그 밖에 제1호의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부

3. 은행예금 또는 우체국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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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투자풀을 이용하도록 하여 규모의 경제를 추구할 수 있다. 이는 공익신탁법 제 14조11) 에 의하여 

가능하다. 그런데 공익신탁법 제 11조(신탁재산의 운용)에서는 “공익신탁의 신탁재산 중 금전은 「신

탁법」 제41조 각 호의 방법으로만 운용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신탁법 제 41조12)에 

의하면 NPO투자풀은 공익신탁의 경우 당분간 채권펀드만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공익신탁법을 개정해서 적어도 투자풀 수준에서 더욱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할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이다. 

제안 2: NPO 스튜어드십 코드 (자율규제) 도입

연구진은 NPO의 지배구조에 대하여 NPO들에 의한 자율규제 도입을 제안한다. NPO의 지배구

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부의 개입이 정당화 되지는 않는다. 정부실패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다. 정부의 개입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기존의 문제가 복잡해지고 오히려 새로운 문제들을 야

기할 수 있다. 무엇보다 NPO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활동을 수행하고 때로는 국가기관에 대하여 비

판적 역할을 해야 하는 사회적인 역할이 있다. 연구진의 조사에 의하면 일부 NPO들은 정부의 개입

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부규제에 대한 대안으로 자율규제가 도움이 될 수 있

다. 이는 NPO 생태계의 시스템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이사회 운영과 자산제공자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한 NPO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할 수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은 NPO 자율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핵심은 NPO 지배구조와 이와 관

련된 운영에 관한 원칙들이다. NPO이 코드를 채택할 경우 항목별로 준수하거나 혹은 준수하지 않

을 경우 이에 관하여 이유를 설명하는 의무가 부과 된다. 코드 준수와 설명에 관한 정보는 인터넷이

나 민간 협회에 투명하게 공개된다. 특히 코드를 채택한 NPO들은 자산제공자의 이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이사회 안건과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원칙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야 한다. 

이외에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세부원칙 관련 NPO 스튜어드십 코드는 금융산업에서 운영되는 스

튜어드십 코드를 참고하여 지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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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3: 선택과 집중

본 연구진은 선택과 집중이 NPO의 지배구조 향상에 대한 중요한 전략이라고 판단한다. 실제로 

선택과 집중은 NPO 운영에 관한 흔한 요구사항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모든 자산사용자들이 선택

과 집중에 관한 요구에 호의적인 것은 아니다. 연구진이 인터뷰한 NPO의 어떤 임원은 선택과 집중

에 관한 요구야 말로 가장 NPO의 현실을 모르는 공허한 요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본 연구진은 선

택과 집중은 간단하고도 지극히 상식적 수준에서 NPO들이 추구하는 것을 제안한다. 일종의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이고 감시가 용이하도록 하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자산제공자들이 자산을 제공할 때는 NPO이 추구하는 가치와 어떤 활동들에 근거하여 의사

결정을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치와 활동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은 자산사용자들의 의무에 가깝다. 이는 선택과 집중의 정의에 정확히 부

합한다. 

둘째, 재단의 목표를 모호하게 하면 자산사용자들의 엠파이어 빌딩이 높아지고 실제로 엠파이어 

빌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다. 기업지배구조 문헌에서도 사업다각화는 엠파이

어 빌딩의 흔한 수단이며 변경거리이다. 선택과 집중은 이러한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략이다. 

셋째, NPO들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NPO 생태계에 훨씬 바람직하다. 개별적인 NPO 입장

에서는 사업다각화를 하면 여러 면에서 안심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을 키우기도 유리할지 모른다. 그

러나 이건 재단입장일 뿐이다. 자산제공자와 기부자들 입장에서는 NPO들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

이 훨씬 좋을 수 있다. 그 대신 자산제공자들은 자산제공을 여러 NPO에 다각화해서 제공하여 본인

들 수준에서 다각화와 사업확장을 하는 것이 훨씬 유연하고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넷째, 자산제공자들이 제공한 자산이 기업과의 프로젝트형 기부를 수행하는데 플랫폼으로 활용

되어 기업을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현상을 줄여줄 수 있다.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기

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기업프로젝트가 오히려 일반 기부자들의 자산이 의도한 데로 달성되

는 데에 역으로 보조를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 입장에서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은 일반기부와 프로젝트형 기부가 서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유

력한 전략이다.  

본 연구진의 제안은 NPO가 다각화에 소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다각화 전략을 수

행할 때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다각화하는 경우를 벤치마크로 상정하고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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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크보다 더 높은 성과를 창출할 역량과 기대가 있을 때 다각화를 해야 할 것이다. 

제안 4: 비영리 사업별 기부자 연결 플랫폼 구성 (NPOtech)

각종 플랫폼을 이용하여 기부자와 활동가를 바로 연결하면 당연히 이해상충의 가능성은 줄어든

다. B단체의 경우를 살펴보자. 활동가가 프로젝트를 포스팅하고 회원들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

식을 사용하여 기부자들의 의사가 자연스럽게 반영된다. 이러한 관행은 다양하게 확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부자들은 기부금액에 비례하여 토큰을 지급받는다. 활동가들은 플랫폼에 사업을 게시

하고 기부자들은 토큰을 활용하거나 직접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가 축적되고 

NPO는 이를 활용하여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기존 사업을 평가할 수 있다. 

최근 NPO들이 다양한 SNS 플랫폼을 활용하여 사업홍보 및 사업진행내용을 공유하며 대중의 관

심을 얻는 데에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플랫폼이 개별 NPO 수준에서 운영되지 않

고 NPO 생태계 전체의 플랫폼으로 발전될 경우 NPO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질 수 있다.  아이디

어만 있으면 누구나 플랫폼을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위하여 NPO를 조직하고 참여할 회원을 모집하

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NPO를 해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투명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러나 이는 본 연구진이 제안한 NPO 투자풀 제도와 결합하여 자산관리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진행

하며 어느정도 해결 가능하다. 

Chuffed (https://chuffed.org/)는 참고할 만한 사례다. Chuffed는 기존의 기부방식의 (지배)구

조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자선단체에 기부(예: 길거리 기부)를 해도 

많은 경우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지 못한다. 기부금의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알더라도 해당 

사업이 어떠한 사회적인 성과를 이루어 냈는지 알기도 어렵다. Chuffed는 기부자들이 자신에게 중

요한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 할 수 있

도록 했다. 카카오도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다(https://together.kakao.com/).  

궁극적으로 NPOtech를 통해 축적된 빅데이터는 신규사업 발굴 및 기존사업 평가에 활용할 수 있

으며 4th industrial revolution (4차 산업혁명)의 일환으로 NPO체계의 최적화에 기여할 수 있다.

제안 5 : 기타

더하여 기부금에 대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NPO들의 사무국, 이사회, 나아가 직원들까지도 기부

에 참여시키는 것도 하나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모든 내부 구성원들

이 기부자의 입장에 NPO의 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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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수의 고액 기부자는 아예 프로젝트 계약으로 전환하여 사전에 empire building 등의 가능

성을 배제하고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전략도 고려 가능하다.

기부자와의 소통에 있어서는 기부를 중단하는 기부자에게 연락을 취해 그 이유를 조사하며 기부

자들의 의향을 파악하는 등의 개별적인 노력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기부자 의견 공유의 장 (기부

자모임 행사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기부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학술적 실무적 측면에서 공헌이 있으나 한계도 명확하다. 본 연구는 한국의 소수의 

NPO의 사례에 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NPO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각 재

단 조직내의 활동에 관하여 연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필연적으로 본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

능성을 줄일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한계가 아니라 사례연구의 한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중요한 시사점들을 감안할 때 향후 많은 표본을 바탕으로 한 양적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는 이러한 양적 연구들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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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연기금 투자풀 개요

연기금투자풀은 개별 연기금의 투자자금을 통합 운용하는 통합펀드와 그 자금을 실제로 운용하

는 개별펀드로 국가재정법 제81조에 근거해 구성된 Fund of funds 구조의 자산운용 시스템으로 운

용된다.

약 59개의 연기금들이 주간 운용사가 운용하는 투자풀에 여유자금을 예탁하고, 주간 운용사는 이

를 다시 연기금들의 목표와 상황에 맞게 개별 운용사들에게 자금을 배분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16년 상반기 운용규모는 59개 기금•기관의 평잔을 기준으로 19.7조원이였으며, 투자비중은 채

권형 9.1조원(46.2%), MMF 3.2조원(16.0%), 혼합형 7.3조원(37.1%), 주식형 0.1조원(0.7%)의 비중

으로 운용되었다.

운용성과는 MMF 및 채권형은 전반적으로 성과가 양호했으나, 주식형 및 혼합형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다소 유동적인 성과를 보였다.

<연도별 기간 수익률> (단위 : %, 괄호는 유형별 벤치마크 대비 초과 수익률)

구분 ‘11 ‘12 ‘13 ‘14 ‘15년 ‘16.6.

MMF 3.31 (+0.17) 3.27 (+0.11) 2.65 (+0.12) 2.47 (+0.10) 1.70 (+0.05) 1.49 (+0.06)

채권형 4.21 (+0.14) 4.58 (+0.31) 2.50 (△0.05) 4.74 (+0.39) 2.98 (+0.33) 4.19 (+0.63)

혼합형 1.61 (△0.18) 4.40 (△0.32) 2.54 (△0.09) 2.73 (+0.66) 2.59 (+0.60) 1.33 (△0.26)

주식형 -9.37 (+0.36) 7.18 (△3.10) 2.32 (+2.09) -4.49 (+3.11) 3.80 (+5.31) -0.82 (△1.48)

<연기금 투자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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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제81조 및 법 시행령 제37조에 근거한 투자풀 주간운용사와 집합투자

기구평가회사를 선정하고, 연기금투자풀 관리감독 등을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그 밖에 업무

로는 기금과 연기금투자풀 간의 기금관련 정책수립 및 조정, 연기금투자풀 운용상황에 대한 관리•

점검 및 감독, 개별운용사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제 등 피드백 체계 관리, 기타 연기금투자풀의 관

리감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투자풀운영위원회는 기재부 차관이 위원장, 각 부처 국장 7명, 민간위원 12명 등 총 20명으로 구

성되었으며, 투자풀의 기본운영방향, 운영기관 선정,교체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

행한다.

성과평가 및 리스크관리 소위원회는 위원회 민간위원 중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펀드 운용실적 

및 위험관리 현황 점검, 주간운용사 자금배정 계획 및 실적 점검 등을 수행한다. 그 외 업무로는 통

합집합투자기구 운용실적 및 위험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 및 주간운용사 자금배정 계획 및 실적에 

대한 점검, 주간운용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성과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실무협의회는 기획재정부, 주간사, 펀드평가사, 사무관리사, 신탁업자, 기금 담당자 등 9명 이내

로 구성되었으며, 매월 운영기관 운영현황을 논의하는 기관이다.

상품유형 분류는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른 대분류 및 주간운용사 성과평가 기준상 업계 동일유형 

펀드분류기준에 따른 세분류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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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유형 분류>

통합

펀드
투자 자산

유형내 

분류
주요 내용

개별

펀드
투자 자산

주식형

주식형

펀드에 

주로 투자

(채권형

펀드는 

없음)

액티브형
펀드내 최저 국내 주식편입비가 60% 

이상인 주식형펀드에 투자

주식형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최저 60% 이상 투자

인덱스형

국내 주식관련 지수를 복제 혹은 

추종하는 전략으로 운용되는 

주식형펀드에 투자

선진국형
선진국주식관련 자산이 최저 60% 

이상 편입된 주식형 펀드에 투자

신흥국형
신흥국주식관련 자산이 최저 60% 

이상 편입된 주식형 펀드에 투자

채권형

채권형

펀드에 

주로 투자

(주식형

펀드는 

없음)

국공채형
국내 국공채관련 자산이 최저 60% 

이상 편입된 채권형 펀드에 투자

채권형

채권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에

최저 60% 이상 투자

(주식은 없음)

회사채형

국내 금융채· 회사채 관련 자산이 

최저 60%이상 편입된 채권형 펀드에 

투자

일반채형*
국내 국공채형·회사채형에 속하지 

않는 채권형 펀드에 투자

매칭형

수익을 구조화하여 특정 만기의 

수익률을 목표로 운용되는 

채권형펀드

선진국형
선진국채권관련 자산이 최저 60% 

이상 편입된 채권형 펀드에 투자

신흥국형
신흥국채권관련 자산이 최저 60% 

이상 편입된 채권형 펀드에 투자

혼합형
주식형

펀드 및 채권형펀드에 투자

주식형펀드 및

채권형 펀드

MMF
MMF에

주로 투자
MMF

단기금융상품에 

주로 투자

ELF

(주가

연계펀드)

ELF에

주로 투자
ELF

ELS

(주가연계증권) 

등에 주로 투자

대체

투자형
대체투자펀드에 주로 투자

대체

투자

대체투자자산에

주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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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투자풀 운영기관별 선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주간운용사 및 펀드평가회사는 조달청 입

찰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투자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재부장관의 선정으로 이루어

진다. (2) 개별운용사, 사무관리회사, 신탁업자의 경우 주간운용사가 자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고 기재부는 최소한의 적격기준만을 제시한다.

부록 2: 연구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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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빙코리아 2017 비영리공익법인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한국리서치입니다. 

본 설문조사에서는 우리나라 비영리공익법인단체의 운영 현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설문은 이사회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작성 시 내부적으로 상의하

셔도 좋습니다. 단, 한 기관 당 1부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조사 결과는 비영리공익법인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비영리공익법

인 관련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데 소중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절대 비밀이 보장되고, 

다른 분들의 의견과 함께 통계적인 자료 분석용으로만 활용됩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조사를 끝까지 완료해

주시는 분께는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사례금(1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 기빙코리아 

컨퍼런스 참가비 50% 할인)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주관기관 :                    

조사기관 :   

문 의 처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이영주 간사  ☎ 02-6930-4523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장윤주 팀장  ☎ 02-6930-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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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1. 귀 기관의 설립주체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민간 (기업을 제외한 그 외 민간인 경우)

② 기업 (기업 오너 제외)

③ 기업 오너

④ 정부

⑤ 기타 (예시 : 정부 민간 공동설립 등)

선문2. 귀 기관의 활동영역은 어디입니까? 귀 기관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① 의료/보건

② 교육/연구

③ 복지서비스

④ 예술/문화

⑤ 환경

⑥ 기금매개

⑦ 시민 권리 옹호

⑧ 종교

⑨ 직능단체

⑩ 친목단체

⑪ 장학사업 

⑫ 기타(예시 : 동물보호활동) 

 A. 실무조직 

문1. 귀 기관의 상근직원 수는 몇 명입니까?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인원 명 명 명

문2.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몇 년 입니까? 

___________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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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 귀 기관 직원의 평균 연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세전금액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연평균 ___________만원

문4. 귀 기관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복지제도를 모두 응답해주십시오.

① 성과급	 ② 상여금		  ③ 여름 휴가		

④ 안식월	 ⑤ 내부교육프로그램		  ⑥ 외부교육지원	

⑦ 학비지원	 ⑧ 기타(			   )

문5. �귀 기관의 업무별 각 단위의 결정권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각 단위에 해당되는 비율

을 퍼센트로 산정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이사회

사무국 

최고의사

결정권자*

실무단위 합계

(1) 전략수립(방향)과 관련실무 100%

(2) 인사관리(채용과 승진) 100%

(3) 예결산 수립 및 집행 100%

(4) 연례적 일상업무 100%

* 예시 : 사무총장 및 사무국장

문6. �귀 기관은 다음 이해관계자들이 안건을 건의하거나 정책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식적인 회

의기구가 있습니까?

공식적인 회의기구 있음 공식적인 회의기구 없음

(1) 이사회 ① ②

(2) 기부자 ① ②

(3) 회원 ① ②

(4) 수혜자 (서비스 이용 대상자) ① ②

(5) 자원봉사자 ① ②

(6) 실무자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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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윤리와 투명성 

문7. 귀 기관은 명문화된 윤리규정이 있습니까?

① 있음 				    → 문7-1 

② 없음			    	 → 문8

문7-1. 윤리규정이 있다면 윤리규정은 내부적으로만 관리합니까? 아니면 외부에 공지를 합니까? 

① 내부적으로만 관리함 		    	

② 외부에 공지함 

	

   문7-2. 윤리규정에 대해 단체 직원들의 서명을 별도로 받습니까? 

① 전직원이 윤리규정에 서명함	   	

② 별도의 직원 서명 절차 없음			    	

문8. 귀 기관은 윤리규정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까?

① 모니터링 하고 있음

② 모티터링 하지 않음

문9. 귀 기관은 윤리규정 위반 시 처벌규정이 있습니까?

① 있음 				    ② 없음 

문10. 귀 기관은 지난 해 연간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까?

① 발간하지 않음					   

② 발간하여 온라인상에서만 배포

③ 발간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배포		

④ 발간하여 오프라인 상에서만 배포

문11. 온라인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습니까? 발간하고 있다면, 연평균 몇 회 발간하고 있습니까?

① 예 : 연__________회			   ② 아니오

문12. 오프라인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있습니까? 발간하고 있다면, 연평균 몇 회 발간하고 있습니까?

① 예 : 연__________회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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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3. �다음 항목에 대한 귀 기관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정보공개 유무를 모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공식적

으로

외부공개

정보공개 

요청 시

제공

비공개
해당정보

없음

(1) 재무정보(재정보고) ① ② ③ ⑨

(2) 사업진행 중 경과에 관한 정보 ① ② ③ ⑨

(3) 사업 완료 성과측정에 관한 정보 ① ② ③ ⑨

(4) 이사회명단 ① ② ③ ⑨

(5) 외부감사보고서 ① ② ③ ⑨

(6) 이사회 회의록 ① ② ③ ⑨

(7) 주요의사결정위원회 명단 ① ② ③ ⑨

(8) 주요위원회 회의록 ① ② ③ ⑨

(9) 내부감사보고서 ① ② ③ ⑨

(10)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보고서 ① ② ③ ⑨

문14. �귀 기관은 외부 문의가 이루어지는 가장 주된 방식은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외부 문의에 대

응하는 통로를 모두 응답해주십시오.

① 전화문의	                 ② 온라인 문의		    ③ 방문 상담	

문15. 외부문의에 대한 응답(응대)는 귀 기관에서 주로 누가(전담직원 혹은 관련부서) 합니까?

① 전담직원 응대			   ② 관련부서 응대		  ③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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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사회

문16. 귀 기관 이사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등기이사 및 비등기이사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 구분기준은 이사회에 참여할 권한 여부입니다. 등기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에 

올라와 있다는 의미이며, 비등기이사는 그 반대입니다. 등기이사는 기업경영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며 그에 대한 법적 지위와 책임을 갖게 됩니다.

구성 인원수

등기이사

비등기이사

감사

총인원수     

문17. �귀 기관의 이사회는 총 ____명(감사 인원 제외)이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다음 내용은 감사 인원

을 제외한 이사진(등기이사 및 비등기이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7-1. 귀 기관 이사회의 성별 구성은 어떠합니까?

① 남성 :  (       )명   

② 여성 :  (       )명

문17-2. 귀 기관 이사회의 연령 구성은 어떠합니까?

① 20대 	 :	 (	 )명 

② 30대	 :	 (	 )명 	

③ 40대 	 :	 (	 )명 	

④ 50대	 :	 (	 )명 	

⑤ 60세 이상	 :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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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7-3. 귀 기관 이사회 구성원들의 직업구성은 어떠합니까? 

※ 직업의 경우, 주업 또는 가장 오랜 기간 근무한 업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주시기 바랍

니다. 예를 들어 교수 재직 중 복지관 관장일 경우, 주업은 교수로 작성해 주십시오.

① (전, 현)기업인				   : (	 )명 

② (전, 현)교수				    : (	 )명 

③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 전문직		  : (	 )명   		

④ 종교인				    : (	 )명		

⑤ 시민단체종사자			   : (	 )명

⑥ 기타 (			   )	 : (	 )명 	

	

		

문18. �신규 이사 선임 시 다음 중 어떤 방법으로 진행됩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선임방법 한 가지

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사회 추천인		  ② 이사장 추천인		  ③ 외부 관련 전문가 공모 		

④ 기타(		  )

문19. 귀 기관의 이사회 이사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① 이사회 임기가 없다		  ② 단임 임기		  ③ 연임 또는 중임 임기		

④ 기타

문20. 귀 기관의 이사회 이사장의 평균재임기간 어느 정도 됩니까?  

약____________년

 

문21. 귀 기관 현 이사들의 평균재임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약____________년

문22. 귀 기관의 지난 해(2016년) 평균이사회 회의 횟수는 몇 회였습니까? 

 ____________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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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3. �지난 1년간 이사회 평균 참석률은 몇%입니까? (단, 위임을 제외한 실제 참석 인원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_____________%

문24. 귀 기관 이사회 회의에 관한 다음 항목을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사무국에서 회의를 위해 이사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④ ③ ② ①

(2) 이사진은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회의자료 숙지 및 관련자료 준비) 잘 준비하였다
④ ③ ② ①

(3) 회의의 결과가 실무에 반영되었다 ④ ③ ② ①

(4) 회의 중 안건에 대해 논의할 시간은 충분하였다 ④ ③ ② ①

(5) 회의는 전략과 정책에 초점을 잘 맞추고 있었다 ④ ③ ② ①

⊙ 다음은 이사회 교육(트레이닝)에 관한 문항입니다.

문25. 귀 기관은 지난 1년간 이사회를 위해 별도의 교육을 몇 회 진행하였습니까?

① 없다		  ② 1회		  ③ 2회		  ④ 3회 이상

문26. 귀 기관은 이사회를 위한 연례 워크숍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27. 귀 기관은 이사회에 사례비(회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① 예	→ 문27-1				   ② 아니오	→ 문28

문27-1. 지급되고 있다면 1회 평균 얼마 정도를 지급하였습니까?

	

1회 평균 __________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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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이사회 의사결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28. �다음 중 귀 기관의 이사회가 지난 1년간 논의안건으로 진행한 것을 모두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논의 

안건이었음

논의 안건이 

아니었음

(1) 연 예결산 ① ② 

(2) 연 사업계획과 결과 ① ② 

(3) 조직의 미션과 비전 ① ② 

(4) 정관과 규정 ① ② 

(5) 전략계획 ① ②

(6) 사무국 최고의사결정권자(예시:사무총장, 사무국장 등) 성과평가 ① ② 

(7) 외부감사 선정과 감사결과 논의 ① ② 

(8) 이사회 운영평가 ① ②

문28-1. �귀 기관에서는 다음의 안건으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다음 중 어느 

과정을 거치셨습니까? 

서면보고 후 

일괄승인

이사회 내 

별도 논의 없이

전체보고 후 승인

이사회 내 

별도 

논의 후 승인

(1) 연 예결산 ① ② ③

(2) 연 사업계획과 결과 ① ② ③

(3) 조직의 미션과 비전 ① ② ③

(4) 정관과 규정 ① ② ③

(5) 전략계획 ① ② ③

(6) 사무국 최고의사결정권자

(예시:사무총장, 사무국장등) 성과평가
① ② ③

(7) 외부감사 선정과 감사결과 논의 ① ② ③

(8) 이사회 운영평가 ① ② ③

문29. 귀 기관의 이사회 의사결정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채택됩니까?

① 다수결		  ② 만장일치    	     ③ 이사장의 최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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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0. �귀 기관의 사무국 최고의사결정권자(예시 : 사무총장, 사무국장등)가 이사회 의결권을 갖고 있

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31. 귀 기관의 이사회가 참여하는 세부위원회가 있습니까? 

① 있다 → 문31-1			   ② 없다 → 문32

문31-1. 이사회가 참여하는 세부위원회를 모두 표기해주세요. 

① 운영위원회				  

② 재정/회계감사 위원회

③ 모금/자원개발 위원회		

④ 기타(		  )

문32. �귀 기관 이사들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큰 강점 한 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지역사회 네트워크 		

② 단체가 원하는 전문지식 (인사관리, 마케팅 등) 

③ 자원동원능력(모금능력, Fundraising)			 

④ 현 이사진과의 관계  

⑤ 기타(			   )

 D. 사업환경/전망

문33. �귀 기관에서 지난 10년간 해결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입니까? 1-3가지 이내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취약계층법률지원, 장애아동 의료지원, 국내 기부문화 활성

화, 국내 지속가능한 생태계 형성 등)

① (					     )

② (					     )

③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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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34. 귀 기관이 다루는 이슈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높아지고 있다		

② 약간 높아지고 있다  	

③ 이전과 동일하다  

④ 약간 낮아지고 있다 		

⑤ 매우 낮아지고 있다

 

문35. �귀 기관이 다루는 이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비영리기관 및 공익법인 3군데(본인기관 포함)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				    )

② (				    )

③ (				    )

	

문36. 귀 기관이 다루는 이슈에 대해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영리기업 3군데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				    )

② (				    )

③ (				    )

	

문37. 귀 기관이 서비스하는 대상(수혜자)의 수가 작년 한 해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① 매우 많아졌다	

② 약간 많아졌다	

③ 이전과 동일하다    

④ 약간 적어졌다	

⑤ 매우 적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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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한국 최초의 유일한 기부문화전문연구소로서 한국사회에 

기부문화가 단단히 뿌리내리도록 기부와 관련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정확한 통계자료, 기부 

선진국의 풍부한 사례들을 제공하는 나눔의 지식 창고입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연구 

및 조사, 교육, 출판, 정보 교류를 통하여 기부문화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 비영리단체 실무자들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합니다.」 

■ 기부문화 연구 

한국인의 기부지수 조사  한국인의 기부지수 조사 ‘기빙인덱스’는 한국인의 기부와 자원봉사 실태 및 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여 올바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기부활동과 관련한 정책방안을 제시합니다.   

비영리기관 현황 및 실태조사  2017년도 기업기부지수를 개편하고 국내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조사를 

진행하여 한국 비영리기관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비영리섹터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합니다. 

■ 기획연구

기부문화활성화를 위한 세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부유층기부문화활성화, 계획기부 활성화를 위한 연구 등과 

같이 한국사회의 꼭 필요한 기부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기획연구를 통해 한국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합니다.

■ 기부문화심포지엄‘기빙코리아’

매년 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를 개최하여 국내외 최신 기부 동향 및 선진 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창조적이고 성숙한 기부문화 형성을 모색, 전략을 제시합니다. 기빙코리아 연구자료는 영어로도 번역되어 

해외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 기부관련 해외 연구동향 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

기부와 관련된 해외 연구동향 조사 및 관련 기관들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부문화 연구의 전문성을 높입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의 연구자료는 기빙코리아 홈페이지(www.givingkorea.org)를 통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Tel 02-766-1004    E-mail research@beautifulfund.org
(110-035)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 (옥인동13-1)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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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를 이끌어주시는 분들

 기부문화연구소 운영이사 김기수 ㈜ 모헨즈 회장

김  량 ㈜ 삼양제넥스 사장

김일섭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장

김정완 ㈜ 매일유업 회장

김중민 ㈜ 스탭뱅크 회장

남승우 ㈜ 풀무원 사장

박용만 ㈜ 두산 회장

윤재승 ㈜ 대웅 부회장

이강호 ㈜ 한국그런포스펌프 사장

정몽윤 ㈜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

 기부문화분과 
부 소 장

연구위원

한동우

강철희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연구위원 노연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위원 민인식 경희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연구위원 박  철 고려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연구위원

연구위원

박태규

윤민화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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